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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경제개발계획과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용지 중심으
로 추진되어왔다. 이로 인해 산지와 농지는 토지정책의 중심에서 거의 도외시 되
어있었다. 특히 산지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주로 영림녹화사업 대상지 및 임업생산 차원에서 관리되어왔다. 때문에 전반
적인 국토관리의 틀 내에서의 산지이용과 보전은 간과되어 왔다.
이와 달리 산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시의 
교외화․광역화 추세에 따라 산지에 대한 도시개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전원생활 선호 추세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시 주변의 산지를 중심으로 신규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에 대한 개발수요와 달리 한편에서는 자연생태 및 환경요소로서의 산지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등 산지의 공
익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고, 생물종의 다양성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
성 유지에 대한 국제적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산지개발 및 이용수요와 보전필요성
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토자원으로서의 산지에 대한 기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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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계획적 국토관리 차원에서 도시적 토지이용, 
농업적 토지이용, 자연생태 보전과의 연계선상에서 산지이용 및 보전방법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연구원에서 수행한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는, 종합적인 국토관리차원에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이다. 그 동안의 몇몇 산지관련 연구가 산지라는 틀 내에
서 부분적으로 산지개발기준이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검토한 것에 반해, 이 연
구는 산지주변의 도시용지나 농지를 포괄하는 국토차원에서 산지를 연구한 최초
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이 산지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기초로 활용되어,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체계가 구축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 동안 이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한 채미옥 
연구위원과 염형민 선임연구위원, 송하승 연구원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
를 표한다.
2005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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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구성된 산악국가이다. 따라서 산지를 이
용․개발하고자 하는 시도와 환경적 측면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대
립적인 갈등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갈등관계와는 별도로 산지를 관리하는 
제도는 임업생산, 산림녹화, 산불예방 중심의 산림관리가 중심이 되었고, 국토자
원으로서의 산지관리는 도외시되었다. 그로 인해 산지주변 토지이용과의 부정합
성 문제나 산지의 난개발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이 연구는 산지라는 제한적 틀에 국한되어 있는 산지관리제도를 국토관리 차
원에서 조명하여 산지에 대한 보전론과 개발론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연구이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제도의 출
발점이 되는 산지와 산지보전의 기본적인 개념규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
여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산지를 관리하는 기본 틀인 산지구분기준과 구분체계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산지구분체계 개선은 산지의 자연생태적 기능, 수질함양
기능, 재해방지기능과 토지이용계획적 측면에서 주변 토지이용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과 구별되는 산지개발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자연의 수용력 
이내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기준과 개발기준을 검토하였다. 아
울러 산림보전과 개발에 대한 부담과 이익의 분담체계를 제시하여 자발적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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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조성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년 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수행됨에 따라 산지의 기본개념, 산
지보전개념과 산지보전체계, 산지구분의 기준 및 산지구분체계에 중점을 두어 
산지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틀을 재설정한 기초연구이다.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틀을 구체화해나가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움을 준 박미영 연구원, 이난경 연구원, 정지호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5년 12월
연구위원 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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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산지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영림녹화사
업 대상지 및 임업생산 차원에서 관리해 왔다. 때문에 전반적인 국토관리의 틀 내
에서의 산지이용과 보전은 도외시되었다. 최근 들어 산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도시개발 수요 및 여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의 
자연환경 보전 및 맑은 물 공급기능과 생물종의 다양성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에 대한 국제적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산지관리제도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산지 개발 및 이용 
수요와 보전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만
이 아니라, 국토자원으로서의 산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기초로, 계획적 국토
관리 차원에서 산지이용 및 보전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산지전용 수요 및 보전 필요성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
토의 계획적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인 산지관리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
vi
하여, 산지관리제도의 주 대상인 산지의 개념과 산지보전체계를 검토하여, 산지
구분체계 및 구분기준, 산지전용허가제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산지개발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을 
위시한 각종 개별법을 분석하고, 산지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산지 관리의 문
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지 
관리의 애로점을 조사하였다. 파주시와 남해군을 사례지역으로 보전산지와 준보
전산지의 경사도,  토지이용 특성 등을 분석하여 산지구분기준 및 산지구분체계
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외에 연구협의회, 외부전문가 원고 위탁,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2장 산지의 정의 및 구분체계
산지의 정의
지리학적으로 산지는 급경사 부분이 평탄한 부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넓은 
기복의 크기를 가진 지역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산지 정의는 지형적 기준인 경
사도, 기복량, 고도 등이 사용된다. 하지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등으
로 정의하고 있다. 
산지구분체계
우리나라의 산지이용구분은 조선시대의 금산과 봉산제도에서 비롯되었다.  
1969년 절대임지와 상대임지, 1985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1997년 산지이용
체계 재편과 2003년 산지관리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제․개정되어 왔다.
1985년의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구분은 초지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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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조성할 수 있는 한계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경사도와 입목본수도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1994년의 산지이용체계 재편으로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은 생산임
지로,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하여 보전 할 필요가 있는 산지는 공익임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지는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다. 2003년에는 ｢산림법｣에서 ｢산
지관리법｣을 분리하고, 보전산지를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세분하고, 그 외
의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지구분체계는 산지소유자
들의 반발로 1985년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림 1> 산지의 구분체계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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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의 산지 관리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크게 개발이 가능한 산지와 보전해야 할 산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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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산지구분체계와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제도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산지구분에 의해 지정되는 보전산지는 산지의 용도로 계속 보전이 필요한 산
지이다. 이 중에서 특히 산지 전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는 지역은 산지전용제
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산림청장이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지정한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을 피하
기 위하여 개별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
한지역은 제외) 중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계획법
｣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을 각각 적용토록 하
고 있다.
산지전용허가제도는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임산
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허
가하는 제도이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만㎡ 이상의 보전산지와 100만㎡ 이상의 준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허가하며, 그 이하의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허가 여부를 판
단한다.
산지전용협의제도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
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산지 이용 및 보전 관련제도
산지의 관리․운용은 산지관리법뿐 아니라, 국토 전체 차원의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지역 차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70여개의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산지보전제도, 산지보전과 개발제
도, 산지개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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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지이용목적에 따른 법제 구분
구분 법제
보전․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보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지하수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개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농어촌진흥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항공법, 항만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청소년기본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 현황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가 77.1%인 4,9770㎢, 준보전산지가 22.9%인 1,4750㎢
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산지가 3,5480㎢, 공익용산지가 1,4290㎢이다. 보전
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대도시지역에는 보전산지의 
2.8%인 1380㎢만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공익용 산지(1210㎢)이다. 반면, 준보
전산지는 전국 준보전산지의 3.1%인 440㎢가 분포되어 있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2004년 현재 371.4㎢(5,187필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중 
가장 넓게 지정된 것은 백두대간 주변(295.4㎢)이며,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 43
㎢, 기타 수질보호를 위해 2.5㎢ 정도가 지정되어 있다. 전용제한지역 중에서 명
승지․유원지 등에 지정된 곳은 82.7%가 사유림이다. 특히 수질보호나 철새도래
지 등에 지정되는 전용제한지역은 대부분 사유림이어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
다.
x산지 전용 현황
산지 전용 추이는 1986년도에 120㎢에 달한 후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 80㎢ 정
도가 전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전용된 보전산지는 주로 농업용으로 전
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공공용지나 도시용지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 파주시와 남해군을 대상으로 전용된 산지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경사도 20
도 미만의 산지가 93.7%로서 대부분 완경사지이고, 기개발지와 근접해 있는 산
지가 전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산지와 산지보전 개념의 문제
산지 보전의 실체가 무엇인가, 무엇을 보전하는가, 산지에 아무런 개발이 이루
어지지 않는 상태가 보전인가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지와 산림의 개념이 미분화되어 있다. ｢산지관리법｣에서의 산지 정의
는 임업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정의되었다. 입목․죽이 집단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 같이, 나무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과수원, 도로, 하천 등은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지전용기준 등 실제의 산지 관리 기준은 필지 
단위의 지목 상 임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산지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이나 이용도 대부분 산지의 범주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적 산지 개념은 
임업적 차원의 산림과 국토차원의 산지 개념이 미분화된 것으로서, 공간 계획적
으로 산지를 관리하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지, 초지, 농지관련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개념정의는 지목과 실제 이용
이 다를 경우 산지와 농지의 구별이 명확치 않아 해당 토지의 법령 간 충돌이 
생기고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산지보전개념과 산지보전체계가 제한적이어서 체계적 산지관리가 어렵
다. 현행의 산지보전체계는 산지구분기준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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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전해야 할 산지와 개발해도 좋은 산지를 구분하고, 그 다음 개발이 가능
한 용도를 산지전용 허가기준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산지에서 개발을 할 때는 산
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이 되는 토지는 주변이 보전산지임에도 불구하
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다. 이로 인해 보전산지 내에 점적으로 개발된 토지에 대
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며, 전용된 산지는 허가받은 용
도 이후에 새로운 용도로 쉽게 개발될 수 있어 주변의 생태환경과 산림경관을 
동반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산지 중심의 산지 구분 체계
첫째,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인접한 농지와 산지 간에 보전과 개발
이 상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
만을 대상으로 하여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구분된
다. 이 때문에 산지 주변의 농지 및 도시용지 구분체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둘째, 산지구분기준도 경사도, 입목도에 기초하여 구분함으로써, 공간 계획적 
구분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산림경관, 자연생태, 재해위험성 등의 산림기능에 따
른 산지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생태적 측면에서 식생도 및 임상도 
상위등급지,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중의 상당부분이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훼손되고 있다.
산지 내 누적적 행위제한 문제
산지의 22.9%에 달하는 준보전산지는 대부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도시지역 내의 우량임야는 대부분 국토
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에는 주택,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광범위한 용도가 허용되어, 다양한 용도의 혼재 및 소
규모 개발이 산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도 경사가 낮
은 구릉지는 대부분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준보전산지의 경우 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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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발을 규제할 수단이 극히 미흡하다. 
그리고 보전산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도 인간 생활
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납골당, 사회복
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시설 등이 모두 허용되어, 
점적인 개발이 산재하여 산지의 생태보전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못하다.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허가권자의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업무처
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전용된 산지가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결여된 채 개별법에 일임하고 있어 산지보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어렵다.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 및 계획적 산지관리기준의 미흡
첫째, 개별법 중심의 산지개발체계로 체계적 산지관리가 어렵다. 현행 산지관
리법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용도 구분과 산지가 전용될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용된 산지의 적정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은 개별법 규
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산업, 관광 등 70여개의 개별법에 의해 분산
관리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지관리가 어렵다.
둘째,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이 미비되어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보전에 
중점을 두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용도 구분과 산지가 전용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전용된 산지의 개발기준은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개별법의 개발
규정은 산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평지를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지형, 생
태, 경관 등 산지의 고유 특성이 무시되고 있다.
제5장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기본 방향
산지관리제도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지보전의 질적 수
준을 높일 수 있도록 산지를 계획적으로 보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xiii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보전대상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대상 산지는 친환경적으로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포괄적, 적극적 개념의 산지 보전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산지 중심의 산지관리제도에서 산지 주변 용도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
도록 산지관리에 공간계획 개념을 도입하고,
셋째, 생태 및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 및 도시개발, 임업생산의 경영기반 확충 등
과 같은 다양한 산지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산지구분기준을 정비하고,
넷째, 산림의 기능과 이용목적에 맞게 산지구분체계를 정비하여 친환경적 산
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섯째, 자발적 산림조성 및 산림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지보전에 따른  
부담과 산지개발에 따른 혜택의 형평성 있는 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 2>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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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산지관리의 기본개념 전환
첫째,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제도에는 산지의 개념과 산림의 개념이 미분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토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적인 산지를 관리하는 제도가 
산림만을 관리하는 제도로 축소되어 있다. 앞으로 산지의 개념을 산림에서 분리
하여, 나무의 유무와 지목만이 아니라 공간입지성이 고려된 포괄적 개념으로 전
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산지의 개념이 주변지역을 고려한 포
괄적 개념으로 전환되면, 산지의 일부가 개발되더라도 개발되지 않은 잔여 산지
를 포함하여 보전산지 체계 내에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둘째, 산지의 기본개념을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하지 않는 것만을 보전으로 보는 소극적 보전개념에
서 벗어나 개발도 보전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보전개념을 확립하는 것이다.
종합적 산지관리의 틀 구축
첫째, 산지구분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장기적 대안과 단기적 대안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적으로 산지구분체계는 산림만을 위한 산지구분이나 산림계획에서 탈피
하여 국토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산
림계획의 주요과제가 국토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산지구분체계가 국토이용계
획,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종합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아메바형으로 얽혀 있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구분(농림지
역, 관리지역 등)과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체계의 비정합성을 해소하여야 
한다. 개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공익용산지는 개별법에서 보전목적으
로 지정한 산지를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법의 지정 목적을 산
림의 기능과 경관․생태적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이용계획
과 산지구분체계에 맞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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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는 적극적 산지보전개념에 기초하여 전반적
인 구분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상술한 공간계획적 기초 위에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로 구분하기보다는, 산림의 기능을 기초로 산림생태, 경관생태, 식생의 
천이단계 등을 고려하여 절대 보전해야 할 산지, 산림보전을 조건으로 당해 산림
의 일정규모를 개발할 수 있는 산지, 개발지역, 복원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형태
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비율은 국토이용계획체계, 산림의 
기능, 경관생태적 특성, 주변지역 특성, 개발유형에 따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3> 산지구분체계 개선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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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분체계의 이와 같은 전면적 개편은 산지소유자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산지구분체계를 산림의 기능, 국토이
용계획체계 및 생태 측면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정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
지 및 도시용지 등 산지 주변의 토지이용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토이용계획체
계와 연계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부분적인 경계 조정 또는 개발률․산림
존치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농업진흥지역 주변의 준보전산지는 녹
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로 조정하거나 산림존치율을 높이고 개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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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율을 축소한다. 반면에 생태계통로와 상관이 없는 도시지역 주변의 준보전
산지는 개발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미시적인 산림기능을 고려한 부분적 경계 조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
림의 자연환경보전, 수자원보전 및 수질정화기능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하천만이 아니라, 지방하천, 소하천의 수계를 기초로 분수령을 분
석하여 하천 주변의 산지 중에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집수구역에 속하는 산지는 
수질 함양 차원에서 보전산지로 지정하거나 산림존치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산지구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지를 구분하는 기초 요소에 경사도, 
입목도 외에,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의 공간계획요소, 자연생태요소, 
주변지역 토지이용, 경관생태학적 요소(주변 패치와의 연결성 등), 산림기능 등
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생태자연
도, 임상도, 식생도, 종 다양성도 등의 도면자료를 활용하여 산지구분기준에 이들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산지구분 시 고려해야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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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마련
첫째, 일반적인 도시개발과 구별되는 산지개발의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한
다. 산지개발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인간 우위의 도시개발 패러다임과 
달리, 불편함과 친환경성을 추구하는 자연생태 우위의 패러다임을 개발의 전제
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산지개발의 기본 인식을 설정함으로써, 산지에서 이루
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정립할 
수 있다. 즉 산지에 대한 개발은 개발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개발의 항구성과 지
속성이 아니라,  개발 후 그냥두면 일정기간 이후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개
념을 기초로 한다. 때문에 이는 개발과 보전,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제한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택 등이 입지하는 지역은 시설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시설
물을 위한 개발을 공간적으로 집단화하여 관리하고, 그 외의 자연녹지지역은 자
연환경보전 측면에서 행위제한 내용을 강화한다. 이와같이 새로운 용도지역의 
신설이 어려울 경우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임상이 수려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수질함양에 필요한 지역,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보전녹지지역
으로 편입하여 도시 내 녹지지역의 산발적 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산지는 인간생활 중심의 행위제한 내용에서 생
태 보전중심의 행위제한 내용으로 전환하여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의 개발을 허
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용도 중 납골당, 폐기물처
리시설 등의 비임업적 용도는 별도로 구분된 임지에서만 허용하도록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산지개발허가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현행 산지전용허가제도는 산지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개발도 할 수 없
고, 산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가능한 지목으로 산지를 전용하여야 한
다는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산지의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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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 산지 개발시 지목 변경을 허가하고 이를 산지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
니라, 산지 상태에서 개발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관리제도로 기본개념
과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편과 연계하여  산지개발에 따른 영향을 자연의 
수용력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과 개별법상의 개발기준을 통합
하여 친환경적인 산지개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반 평지와 다른 산지의 지
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생태보전기준, 개발면적, 일
조권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산림의 스카이라인 및 경관,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즉, 산지 개발로 인한 산림생태계나 산지경
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지 특성에 따라 산림존치율과 건폐율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건물층고에 대한 일방적인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배경이 
되는 산지정상부와의 높이차로 규정하여 산림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보호하면서 
산지이용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개선도 필요하다. 산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토
공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절토량과 성토량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지의 지형을 크게 변형시키거나 훼손하지 않는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
다.
다섯째, 산지를 개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생태계파괴, 홍수피해, 사태 및 붕괴,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시설물 기준을 마련한
다. 그리고 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용적률이나 개발율 등의 보너스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산지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로폭 축소, 소방대체시설 설치, 공동주차장 이용 및 전기
셔틀버스 운용 등 ｢건축법｣의 도로 인정 범위와 ｢주차장법｣의 주차장 설치규정
을 산지특성에 맞게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대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태양열 등의 대체에너지 활용시설기준, 폐수 및 하수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기준, 
홍수 및 토양침식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수장치 및 우수이용계획, 녹지포장면
적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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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산림 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자발적 산림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 현행의 산지관리제도의 문제
점을 개선할 수 있다. 첫째, 엄격한 산지전용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산지를 훼손하거나 조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산림
보전의 부담과 산림개발 혜택의 분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우량한 산
림이 조성된 산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일정면적 이상의 산림을 조성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산림 조성 및 보전을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인센티브로서는 개발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산림보전직불금 등의 보조금
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산림 보전의 이익을 향유하는 도
시민으로부터 가칭 탄소세, 수질보전세, 산림경관보전세 등을 부과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지를 개발할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많은 면적을 개발하지 않고 
가능한 산림존치율을 자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일정면적과 일정비율 이상(예: 
70%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산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 산지구분체계 개선에 따
라 부분적으로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변경되거나,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로 
바뀌는 경우에 개발권양도제와 개발권매입제도를 적용하여 개발이익과 손실보
전을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산지구분체계를 산림기능 및 생태,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정비하고, 합
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해서는 상세한 산림생태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6장 결론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의의와 효과
이 연구에서는 첫째 산지와 산림의 개념을 분리하여 정의함으로써 필지 단위
의 산지관리를 지역 단위의 포괄적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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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합적인 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지구분기준과 산지구분요소를 공간
계획적 측면, 생태적 특성 및 산림의 기능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개발논리와 보전논리의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반 도시개발과 구
분되는 산지개발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산지개발허가제
도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친환경적 시설기준과 개발기준을 마련하
고, 보너스부여제도를 통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방법을 유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자발적 산림조성 및 
보전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지보전 부담 및 개발이익의 분담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특징과 한계
산지를 관리하는 제도는 임업생산, 산림녹화, 산불예방행정 중심으로 구성되
었다. 때문에, 국토자원으로서의 산지관리는 간과되어 왔다. 
이 연구는 최초로 국토관리 차원에서 산지관리문제를 조명하였다. 산지관리제
도의 출발점이 되는 산지와 산지보전의 기본적인 개념, 산지구분체계 및 개발기
준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재정립하였다. 또한 두 개의 사례지역을 대상
으로 국토이용계획도, 산지이용구분도, 생태자연도 등을 구축하여 산지의 현황
과 전용된 산지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검토 제시한 기본개념과 
산지구분기준 및 산지구분체계, 산지개발기준 등은 종합적인 관점과 새로운 시
각에서 검토한 것으로, 향후 산지관리제도의 기본틀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기본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수행된 연구로서, 이 연구에
서 제시한 산지개념과 산지보전개념, 그리고 산지구분체계,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편은 기존의 산지관리제도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개혁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하는 
한편,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구체화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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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맺음말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구성된 산악국가이다. 따라서 산지를 이
용․개발하고자 하는 시도와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대립적인 갈등관계를 
유지해왔다. 향후 2020년까지 필요한 도시용지 수요가 약 3700㎢ 이고, 202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도시용
지로 개발해야 할 산지의 면적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규정, 산림의 자연환경보전 및 휴양기능, 수질 및 
대기정화 기능 등 증대하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산지를 잘 
보전하는 것은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효용측면에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향후의 산지관리는 개발과 보전의 대립적 갈등관계보다는, 좀 더 질 높
은 산지개발과 보전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추구하는 데에 더 많은 
논의와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전향적인 관점
을 기초로 종합적인 국토관리 차원에서 산지관리제도의 틀을 재정비하여야 한
다.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산지개발기준과 개발 파라다임을 확
립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상생구도 구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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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1
 서론
이 장에서는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 목적, 연구범위를 서술하고, 연구
수행 방법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산지의 자연생태적 특성, 산
림기능, 산지주변 토지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산지구분체계와 산지구분기준의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 산지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지관
련 문헌조사, 제도분석, 설문조사, GIS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협의회, 외부 원고위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산지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경제개발계획과 급격한 산업화를 지원
하기 위해 도시용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산지와 농지는 토지정책
의 중심에서 거의 도외시되어 있었다. 농지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도하개발아
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등에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농지규
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국토자원으로서 농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
러나 산지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로 영림녹화사업 대상지 및 임업생산 차원에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토관리의 틀 내에서의 산지이용과 보전은 간과되어 왔다.
반면에 전반적인 사회여건이 달라지면서 산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가 
2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변화하고 있다. 우선 도시의 교외화․광역화 추세에 따라 산지에 대한 도시개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 
도농통합 추세 등으로 인한 도시공간의 광역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소득 증
가에 따른 전원생활 선호 추세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주변의 산지를 중심
으로 신규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으로 농촌경제의 구조조
정 및 고부가가치화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한계농지와 산지가 관광․휴양용도
로 전용되는 농촌지역의 준도시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
내의 우량농지․한계농지․한계산지의 생산성과 기대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산지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여 산지가 농업용으로 전용되는 비율이 1986년  
71.0%로 최고점에 도달한 후 점차 하락, 1990년에 도시 및 기타용지로 전용된 비
율이 91.4%를 차지하여 역전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로 생태공원, 테마공원 등의 휴양 위락공간과 천연박물관, 산림체험장 등 전통문
화학습 및 교육공간 등에 대한 생태적 산림이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산림휴양
림 이용자의 추세를 보면,  1997년에는 260만 명 정도이던 것이, 2002년에는 406
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98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휴양 시설도 1997년에는 110개소이던 것이 2002년에는 180개소로 
증가하였다.1)
산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산림에 대한 재산권 행사 요구도 증대하고 있
다. 개인, 단체, 지자체 등의 산림에 대한 재산권 행사 욕구가 증가하여 생산성이 
높은 타 용도로의 임야전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산지에 대한 개발수요와 달리 한편에서는 자연생태 및 환경요소로서의 산지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등 산지의 공
익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고, 생물종의 다양성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
성 유지에 대한 국제적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1) 산림청. 2003. ｢제4차 산림기본계획변경(안)｣.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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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산지개발 및 이용 수요와 보전필요성
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자원으로서의 산지에 대한 기본인식을 
기초로 계획적 국토관리 차원에서 도시적 토지이용, 농업적 토지이용, 자연생태 
보전과의 연계선상에서 산지이용 및 보전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산지의 여건변화
산지
개발 보전
교외화
여가수요
농업환경변화
환경보전
임업경쟁력재산권행사요구
2.연구의 목적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
분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산림관리 측면에서 산지만을 대상으로 산지보전 
및 이용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 내 산지는 대부분 준보전산지이고, 
비도시지역 내에서도 인근지역의 공간적 입지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상태
에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 계획적 관리 미흡 및 
주변 용도와의 정합성 부족 등으로 산지의 난개발 문제가 고질적인 난제로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산지전용 수요 및 보전 필요성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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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산림관리 중심의 산지관리에서 탈피하여, 계획적 국토관리 차원에서 효율적
인 산지관리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토자원으로서의 산지 개념과 산지보전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국토이용계획체계 및 산지 주변의 토지이용과 연계한 산지구분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둘째, 생태 및 산림경관 등 산지의 제반 특성에 기초한 산지구분기준의 개선방
향을 검토하고,
셋째, 산지전용허가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지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
적 산지개발기준을 제시하고, 
넷째, 산지보전 및 개발에 따른 부담과 이익의 분담체계를 검토하여 자발적인 
산림조성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한다.
3.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기본 틀
이 연구에서는 산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지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지 주변의 농지 구분체계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즉,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의 산지이용구분체계, 산지이용구분기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의 행위제한, 산지전용기준 및 개발기준 등을 분석한다.
또한, ｢산지관리법｣ 이외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련된 개별법을 분석한다. 
｢국토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산지와 관련이 있
는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행위제한 내용을 비교 검토한다. 이외에
도 산지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법｣ 등의 개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 개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산지관리제도의 기
본 틀과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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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흐름 및 체계
개발
산지
농지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임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보전
국토 환경 및
수요 변화
• 개발
• 임업/농업 생산
• 보전
구분체계 관리
• 구분기준 • 행위제한 : 내용
• 전용허가 : 전용기준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연 구 방 법
• 사례지역 조사
•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설문조사
• GIS 분석
• 연구협의회
계획적 산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도개선방향 제시
• 사례지역 조사
• 설문조사
• 외국사례조사
• 연구협의회
계획적 국토관리 실현
산 지
농 지 초 지
산지관리법상 개선 국토계획법 및기타 개별법상의 개선
산지구분
체계 및 기준 전용허가제도
행위제한
: 개발기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개발기준
산림의 기능
(생태, 경관)
4.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 및 문헌고찰, 설문조사, GIS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협
의회, 외부 전문가에 대한 원고위탁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1) 제도 분석 및 문헌 고찰
산지관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지의 보전
과 개발에 관련이 있는 법 제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산지관련 논문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산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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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산지관리 방법, 산지별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
용은 현행 산지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향후의 산지이용과 보전정책 방향, 그리고 
산지구분 기준 및 구분지표 개발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설
문조사내용은 <부록Ⅰ>참조)
설문조사는 2005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산지담당 공무원 350명에게 배포하여 166부를 회수, 분석하였다.
<표 1-1> 산지관리제도 설문조사 항목
조사항목 세부내용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산지․농지․초지의 
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담당공무원의 해당 업무수행 기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향후 확대될 업무
산지․농지․초지에 
대한 접근 시각
▪개발 부서와 보전부서의 산지․농지․초지에 대한 보
전․생산․개발에 대한 접근 시각 및 인식
산지․농지․초지관리
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분기준의 불합리로 인한 업무의 혼선
▪구분기준의 타당성, 실효성, 실용성
▪구분기준의 산지․농지․초지 특성반영 여부
산지․농지․초지전용
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산지개발의 의무효과 
▪전용기준의 타당성, 실효성, 실용성
▪전용기준의 산지․농지․초지 특성반영 여부
▪타부서와의 협조체계    
▪절차의 복잡성
관련법률과의 관계
▪타법과의 상충성    
▪전용 권한의 위임의 적절성
▪인․허가 협의 및 절차상의 문제점
개선방향 
도출
산지․농지․초지의 
구분체계
▪산지․농지․초지의 세부구분기준 수립시 고려사항
▪개발과 보전의 구분기준지표 선정
▪구분기준의 타당성, 실효성, 실용성, 수용가능성, 파급효과
산지․농지․초지의 
전용
▪산지․농지․초지의 전용기준 수립시 고려사항
▪산지․농지․초지 전용기준지표 선정  
▪전용 권한의 위임
▪전용기준의 타당성, 실효성, 실용성, 수용가능성,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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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S분석 및 실태조사 - 사례분석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분석 지역은 수도권 1개 지역에서 파주시, 비수도권 1개 지
역에서 남해군을 선정하였다. 파주시와 남해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산지
개발 수요와 보전 수요가 동시에 높은 지역이면서 기초정보 구축이 가능한 지역이
기 때문이다. 사례지역의 산지구분 실태와 산지전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파주시와 남해군 전체 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 지적도, 산지이용구분도, 생
태자연도, 농지이용구분도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초로 산지구분 현황을 분석하였다.
산지구분 현황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의 물리적 특
성을 분석하고, 산지주변의 농지 구분체계 등과 비교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현
행의 산지구분체계와 생태자연도․임상도 등의 자연생태적 분포상태와 비교하
여 보전산지 구분의 개선방안 도출 및 타당성 검토 자료로 활용하였다.
산지전용 실태 분석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산지가 주로 전용되는지를 분
석하였다. 즉, 전용된 산지의 경사도, 표고, 공간적 입지성, 주변지역 특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지전용 수요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용된 산지가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는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산지
전용허가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1-2> 사례분석 내용
구 분  목  적 분석내용 대상지역 및 분석방법
사례분석 1:
산지 구분 체계 
및 기준  실태
분석
공익용산지, 임업용산
지, 준보전산지, 농지, 
초지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주변지역 토
지이용 및 계획체계와
의 적정성 분석
산지․농지․초지의 토지
이용, 경사, 표고, 생태자
연도, 토양, 면적, 토지형
상을 분석
▪대상지역 :
  산지전용이 많이 이루
어진 수도권 1개시(파주
시)와 비수도권 1개군
(남해군)
▪분석방법:GIS분석과 현
지조사 
▪기초자료
 ․도면:국토이용계획도,
수치지형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산지이용구분도
 ․개별공시지가 자료
사례분석 2:
산지전용실태
와 전용기준의 
적정성분석
산지구분 기준과 전
용허가 기준의 참고 
기준 추출
산지․농지․초지의 전용
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
라 산지전용 이유, 전용된 
산지의 물리적 특성, 공간
적 입지특성, 생태적 조건
(임상등급, 녹지자연등급) 
등을 분석하여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문제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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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협의회
｢산지관리법｣의 산지구분체계 및 기준, 행위제한, 전용기준의 개선, 국토계획
법 및 기타 개별법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절차 개선방향을 도출하
기 위해서 산지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4차례의 연구협의회를 거쳤다.
1차 연구협의회에서는 산지와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
다. 2차 연구협의회에서는 산지구분체계, 산지의 구분기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된  문제점 파악에 중점을 두었으며, 3차 연구협의회에서는 제주도의 산지이용 
특성 논의를 통해서 산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마지막 연구협의회에서는 개선방향인 산지구분기준, 산지구분체계, 행위제
한, 산지전용 및 개발기준에 대한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토의하였다.
<표 1-3> 연구협의회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1차
연구협의회
2005년
3월 14일
▪김현식 과장(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용관 서기관(산림청 산지정책과)
▪한효숙 주사(산림청 산지정책과)
▪박영규 박사(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의 방향
▪산지기본계획 내용
▪산지구분정책의 방향
2차
연구협의회
2005년
3월 28일
▪이원식 서기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김남춘 사무관(농림부 농지과)
▪박영규 박사(국립산림과학원)
▪산지관리의 문제점
▪산지용도 구분의 흐름
▪산지관리법과 타법의 용
도구분, 전용허가 문제
3차
연구협의회
2005년
6월 16일
▪김문홍 교수(제주대학교)
▪김철수 소장(한라산 연구소)
▪고동희 박사(제주환경계획연구소)
▪강태희 계장(제주도청 산림과)
▪제주도의 산지이용 특성 
논의와 시사점 도출
▪산지이용의 패러다임 변
화에 대한 논의
4차
연구협의회
2005년 
11월 2일
▪이중락 사무관(산림청 산지정책과)  
▪남상기 주사(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엄정희 사무관(건교부 도시정책과)
▪김지영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수석 박사(농촌경제연구원)
▪이규인 교수(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임상준 교수(서울대학교 산림환경전공)
▪안용태 사장((주)지엠아이골프디자인)
▪김준철 과장((주)천지인엔지니어링)
▪산지구분기준, 산지구분
체계, 행위제한, 산지전
용 및 개발기준 개선방
향에 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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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전문가 원고 위탁
그 동안의 산지이용과 보전방안 논의는 산림의 생태적 기능이나 경관적 측면
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없이 진행되어온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관리, 산림생태보전, 산림경관적 측면에서 산지구분체계와 산지관리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원고를 위탁하였다.
“산림관리 측면에서 본 산지구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자원으로
서의 산림과 산림의 기능을 감안하여, 산림관리 측면에서 산지의 구분체계와 기
준을 검토하였다. “생태보전적 측면의 산지관리 방안”에서는 산지에 대한 도시
개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산지의 국토환경보전기능 요구도 증대됨에 따라, 산
지에 대한 개발측면 뿐 아니라 환경․생태 측면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산지 구분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관요소로서의 산지의 기능
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경관 차원에서의 산지관리방안”에 대한 원고를 위탁하
여 산림경관 제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표 1-4>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
제 목 성명 및 소속 연구내용 연구기간
산림관리 측면에서 
본 산지구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영규 박사
(산림과학원)
▪산림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산림관리 차원에서 본 산지구분체계 및 구
분기준 문제점
▪산림관리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2005. 5 ~ 8
생태보전적 측면의 
산지관리방안
이동근 교수
(서울대)
▪생태적 측면에서 본 산지구분체계의 문제점
▪생태적 측면에서 본 산지구분 방법과 구분
기준의 개선방안
▪외국의 산지구분방법과 보전기준
2005. 5 ~ 8
산림경관 
차원에서의  
산지관리방안
이명우 교수
(전북대)
▪농지 및 도시용지 인접 산지경관의 현황 및 
문제점
▪농지 및 도시용지 인접 산지경관 제고를 위
한 제도 개선방안
2005. 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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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기존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지관련 연구는 외국의 산지관리제도와 산지구분
체계를 소개하거나, 산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발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았
다. 또한 산지구분과 별개로 환경보전 측면에서 생태자원으로서의 산지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어 왔다. 이들 관련 문헌에서 검토된 주요 내용
을 산지구분, 산지개발 기준, 산림생태 및 경관생태학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지구분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현행의 산지구분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
어 있다. 이러한 구분체계로 산지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
하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토착화된 산지구분체계를 바꾸기에는 법제
도와 행정측면 뿐만 아니라 소유자 간의 이익 충돌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선행 연구 또한 미진한 상태에 있다.
산지구분에 관한 연구는 산지와 산림의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산지와 
관련해서는 산지를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산림 측면에서는 산림의 기능으
로 구분하는 것이 있다.
산지의 지역 구분과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적 특성과 생
태학적 지역구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자연지역구분도
(Hasse 등, 1984)에 따라서 자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인 통계자료
를 고려하여 산지를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경관․계획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유
효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이동근 외, 2004). 그리고 일본에서는 5년마다 세
우는 전국 차원의 15년 장기계획에 의해 국유림을 국토보전림, 자연유지림, 목재
생산림, 산지공간이용림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국토보전림은 산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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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방지, 환경보전 등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서 적극적인 조림․치산을 
시행하여 복층림이나 혼효림으로 유도하여 관리한다. 자연유지림은 생태계의 유
지, 귀중한 동식물의 보호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중시하는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서 자연 그대로 보호․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유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목재생산림은 다양한 목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이다. 국유림 중 전용의 
대상이 되는 산림은 산림공간이용림으로서 주로 산림의 레크레이션 이용을 목적
으로 하는 곳이다.(주성재, 1997; 박영규, 2005)
우리나라에서는 윤양수 외(1997)의 연구에서 제주도 중산간지역을 지하수보
전, 생태계보전, 경관보전 등 5개 등급으로 보전지역을 분류하였다. 또한 등급별
로 행위제한기준을 두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동근 외
(2004)의 연구에서 자연환경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역의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생태학적 지역구분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거시적, 미시적, 일반환경 등의 분석을 통하여, 보전지역, 
완충지역, 개발지역, 복원지역을 분류하였다.
한편, 산림의 기능에 따라 산지를 구분하는 작업도 일본과 독일 등의 국가에서 
추진되어 왔다. 일본은 1973년 제2차산림자원기본계획부터 산림기능구분제도가 
시작되어, 1996년 제5차산림자원기본계획에서 국유림을 대상으로 목재생산기능, 
수원함양기능, 산지재해방지기능, 보건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의 5개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박영규(2005)와 성규철 외(2004)는 독일의 산림기능구분제도를 소개하였다. 독
일은 1974년 바이에른주산림법에 산림기능계획을 산림기본계획 내에 작성하도
록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1975년 연방산림법에 산림기본계획을 중심으로서 산림
기능구분을 하였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산림기능구분을 국․공․사유림에 모두 
실시하고 있다. 목재생산기능, 국토보전기능(수원보전림, 토양보전림, 공기오염
차단림, 기후보전림, 경관보전림, 소음방지림, 도로보전림), 휴양기능으로 구분하
여 산림기능도를 작성하고 있다(상세내용은 <부록Ⅱ : 외국의 산지관리제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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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규철 외(2004)는 이러한 독일제도를 기초로 산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부
합하는 형태로 구분하여, 목재생산, 수자원함양, 산지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
경보전, 자연환경보전 등의 6가지 기능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도로접근성, 배후시장규모, 주거지 거리 등의 접근성
이 평가인자로 고려되었던 점이 특징이다.
주: 1) 윤양수 외. 1997. ｢제주도 중간산지역 종합조사｣. 국토연구원.
   2) 이동근 외. 2004. 자연환경분석을 통한 생태학적 지역 구분에 관한 연구 -미동산을 사례로. 
｢농촌계획｣ Vol.10 No.1. pp27~33.
   3) 성규철 외. 2004.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국립산림과학원.
<표 1-5> 기존 연구에서의 산지 구분
구분 지역구분 대상지역 지표
윤양수 외1) ▪보전지역
 - 1등급 ~ 5등급
▪제주도 중산간지역 ▪지하수보전
▪생태계보전
▪경관보전
이동근 외2) ▪보전지역
▪완충지역
▪개발지역
▪복원지역
▪미동산 ▪거시적 분석
 - 토지피복분류
▪일반환경분석
 - 표고, 경사, 향, 수계, 
토양, 임상
▪미시적 분석
 - 현장식생조사
성규철 외3) ▪목재생산기능
▪수자원함양기능
▪산지재해방지기능
▪산림휴양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노동(산간지역)
▪운봉(중산간지역)
▪충주(도시지역)
▪접근성
 - 도로접근성
 - 배후시장규모
 - 주거지 거리
일본
(제5차산림자원기본계
획. 1996.)
▪목재생산기능
▪수자원함양기능
▪산지재해방지기능
▪보건문화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
▪국유림
독일
(연방산림법. 1975)
▪목재생산기능
▪국토보전기능
▪휴양기능
▪국유림 : 강제조항
▪사유림 :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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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개발 관련 선행연구
산지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산지의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고, 그 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
었다.
이천용 외(1995)의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한 지역 주변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별로 임지전용 판단에 필요한 산림환경인자와 기준을 설정하였다. 여기
서는 산지전용기준을 지형, 입지환경 요인, 생태적인 요인으로 분류하고, 점수화
하여 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윤양수 외(1997)에서는 제주도 중산간지역의 개발 
기준으로 생태보전, 지하수보전, 경관보전의 3대 요인을 설정하고 각 요인을 측
정하기 위해 추출된 변수 각각에 대하여 등급을 분류하였다.
김용웅 외(1997)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산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14개 요소 
및 이에 대한 최소한의 개발기준치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전의 연구와의 차이점은 산지개발의 용도별․단계별로 자연친화적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Design for Mountain 
Communities(1990)에서 제시한 산지건축메뉴얼에서는 지형, 지질 및 토양, 기후, 
수자원, 식생 등 보다 자세한 산지개발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주고 있다.
임업연구원(1998)의 연구에서는 주택단지, 공장용지, 관광휴양지 등 산지개발 
용도별로 자연친화적인 개발기준에 부합하는 입지조건과 시설물조건을 현실 적
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임업연구원(1999)에서는 골프장, 스키
장, 숙박시설에 대한 개발기준을 입지조건, 시설물 조건, 건축물 조건 등으로 보
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토지공사․국토연구원(1998)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발기준을 
실제 적용했을 때 나타나게 될 개발모습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제시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산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밀도, 녹지율, 산림존치율 등의 옥외공간, 부대시설의 설치, 가구조성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조기성 외(1999)의 연구에서는 경관평가를 위한 지형공간정보체계(Geo-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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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ystem: GSIS)와 인공신경망 도입을 위한 초기단계의 작업인 정규화
함수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는 산지를 개발할 때에 다루는 경관인식의 주관성, 
경관 구성요소의 상호의존성 취급 능력, 비선형적인 경관요소들 간의 관계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산지개발을 판단하는데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이다.
최막중 외(2000)의 연구에서는 산지의 전용․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여,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평가영역은 지역․지질․수질, 식생․생태, 사회․문화, 기타
(포괄적 영역)로 분류하였으며, 각 평가영역의 평가인자 및 지표는 5등급 또는 
경우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포괄적 영역에 법정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보전 목적, 개
발 목적, 또는 구분이 모호한 3등급 체계로 분류하여 평가한 특징이 있다.
<표 1-6> 기존연구에서 설정한 산지개발의 기준
구분 지형, 수질, 수문 생태 경관
이천용 외1)
▪지형
 - 경사도, 고도, 표고차
▪입지환경요인
 - 경사면 길이, 고저
 - 지반, 토양의 깊이
 - 수분함유량, 배수밀도
▪입지환경요인
 - 산림단면모양, 산림잔존률
▪생태적요인
 - 자연림비율, 흉고직경
 - 수목의 종류
윤양수 외2)
▪지하수 보전
 - 투수성 지질
 - 오염 저감성
 - 토양 침식량
▪생태계 보전
 - 천연기념물, 희귀종분포
여부(식물상)
 - 자연림, 2차림, 조림지 여부
▪경관보전
 - 경관미
 - 시각적 흡수능력
Design for 
Mountain 
Communities3)
▪지형부분
 - 경사도, 경사단면도
 - 표면지형 및 시각적 특
성분석
 - 지질적 위험요소
▪수자원 부문
 - 유역 및 현지의 배수형태
 - 범람원한계및홍수위험지역
▪식생부문
 - 중요 식물상
 - 습지대
 - 삼림 표면상의 조건
 - 일년중의 생육기간
 - 식생의 재생가능성
 - 산불의 위험요소
 - 자생식물의 리스트
▪자연경관단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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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이천용 외. 1995.   임지전용판단에 필요한 산림환경인자와 기준설정  . ｢산림과학논문집｣
No.52. pp34~41.
    2) 윤양수 외. 1997. ｢제주도 중간산지역 종합조사｣. 국토연구원.
    3) Design for Mountain Communities. 1990. ｢A Landscape and Architectual Guide｣.
    4) 김용웅 외. 1997.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5) 임업연구원. 1998.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 설정｣.
    6)          . 1999.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한 개발가능지 유형분석｣.
    7) 한국토지공사․국토연구원. 1998. ｢산지개발 모형작성에 관한 연구｣.
    8) 최막중 외. 2000.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산림청.
 - 지하수, 수자원 공급 및 
수리권
▪야생동물 부문
 - 야상동물 서식환경, 멸
종위기종, 개발영향 등
김용웅 외4)
▪지형부문
 - 경사도
 - 산지개발률
 - 대지면적
▪식생부문
 - 생태적 건전성(식생 계층구조)
 - 생태적 안정성(숲의 천이단계)
 - 산림존치율, 녹지율
▪견폐율
▪용적율
▪층고
▪이격거리
임업연구원5)
▪지형부문
 - 경사도
 - 산지개발률
 - 수계환경
▪식생부문
 - 산림존치율, 녹지율
▪보호대상생물 서식지
▪이격거리
임업연구원6)
▪지형부문
 - 경사도
 - 산지개발률
 - 상수원과의 거리
▪접근성
▪식생부문
 - 천연림 및 조림지 편입
면적 비율
▪보호대상생물 서식지
▪이격거리
▪층고
▪법면높이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7)
▪개발밀도
 - 인동간격, 주거밀도, 층고
▪옥외공간
 - 녹지율, 산림존치율
▪부대시설 설치
▪가구조성
최막중8)
▪지형부분
 - 경사도, 표고, 모암, 종단
면지형, 산사태 위험지
역
▪수환경성
 - 수계밀도, 상수원․취수
원과의 이격거리, 지표
수질
▪식생부분
 - 식생활력도, 흉고직경, 임
상, 토양, 입목축척, 식생
천이단계, 교목성 종수, 
교목성외 식물종수
 - 식생계층구조, 우세목 평
균임령, 고유성, 녹지자
연도, 생태자연도
▪보호대상생물 서식지
▪경관의 질
▪역사․향토 문화재 보호지역
▪법정 용도지역․지구․
구역(보전․개발 목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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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생태 및 경관을 고려한 산지관리 선행연구
산지는 개발 대상지로서의 토지자원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보고이자 자연 경관
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생태 및 경관생태학의 개념을 친환경적인 산
지 관리에 접목시켜, 공간계획과 연계시키고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황국웅․박소윤(2003)의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에서의 생태계 평가방법을 검토
하였다. 경관생태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생태계의 종합적 건강성을 지역 단위로 
평가하였다. 읍․면을 기본단위로 하여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생태계를 상대적으
로 평가하고 지역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생태계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행정구역 단위로 유형 구분을 하여 지역 내의 토지가 갖는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공간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미시적인 지역 단위의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동근 외
(2005)의 연구에서는 경관생태학적 지표의 활용을 통해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녹
지지역과 농경지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는 기존의 경관생태학에서 제시하는 패치의 크기, 연결성 지표에서 보다 객관적
인 등급기준을 제시하고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세분화된 보전가치평가 등급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Shanon(1995)와 Steiner(2000)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시각자원관리체계(Visual 
Reserve Management System: VRMS)를 개발하고 있다. VRMS는 도로 건설에 따
른 경관영향평가를 위해, 지형, 암석의 형태, 식생 등에 관한 경관요소를 형태, 
선, 색채, 질감 등의 미학적 요소로 변화시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 경관을 
경관 다양성, 경관 민감도, 경관 위치 특성 측면에서 종합하여, 산지를 4개 등급
으로 구분한다. 즉, 유보, 부분적 유보, 변경, 대폭 변경의 4개 등급 구분이 그것이
다. 여기서 ‘변경’ 지역은 산림 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 개발이나 벌채가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상세내용은 <부록Ⅱ : 외국의 산지관리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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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산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기존의 산지제도 틀 내에서 산지의 이용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산지개발기준이나 산지전용기준을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산지개
발 방법, 산지개발의 경제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
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산지의 생태보전 효과를 높이는 산지구분 연구가 일부 추
진되어 왔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의 제한적인 산지제도의 틀 내에서 산지개발
기준과 전용허가기준 또는 생태보전 방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왔다. 따라서 산
지 주변 토지이용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산지관리방안을 연구하거나 
산지구분체계 등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더구나 산지관리의 실체인 산지와 그
를 관리하는 제도간의 괴리 및 산지보전개념에 대해 고찰한 연구와 이를 산지전
용허가제도 등의 산지보전체계와 연계시킨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적 관리로 인해 나타나는 용도 상호간의 상충성과 외부효
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지, 도시용지 등과 연계하여 산지관리제도를 검토하
였다. 또한 산지와 산지보전 개념을 고찰하여, 산지보전 개념과 보전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전반적인 산지관리의 틀을 재정립하였다. 구체적인 도면
자료를 기초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지정 실태를 분석하고, 전용된 산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국토자원으로서의 산지와 생태자원으로서의 산
림의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차원에서 산지구분체계, 산지구분기
준, 산지전용허기준과 산지개발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산지보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내용
의 개선방안과 산림보전의 비용분담체계를 제안하여 자발적 산림조성 및 보전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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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산지이용을 위한 방안 연구>
산지이용과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관련제도 개선
문헌조사
공무원 면담 
조사
- 산지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
- 산지용체계의 구상
- 용도별 기능별 산지개발 방안
2
<산지관련법제연구>
산지관련법제의 내용과 변천, 운용
실태를 고찰하여 산지관련법제의 
합리적 방안 도출 및 게획적 산지
정책의 방향 제시
문헌조사
실태조사
법제분석
- 산지관련법제 분석
- 산지관련법제의 운용실태 분석
- 산지관련법제의 문제점 분석
- 산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
3
<도시근교 산지 구릉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대도시 주변의 산지 구릉지를 주거
목적으로 개발할 때, 건전한 개발
방향을 유도하고 도시근교의 구릉
지 활용 및 개발 모형 제시
문헌조사
설문조사
제도분석
- 주거지로서의 구릉지 개발
- 대도시민의 선호 및 수요 패턴
- 구릉지 개발의 경제성
- 구릉지 주가지 활용의 기본방향
- 관련법제 검토
4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에 관한 연구>
산지개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고,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산지
개발의 자연친화적 방식제시
문헌조사
통계분석
외국사례분석
전문가조사
 -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의 기준설정
 -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한 제도
화방안
 - 자연친화적 개발의 국내외 사례 
5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한 경
제성 제고방안>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의 경제성 확
보방안을 강구하여 산지개발의 활
성화 방안 제시
문헌조사
현지 및 사
례조사
설문조사
 - 산지개발실태 및 여건
 - 산지개발의 유형 및 국민성향 분석
 -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과 경제성 분석
 - 산지개발의 경제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6
<산지개발모형 작성에 관한 연구>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과 산지유형별 
적정 밀도 제시를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지개발 모형 정립 
문헌조사
현지 및 사
례조사
설문조사
- 산지개발실태분석
- 산지개발모형작성
- 산지개발 모형안의 적용 및 평가
- 바람직한 산지개발을 위한 기준작성
본 연구
계획적 국토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관리 차원에서 산지의 보전과 
개발관련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
문헌조사
제도분석
사례조사
면담조사
◦ 산지의 위상 검토 및 개념 검토
◦ 산지관리제도의 변천과정 
◦ 산지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토이용계획체계, 농지구분체계, 산
지구분체계의 비교분석
◦ 산지의 행위제한 및 전용기준 분석
◦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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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2
 산지의 정의 및 구분체계
이 장에서는 산지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국토이용 구조 측면에서 산지의 점유 비중을 
검토한다. 경사도별 산지분포 특성, 산지 소유 형태, 산림의 구성 분포 등 산지가 가진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금산과 봉산제도부터 1969년 절대임지
와 상대임지, 그리고 현재의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산지이용구분에 이르기까지 시
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온 산지이용 및 구분체계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산지 구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농지의 구분체계를 검토한다.
1.국토이용구조와 산지
우리나라는 산악국가로서 산지 면적이 전국토의 65.3%인 6,51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지면적은 농지 및 도시용지로의 전용으로 인해 10여 년 
전에 비해 약 680㎢가 감소한 면적이다. 산지면적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감소추세가 점차 줄어 2040년까
지의 약 170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2) 산림청. 200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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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토이용면적 변화
                                                                   (단 위: 만㎢, %)
구분
1991 2000 2002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농경지1) 2.23 22.5 2.16 21.7 2.15 21.5
산림지2) 6.57 66.5 6.51 65.6 6.50 65.3
도시용지3) 0.44 4.5 0.55 5.6 0.58 5.8
기타 0.65 6.5 0.71 7.1 0.74 7.4
총면적 9.89 100 9.93 100 9.96 100
주 : 1) 농경지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2) 산림지는 임야. 
    3) 도시용지는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자료 : 건설교통부. 2003. ｢2003년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산지의 정의
지리학적으로 산지는 급경사 부분의 면적이 평탄한 부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넓은 기복의 크기를 가진 지역으로 정의된다. 산지보다 낮은 구릉 또는 구릉지는  
저산성 토지로 정의되는데, 대체적으로 300m(1,000ft)를 구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를 정의할 때에는 지형적 기준인 경사도, 기복량, 고도 등이 
사용된다. 건설부 ‘토지분류조사’에서는 경사 5∼10도, 기복량 100m 이내로 된 
지형을 구릉, 기복량 100m 이상을 기준으로 고도 200∼400m를 저산성 산지, 40
0∼800m를 중산성 산지, 800m 이상을 고산산지로 구분하였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는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과 그 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임도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농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등은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3) 산지의 정의와 관련한 학설로 지
3) 과수원, 차밭, 삽수(揷愁) 또는 접수(接愁)의 채취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인 토지․논두
렁․밭두렁, 입목죽이 자라는 하천, 제방, 구거, 유지는 산지에서 제외한다.(산지관리법 제2조, 영 제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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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설, 목적설, 임총설이 있다.4) 우리나라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한 ‘산지’는 임총설
과 목적설을 절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목에 의하여 산림을 정의할 경우, 
지목은 임야가 아니지만 사실 상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많은 토지가 산지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나 잡종지까지 산지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어떤 단일한 기준으로 산림이나 산지를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의 대부분이 수목과 초본류가 식생하고 있으므로 산지와 
산림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5)
<표 2-2> 산지․구릉지․산림에 관한 정의
구  분 분  류 정    의
건설부
구  릉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산지가 마모되어 경사 5~10도 기복량(1㎞×1㎞) 
100m 이내로 된 지형
산록경사면 ▪산록에 발달한 경사면의 침사면
산  지
▪기복량(1㎞×1㎞) 100m 이상을 기준으로 고도 200~400m를 저산성산지
로 구분하고 400~800m를 중산성산지, 800m 이상을 고산산지로 구분
지리학
산  지
▪급경사 부분이 면적이 평탄한 부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넓은 기복
의 크기를 가진 지역
구릉지
▪산록이 침식, 삭마되고 산기슭의 발단이 후퇴됨에 따라 산지의 면적
이 축소되어 경사가 느리고 기복이 낮아진 산지
산지관
리법
산  지
①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임도
⑤ ①~③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자료 : 1) 건설부. 1972~1982. ｢토지분류조사｣.
      2) 정장호. 1979. ｢지리학사전｣. p53, p220.
      3) 김용웅 외. 1997. 전게서. p14. 재인용.
4) 지적설은 입목의 유무나 용도 등에 관계없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산림으로 간주하는 형식적인 
개념이다. 목적설은 입목․죽을 형성하기로 결정한 토지로 현재 입목․죽의 유무와 무관하다. 임총설
은 현실적으로 입목이 총생하고 있는 토지만을 산림으로 간주하므로 벌채지는 산림에서 제외하고, 
작은 면적의 고립목 상태의 토지도 산림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산림청. 2004. ｢산지관리
법 해설서」. p27.)
5) 한국토지공사․국토개발연구원. 1998. 전게서.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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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지의 특성
우리나라 전체 산지 중에서 경사도 15도 이하의 산지는 2.8%이고, 30도를 초과
하는 산지가 전체의 62.5%로, 쉽게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15도 이하의 산지는 
2.8%에 불과하다.
<표 2-3> 산지의 경사도
(단위 : 만ha, %)
구      분 15도 이하 15~20도 20~25도 25~30도 30도 초과 계
합     계 15.56 (2.8) 47.27 (8.4) 62.16 (11.0) 86.28 (15.3) 351.80 (62.5) 563.07 (100.0)
부산직할시 0.07 ( 3.4) 0.24  0.40 0.62  0.80  2.14
경  기  도 2.71 ( 9.3) 5.11 4.93 6.64 9.88 29.27
강  원  도 0.22 ( 0.5) 1.81 1.25 2.93 39.71 45.92
충 청 북 도 1.03 ( 2.0) 3.32 4.66 8.11 34.15 51.27
충 청 남 도 2.23 ( 4.5) 6.69 9.78 13.44 17.19 49.33
전 라 북 도 1.77 ( 4.0) 5.27 5.02 5.68 26.20 43.95
전 라 남 도 1.44 ( 2.2) 7.06 9.70 1.56 32.36 66.16
경 상 북 도 1.95 ( 1.5) 5.90 16.08 19.57 83.43 126.92
경 상 남 도 0.62 ( 0.8) 5.63 8.88 11.95 51.87 78.96
제  주  도 3.38 (31.2) 5.88 0.63 0.16 0.79 10.84
소     계 15.4. ( 3.1) 46.91 61.33 84.70 296.39 504.76
중부영림서 0.02 ( 0.2) 0.12 0.25 0.58 1.26 13.73
동부영림서 0.09 ( 0.4) 0.20 0.30 0.49 21.56 22.62
남부영림서 0.02 ( 0.1) 0.04 0.28 0.51 21.09 21.95
소     계 0.13 ( 0.2) 0.36 0.83 1.58 55.41 58.31
주 : 한수 이북을 제외한 지역의 조사에 의한 자료로서 전체산지의 87%만이 조사된 것이다. 
자료 : 임업연구원. 1999. ｢산지이용구분조사｣.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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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중에서 수목의 영급별로 산림면적을 보면, 30∼40년생 나무가 50%를 넘
는 3∼4영급의 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6영급 이상은 많지 않다. 이는 1960년
대부터 집중적으로 추진된 영림녹화사업의 결과로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3․4영급이 크게 증가하였다.6)
<그림 2-1> 영급별 산림면적 변동 추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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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천ha)
1영급 2영급 3영급 4영급 5영급 6영급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산지의 소유형태를 보면, 산지의 69.6%가 사유림이고 30.4%가 국공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지목의 토지에 비해 국․공유림지 비율이 높고 계획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소규모이지만 국공유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점
도 타 지목 토지와 구별되는 점이다.
6) “임상도  란 전국의 산림현황을 나타내는 지도로서, 산림청장이 평균임령에 따라 10년 단위로 6개의 
영급으로 등급화한 도면을 말한다.
임상도 구분 평가기준
1영급  1년생 ∼ 10년생 50% 이상
2영급 11년생 ∼ 20년생 50% 이상
3영급 21년생 ∼ 30년생 50% 이상
4영급 31년생 ∼ 40년생 50% 이상
5영급 41년생 ∼ 50년생 50% 이상
6영급 51년생 이상이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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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산림소유별 면적과 변화추이
                                                                   (단 위: ㎢, %)
구분 총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90 6.48 1.35 20.8 0.49 7.6 4.63 71.4 
2000 6.42 1.43 22.3 0.49 7.7 4.50 70.0 
2003 6.41 1.46 22.7 0.49 7.7 4.46 69.6 
자료 : 산림청. 2004. ｢임업통계연보｣.
4.산지구분체계7)
우리나라의 산지이용 구분은 조선시대의 금산과 봉산제도를 시작으로 1969년 
절대임지와 상대임지, 1985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1997년 산지이용체계재편
과 2003년 산지관리법제정에 이르기까지 국토이용정책의 변화에 따라 제․개정
을 거듭해 왔다(조선시대의 금산과 봉산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부록Ⅲ> 참조).
1969년 절대임지와 상대임지의 구분은 산지에서 경작지, 초지, 상전 등 농경지
로 이용 가능한 임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표로는 경사
도와 토양의 비옥도, 지형의 위치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1985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구분은 초지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
지를 조성할 수 있는 한계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경사도와 입목본수도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경사도가 높거나 수목의 상태가 양호한 임지는 보전임지로, 경사가 
낮거나 수목의 상태가 불량한곳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다. 
1997년 산지이용체계재편은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은 생산임지로, 산림의 공
익증진을 위하여 보전 할 필요가 있는 산지는 공익임지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산
7) 산림청 내부자료.
  산림청. 2004. 전게서.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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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다. 2003년에는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제정되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산지의 난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연대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산지의 구분체계 변천
•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
으로 조사
• 농업용지확보 및 초지개발
확충이 목표
• 법적근거는 없음
개발보전
1969년 절대임지 상대임지
1980년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 산림법 개정으로 최초로범적근거 마련
• 개별법률에 따른 목적, 물
리적기준(경사와 임목본수)
에 따라 구분
1994년 생산임지 준보전임지
공익임지
• 다원화•대규모화된 산지수
요에 대응
• 이용목적에 따라 산지구분
2003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산지의 난개발 문제 대두
• 산지관리법을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제정
• 이용목적에 따라 산지구분
• 임엄용산지
• 공익용산지
1) 절대임지와 상대임지
최초의 산지이용구분조사는 1969년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전국토의 
약 68%에 해당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항공사진과 현지조사에 의하여 절대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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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임지로 구분하였다. 절대임지와 상대임지의 구분은 산지에서 농경지로 이용 
가능한 임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절대임지의 구분 기준은 
아주 간단한 반면 상대임지의 구분 기준은 자세하게 되어있다. 
절대임지는 성림지, 미입목지, 황폐지, 제지 등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
하여 관리하며, 상대임지는 경작가능지, 목야가능지, 상전 및 초지가능지로 식량
자급자족을 위하여 농업용지확보 및 초지개발 확충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 당
시 조사결과, 총 조사면적 669만ha 중 절대임지 594만ha(89%), 상대임지 32만
ha(5%), 미구분지역8)은 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최소 면적단위 3ha 이상
의 개략적인 조사결과이며, 법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의미로 볼 때 산
지이용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2-5> 절대임지 구분기준
        구분
  인자
절 대 임 지
성림지 미입목지 황폐지 제지
경    사 - - - -
토    심 - - - -
석    력 - - - -
침    식 요사방지 요사방지 요사방지 요사방지
입 목 도 30% 이상 30% 미만 대부분 낮다 -
식물생활도 - - 극히 불량하다 일반적으로 불량
위    치 - - - -
토    성 - - - -
건 습 도 - - 건조하다 -
비 옥 도 - - 극히 낮다 -
 
8) 항공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도서지역이 구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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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상대임지 구분기준
        구분
  인자
상 대 임 지
경작가능지 과수원가능지 목야가능지 상전및초지가능지
경    사 5°미만 5°∼ 9°미만 9° ∼ 20° 미만 20° ∼ 24° 미만
토    심 40이상 70이상 40이상 100이상
석    력 30%미만 30%미만 30%미만 70%미만
침    식 없거나 약하다 없거나 약하다 보통이거나 심하다 없거나 약하다
입 목 도 - -
경사 15°이상이고 입목
도 30%이상은 불가
30%이상이면 절
대임지
식물생활도 왕성하다 왕성하다 보통이다 극히 왕성하다
위    치
5ha 미만으로 
부락거리 4km 
이상은 불가
5ha 미만으로 
부락거리 4km 
이상은 불가
5ha 미만으로 
부락거리 4km 
이상은 불가
5ha 미만으로 
부락거리 4km 
이상은 불가
토    성
양토, 식양토 및 
양호한 부식토
양토, 사질양토, 
식양토
양토, 사질양토, 
식양토
양토, 사질양토, 
식양토
건 습 도 적윤 및 약습지 적윤 및 약건지 적윤 및 약건지 적윤 및 약습지
비 옥 도 - - - 높다
2)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1980년대 들어서서 급속히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었고 농․축산 분야, 특히 
초지 확대 개발을 위한 산지개방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절대농지 및 상대농지로 구분된 농지이용체계와의 균형을 유지하
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다. 
산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산림법｣ 개정(1980년 7월 1일)으로  처음 
마련되었다. 산지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보전임지를 고시토록 
하였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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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 산림법시행령이 개정(1980년 7월 19일)되어 산림청장이 산림이용기본도를 
작성 및 고시하고, 시장․군수는 산지이용기본도에 의하여 지번별 면적을 조사
하고 확정토록 하였다. 산림법시행규칙이 개정(1980년 7월 19일)되어 보전임지 
전용허가 절차, 보전임지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산
지이용세부계획이 수립되었으며 5년간(1981~1985년)에 걸쳐 전국 산림을 대상으
로 산지이용구분조사가 이루어지고, 시․도별로 산지이용기본도를 작성하여 고
시함으로써 산지이용구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때의 산지이용구분체계는 초
지확대 개발 등을 위한 산지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전임지는 절대 
보전하여 임업경영과 공익목적 용지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설정하였다.
구분기준은 보전 또는 개발을 위하여 개별 법률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지구 
등은 그 목적에 따라, 이외의 산림은 경사와 입목본수에 따라 전국 산지를 보전
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면적 651만ha 중 보전임지가 
493만ha(76%), 준보전임지가 158만ha(24%)로 구분되었다. 이후 변동된 용도지역
과 개발된 산지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3년간(1989~1991년)에 걸쳐 보
전임지 일제정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산림면적은 649만ha로 줄었으며, 이 
중 보전임지가 490만ha(75%), 준보전임지가 159만ha(25%)로 나타났다.
<표 2-7>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구분기준
구   분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개별법률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지구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공원, 보안림, 관광지, 문
화제 보호구역, 사찰림 등 개별
법률에 의한 공익증진을 목적
으로 지정된 산림
도시지역, 농지개발촉진지역, 개간
지역, 전원개발구역, 공업지역, 산
업기지개발구역, 공업단지, 공업유
치지역, 공업개발장려지구, 수몰지
역 등 개별법에 의해 개발목적 용도
지역을 지정한 산림
그 이외 
산림
경사도 36°이상 21°~ 36° 21°~ 36° 21°이하
입목본수도 51% 이상 5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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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1990년대 초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농업용 토지수요에서 
택지․산업용지․공공시설 등의 도시적 용지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국
민들의 여가생활 증가로 골프장, 스키장, 관광용지 등으로도 토지이용 수요가 급
증하게 되었다. 반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공해문제의 심각성, 리우환
경회의 이후 산림생태계 유지 및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깨끗한 
물, 맑은 공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가면서 산지보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
다. 이러한 다원화․대규모화된 산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경사도, 
입목도 등 물리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 산지이용제도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균형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등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산지이용체계의 확립의 목표로 
재편계획이 수립되고 1994년 12월 ｢산림법｣이 개정․공포되었다. 여기서는 전국
의 산지를 이용 목적에 따라 생산, 공익,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다(1994~1997년). 
산림면적 645만ha 중 생산임지가 355만ha(55%), 공익임지가 150만ha(23%), 준보
전임지가 140만ha(22%)로 구분되었다.
산지이용 구분을 새로이 함에 따라 산지이용계획과 국토이용계획과의 관계 재
정립이 필요하게 되어, 보전임지로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으로, 준보전임지로 지정한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1997년 4월 10일)하였다.
4) 보전산지․준보전산지와 농지구분체계
1990년대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질서한 산지개발로 자연경관이 파괴되
고 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지의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산지
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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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 제도를 종전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산지관리법｣을 제정9)(2002년 12월 30일) 하였다. 
그 동안 각종 개발수요는 준보전임지에서 충족하고 보전임지는 국토보전과 산
림환경기능 증진, 임업생산 등을 위하여 타 용도로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였으
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국의 산지를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중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세부 구분하였으며, 종전 ｢산림법｣에서 준보전임지를 산업용지와 
임업생산용지로 나누던 것은 구분의 실효가 적어 폐지되었다. 매 10년마다 산지
이용 구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산지이용구분도에 반영하도록 규정
하여, 산지관리를 수정․보완하는 체제로 변경하였다.10)
<표 2-8>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이용구분
구   분 이용 목적 지정 대상
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
산림자원조성, 임업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 증진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의 산지, 임
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기
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공익용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
보전․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
익기능 증진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자연휴
양림․사방지․산지전용제한지역․조
수보호구․공원․문화제보호구역․상
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
지지역․생태계보전지역․습지보호구
역․특정도서․사찰림의 산지,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준보전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도시계획 용 도로의 
이용, 택지․산업용지 등의 공급 등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자료 : 산림청. 2004. 전게서. p31.
9) ｢산지관리법｣은 2002.12.30 제정․공포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을 거쳐 2003.10.1부터 시행하고 있
다.
10) 이에 따라 2007년에 산지이용구분도가 조정 고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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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지구분과 함께, 산지 주변에 있는 농지의 구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농지는 1970년대부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필지 단
위로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 이러한 필지 단위의 절대농
지․상대농지 구분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
해 권역 단위의 농지 관리체계로 전환하였다. 즉,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
흥지역 밖 농지로 구분하고, 우량농지로서 보전 필요성이 높은 농지는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농지구분체계는 1993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통
합 관리되고 있다.
여기서 보전 필요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구분하여 보전과 개발농지
로 구분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위치한 지대, 농지집단화도, 토지적성등급, 
경사도 등을 기초로 지정한다.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진
흥지역의 합리적 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지대 구분 작업을 실시하여 평야
지, 중간지, 산간지의 3부류로 구분한다. 그 다음 농지의 집단화도에 따라 평야지
대의 경우 집단화 규모가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는 3ha 이상인 지
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토지생산성의 기준인 토양의 지목별 
적성등급과 경사도에 기초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표 2-9>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
구  분
논 밭 과수원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평야지 5% 이하 2급지 이상 7% 이하 2급지 이상 15% 이하 3급지 이상
중간지 5% 이하 3급지 이상 〃 〃 〃 〃
산간지 7% 이하 〃 〃 〃 〃 〃
자료 : 1) 농림부. 1999. ｢농지업무편람｣. p57.
     2) 채미옥․지대식. 2001.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
연구원. p6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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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산지 구분과 농지 구분 기준을 요약하면, 산지와 농지 모두 경사도가 
주요 지정 기준이 되고 있다. 산지는 경사도와 입목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사도 
36도 이상이거나 21도 이상이면서 입목본수도가 51% 이상인 경우에 보전산지로 
지정한다. 그리고 농지는 논의 경우 경사도 약 4도 이하이면서 집단화 규모가 
10ha 이상인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산지를 기준으로 보면 
경사도 20도 이하는 보전산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지를 기준으로 보면 경
사도 약 4도 (과수원은 약 7도) 이상 농지는 보전 필요성이 없는 토지로 분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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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산지관리제도 및 산지관리 현황
이 장에서는 우선 ｢산지관리법｣과 산지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 규정을 살펴본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개발과 관련된 행위제한, 산지전용
허가제도 및 협의제도를 검토한다. 이외에 산지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국토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산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제도 분석을 기초로 하여 분석한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지정 
현황, 산지전용제한지역 현황, 산지전용 현황을 검토하고, 전용된 산지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1.산지관리법에서의 산지관리
1)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크게 개발이 가능한 산지와 보전해야 하는 산지로 구
분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산지의 용도로 계속 보전이 필요한 산지이고, 이 중에
서 특히 산지전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는 지역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산림청장이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산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산지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
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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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법령제8조)
보전산지 중에서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지역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이다. 산지전
용제한지역은 종전 ｢산림법｣에서 지정 운영하였던 형질변경제한지역제도를 대
폭 보완하여 보전산지보다 산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역으로서 어떠한 경
우라도 산지전용을 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특정행위에 대하여만 산지전용이 가
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그리고 산지전
용제한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표 3-1>과 같다.
<표 3-1>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 보전산지 및 산지전용제한지역
임업용 산지 내 행위제한1)
공익용산지 내 허용 행위
보안림 등2) 산지전용제한지역
1)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
는 행위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
경영과 관련된 시설
3) 수목원․자연휴양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삼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
로․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
설
4) 농림어업인의 66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
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3)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지하자원
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
신설비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
치
9) 종교시설
10)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이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
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
1) 산지전용지역안에서 허용되
는 행위
2)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중   2), 3) 및 6)  에 
해당하는 행위
3)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
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
련된 시설의 설치
4) 다음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
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
축 또는 개축
  가) 증측의 경우 : 종전 규모
(연면적 기준)의 100분의 
130
  나) 개축의 경우 : 종전규모
(연면적 기준)의 100분의 
100
5) 위 1) 내지 4)외의 시설로서 
다음의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위 1) 내지 5)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현장
사무소․화장실․창고․숙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
스의 공급시설 등 공용․공공
용시설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
서 다음 기관이 시험림에 설
치하는 시험 연구시설
  -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
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
험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되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6)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
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
치
7)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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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산지관리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2)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사방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공원, 문화
재보호구역 등(산지관리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3) 3만㎡ 미만의 축산시설,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 농기계창고, 농기계수리시설, 농축수산물
창고, 가공시설 등.
한편,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한 제한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공익
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다.11)(상세내용은 <부록표 4-2> 참조)
임업용 산지 내 행위제한1)
공익용산지 내 허용 행위
보안림 등2) 산지전용제한지역
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
시설 설치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
련된 시설 설치
12) 위의 1)부터 11)까지의 시설외
의 시설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
치
13) 위 1)부터 12)까지의 시설의 설
치를 위한 진입로․현장사무
소․화장실․창고․숙소․식
당 및 주차장으로서 1년 이내
의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으로 함)
14)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
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
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
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
위
소․식당 및 주차장으로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
로 설치하는 시설(다만, 목
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
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
로 함)
7) 그 밖에 산채․야생화․관
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달성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정하는 행위
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
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갱내채
굴․굴진채광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
9) 1)부터 8)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
치로서 1년 이내(다만, 목적사
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
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함)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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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제도
(1)산지전용 관련 제도의 구분
산지를 전용하는 데는 크게 산지전용허가제도, 산지전용협의제도, 산지전용신
고제도가 있다.
산지전용허가제도는 종전의 산림법에서 산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보전임지에
서는 “보전임지의 전용”12)으로, 준보전임지를 포함한 전체 산림에 대하여는  산
림의 형질변경”13)으로 구분하던 것을   산지전용  으로 통합하여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에 관계없이 허가체계를 단일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산지전용허가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는 산지전용협의에 해당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
여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그림 3-1> 산지전용협의 절차
협의 요청
▪관계 행정기관 장 → 산림청장
↓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지내역
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임야도 사본 및 지형도, 산지전용예
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등
의 서류를 제출
검토 및 심사
▪산림청장
11)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제5항.
12) 종전 산림법에서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일반적으로 “토지의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통칭하며, 종전 산림청훈령에서는 “식재(조림 
포함)행위를 제외한 인위적으로 산림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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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제도는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 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
치, 산불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책
로, 탐방로, 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산지전용 신고
를 하도록 되어 있다.
산지관리제도 중에서 산지전용협의, 신고, 허가제도 중 산지전용하가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므로, 이하에서는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중심으로 그 절
차 및 허가기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2> 산지전용에 따른 행위허가의 구분
구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
지
전
용
산지전용허가 임업․공익용산지에서 허용시설 허용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음
산지전용협의
임업․공익용산지에서 허용시설 및 
산림청장과 협의․의제되는 시설
허용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음
산지전용신고 시행령 별표3에 의한 신고시설 및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에 부합한 시설
(2)산지전용허가 대상 및 절차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
용을 하고자 할 경우14)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현지조사 및 심사, 산지전용허
가증 교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산림청장에게 하며, 사업
계획서, 산지내역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야도 
사본 및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등의 서류
14) 여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
(10% 내) 등 사항이 포함된다.(산지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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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지전용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심사는 산림청장이 실시
한다. 이 중에서 50만㎡ 이상 산지의 전용허가, 100만㎡ 이상인 산지 중 보전산지
가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산지의 면적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일 때는 
보전산지 면적이 50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현지조사와 심사가 끝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거나 복구비
를 미리 예치하면 산지전용을 최종적으로 허가 받게 된다.
<그림 3-2> 산지전용허가 절차
신청
▪신청인 → 산림청장
↓
․사업계획서, 산지내역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야도 사본 및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입목
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
현지조사 및 심사
▪산림청장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경우
   - 50만㎡ 이상 산지의 전용허가
   - 100만㎡ 이상인 산지중 보전산지가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 산지의 면적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일 때는 보전산지 면
적이 50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증 교부
▪산림청장 → 신청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
하야야 하는 때에는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함
산림청장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이 산지 이용 구분에 따른 산지와 전용면적 규
모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지방산림관리청
장에게로 위임되어 있다.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만㎡ 이상, 준보전산지는 100만
㎡ 이상에 대해서만 산림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
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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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산지전용허가권
구     분 전용면적기준(㎡) 허가권자
산지
(보전산지 이외)
100만 이상 산림청장
20만∼100만
공유림/사유림 : 시․도지사
국유림 :지방사림관리청장
20만 미만
공유림/사유림 : 시장․군구․구청장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보전산지
지역․지구 및 
구역 등 지정
20만 이상 산림청장
20만 미만
공유림/사유림 : 시․도지사
국유림 :지방사림관리청장
산지전용
10만 이상 산림청장
1만∼10만
공유림/사유림 : 시․도지사
국유림 :지방사림관리청장
1만 미만
공유림/사유림 : 시장․군구․구청장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시행령15)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허
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16)에 따라 산사태위험지판정
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주요 내용은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지전용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집단적 조림 성공지 및 우량 산림지 편입 정도, 
산림의 수질 보전 기능, 희귀 야생 동․식물 보전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야 하
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토사 유출․붕괴 위험 여부,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존 지형 유지 및 차폐림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15)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16) 시행령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표 3-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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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적용범위 세    부   기   준
1.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공 통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
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
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많이
포함되지아니할 것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
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3.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
태적 기능유지에 현저
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
니할 것
 공 통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
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
지 아니할 것
 공 통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
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
용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
조절지 또는 침사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공 통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
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축산
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도
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산지의 형태 및 입목
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
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
용․공공용시
설이 아닌 시
설
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체육시설의설
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
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에
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는 산지
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
(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
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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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관광휴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
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개발면적 및 연접․인접의 제한
7. 사업계획 및 산지전
용면적이 적정하고 산
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지전용후의 복
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공 통 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
지 아니할 것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개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
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
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납골시설․공설묘지․법
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
을 조성할 것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
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가.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나.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산지면적이 당
해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채광 가.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
속 채광함으로써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
광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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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규모 
미만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산
지관리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규모 미만으로 분할하여 연접 또는 인접해서 개
발하는 것을 제한17)함으로써 무계획적인 산지전용을 억제하고 있다. ｢산지관리
법｣의 연접개발 제한은 개발행위허가와 마찬가지로 3만㎡의 면적규모를 기준으
로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와 ｢산리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토사채취허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7호사목, 시행규칙제18조.
<표 3-5> 산지전용면적 및 연접․인접개발의 제한(산지전용신고에도 준용)
1)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다음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가)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
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
  나)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신고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
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
용신고지역의 면적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
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면적(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3) 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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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7호사목, 시행규칙제18조.
2.산지이용 및 보전 관련제도
산지의 관리․운용은 ｢산지관리법｣ 이외에 국토 전체 차원의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지역 차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법률에서부터 하위의 수많
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산지의 이용 및 보전과 관련된 제도를 구분해보면, 산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산지보전 관련제도, 산지보전과 개발 관련제도, 산지개발 관련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국토계획법｣은 산지의 보전과 개발제도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환
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보전 관련 제도에 
가까우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은 개발과 관련된 제도들이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
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
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규
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마)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용신고지역이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관할청은 지역여건 상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
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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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산지이용 목적에 따른 법제 구분
구분 법    제
보전․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보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지하수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수도법
▪전통사찰보존법
개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농어촌진흥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항공법
▪항만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청소년기본법
또한 시설별 용도에 따라 산지와 관련된 법률들의 내용별 분류도 가능하다. 주
택단지개발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법｣ 등이 있다. 산업단지개발
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산지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법률이
다. 관광․휴양시설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들 산지유관제도 중에서 산지보전과 관련된 국토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발관
련법들은 뒤의 산지개발기준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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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산지개발 관련시설 용도별 법제 분류
국 토
산 지
산업단지개발 관광•휴양시설개발
•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단지개발 공공시설개발 기 타
• 산림기본법
• 산림법
• 산지관리법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 건축법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벌
률
• 지역균형개발및지
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 기업도시개발특별
법
• 관광진흥법
• 문화재보호법
• 자연공원법
• 온천법
• 전통사찰보존법
• 체육시설의설치및
이용에관한법률
• 전원개발에관한특
례법
• 자연공원법
• 장사등에관한법률
• 도로법
• 고속국도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
가법
• 사방사업법
• 농지법
• 초지법
• 군사시설보호법
• 낙농진흥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주 : 국토연구원. 1990. ｢도시근교 산지․구릉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연구｣. p107.을 기초로 재작성 
하였다.
1)국토계획법에서의 산지이용
국토의 이용과 관리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해 국토이용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면적의 65.3%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국토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기본법｣은 산지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계획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산지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기본 원칙은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행의 ｢국토계획법｣에서는 전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
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이용․관리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종래 「도시계획
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있다. 비도시지역은 종래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지역 내 농지 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
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46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
으로 보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
도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즉,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보
전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별 산림면적은 6만 4520㎢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
서 도시지역 내에 9.1%가 분포하고 농림지역에 61.5%인 3만 9660㎢가 분포해 있
다.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보전산지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보전산지보다 개발이 용이한 준보전산지는 대부분 관리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표 3-7>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산림면적 추정
(단위 : 만㎢, %))
용도지역 계
보전임지 준보전
임지
비고
소계 생산 공익
합계
6.45
(100)
4.98
(100)
3.55 1.43 1.48
(100)
도시지역
0.59
(9.1)
0.32
(6.5)
- 0.32
0.27
(18.0)
공  익 : 보전녹지, 개발제한구역
준보전 : 자연녹지
관리지역
1.21
(18.7)
- -
1.21
(82.0)
준보전
농림지역
3.97
(61.5)
3.97
(79.7)
3.55 0.42
-
생산 : 요존국유림, 임업진흥권역 등
공익 :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자연환경
보전지역
0.69
(10.7)
0.69
(13.8)
-
0.69
-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
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주 : 산림청. 2004. 전게서. p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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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
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산지의 경우도 산지전용허가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익용산지는 1만㎡ 이상,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는 5만㎡ 
이상의 규모가 그 대상이 된다.
개발사업 안에서 산지전용허가 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
보호법｣, ｢자연공원법｣, ｢수질환경보전법｣의 협의대상 규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지역밖에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별 규모를 비교해 보면, 도시지
역 밖에 있는 산지가 도시지역 내 산지보다 개발 규모가 더 크다.
<표 3-8>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규모 및 시기
법률 대상 규모(만㎡) 시기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1.00 사업의 허가전
공익용산지외의 산지 5.00 사업의 허가전
국토계획법
보전관리지역 0.50 사업의 허가전
생산관리지역 0.75 사업의 허가전
계획관리지역 1.00 사업의 허가전
농림지역 0.75 사업의 허가전
자연환경보전지역 0.50 사업의 허가전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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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환경․
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가 있으며, 
각각 순서대로 환경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등이 관여한다.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산지 개발도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으로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도 명시되어 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 이루어지
는 산지개발 중에서 20만㎡ 이상의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하여야 하며, 토석․광물채취사업은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만을,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협
의하여야 한다.
<표 3-9>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산지 개발사업의 범위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면적 20만㎡ 이상 허가전
토석․광물 채취사업의 산림훼손면적 10만㎡ 이상 허가전
초지 조성면적 30만㎡ 이상 허가전
묘지 조성면적 25만㎡ 이상 허가전
임도 노선 총길이 8km 이상 임도 설치전
재해영향평가
토석․광물 채취사업의 산림훼손면적 30만㎡ 이상 허가전
묘지 조성면적 30만㎡ 이상 허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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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지관리 현황
1)산지구분 현황
(1)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지정 현황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가 77.1%인 4만9770㎢, 준보전산지가 22.9%인 1만4750
㎢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산지가 3만5480㎢, 공익용산지가 1만4290㎢로 
지정되어 있다.
<표 3-10> 산지이용구분 현황
 (단위 : ㎢, %)
구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계
임업용 공익용 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서울 - 0.0 80 66.7 80 66.7 40 33.3 120 100.0
부산 - 0.0 220 64.7 220 64.7 120 35.3 340 100.0
대구 60 12.2 380 77.6 440 89.8 50 10.2 490 100.0
인천 90 23.1 160 41.0 250 64.1 140 35.9 390 100.0
광주 - 0.0 160 80.0 160 80.0 40 20.0 200 100.0
대전 20 7.1 210 75.0 230 82.1 50 17.9 280 100.0
경기 2370 48.3 990 20.2 3360 68.4 1550 31.6 4910 100.0
강원 3860 58.5 940 14.2 4800 72.7 1800 27.3 6600 100.0
충북 2410 55.0 840 19.2 3250 74.2 1130 25.8 4380 100.0
충남 2040 47.4 510 11.9 2550 59.3 1750 40.7 4300 100.0
전북 2050 52.3 860 21.9 2910 74.2 1010 25.8 3920 100.0
전남 3290 49.5 1420 21.4 4710 70.9 1930 29.1 6640 100.0
경북 7350 65.3 1550 13.8 8900 79.1 2350 20.9 1,1250 100.0
경남 3780 51.7 1860 25.4 5640 77.2 1670 22.8 7310 100.0
제주 120 12.8 210 22.3 330 35.1 610 64.9 940 100.0
소계 2,7440 52.7 1,0390 20.0 3,7830 72.7 1,4240 27.3 5,2070 100.0
북부 3150 74.1 1010 23.8 4160 97.9 90 2.1 4250 100.0
동부 2470 69.2 920 25.8 3390 95.0 180 5.0 3570 100.0
남부 1440 59.8 890 36.9 2330 96.7 80 3.3 2410 100.0
중부 410 50.0 340 41.5 750 91.5 70 8.5 820 100.0
서부 550 40.4 720 52.9 1270 93.4 90 6.6 1360 100.0
소계 8020 64.6 3880 31.3 1,1900 95.9 510 4.1 1,2410 100.0
임업연구원 21 48.8 22 51.2 43 100.0 - 0.0 43 100.0
합계 3,5481 55.0 1,4292 22.2 4,9773 77.1 1,4750 22.9 6,4523 100.0
주 : ｢한글맞춤법｣ 제44조에 따라 만, 억, 조 단위에 맞춰 4자리마다 콤마 표기한다.
자료 : 산림청 산지관리과. 2004. ｢산지관리분양자료집｣.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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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분포현황을 보면, 전국 산지의 17.4%가 경상북도에 분포되어 있고, 강
원도에는 그 보다 적은 10.2%가 분포되어 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지역
별 분포현황을 보면, 대도시지역에는 보전산지의 2.8%인 1380㎢만 지정되어 있
으며, 대부분 공익용 산지(1210㎢)이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전국 준보전산지의 
3.1%인 440㎢가 분포되어있다. 보전산지의 분포 비율도 경상북도가 8900㎢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이 5640㎢인 경상남도로 나타난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산지의 
64.9%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충남지역도 40.7%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
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준보전산지의 지정비율이 높다.
(2)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현황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산지의 보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연생태적으로 중요
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크게 명승지나 휴양지 주변, 수질보호(주요 하천 
및 댐주변), 국토보전(철새도래지․비지정관광지,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 경관보
전의 4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정된다. 
2003년 말 현재 산지전용제한지역은 371.4㎢(5187필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중 
가장 넓게 지정된 것은 백두대간 주변(295.4㎢)이며,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 43
㎢, 기타 수질보호를 위해 2.5㎢정도가 지정되어있다.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소유현황을 보면, 83.2%가 국공유
림이고, 사유림은 16.9%이다. 그러나 전용제한지역 유형별로 보면, 백두대간 주
변은 79%가 국유림이나, 명승지․유원지 등에 지정된 전용제한지역은 82.7%가 
사유림이고 국공유림은 17.3%에 불과하다. 국도나 고속도로의 경관보전 차원에
서 지정되는 전용제한지역은 76%가 사유림이고, 수질보호나 철새도래지 등에 지
정되는 전용제한지역은 대부분 사유림이어서 사권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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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현황(2003년 말)
(단위 : ㎢, %)
구분
필지별 면적별
필지수 비율 면적 비율
명승지ㆍ유적지
휴양지ㆍ유원지
국유림 280 0.5 4.07 1.1 
공유림 960 1.9 1.09 0.3 
사유림 1,6480 31.8 24.60 6.6 
소  계 1,7720 34.2 29.76 8.0 
주요하천
및 댐주변
(수질보호)
국유림 40 0.1 0.03 0.0 
공유림 - 0.0 - 0.0 
사유림 1230 2.4 2.47 0.7 
소  계 1270 2.4 2.50 0.7 
철새도래지
비지정관광지
국유림 - 0.0 - 0.0 
공유림 - 0.0 - 0.0 
사유림 620 1.2 0.66 0.2 
소  계 620 1.2 0.66 0.2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
(국토보전)
국유림 2530 4.9 293.20 79.0 
공유림 - 0.0 - 0.0 
사유림 10 0.0 2.20 0.6 
소  계 2540 4.9 295.40 79.5 
기타 국도
고속도로 등
경관보전
국유림 860 1.7 8.54 2.3 
공유림 950 1.8 1.78 0.5 
사유림 2,7910 53.8 32.72 8.8 
소  계 2,9720 57.3 43.04 11.6 
합  계
국유림 3710 7.2 305.84 82.4 
공유림 1910 3.7 2.87 0.8 
사유림 4,6250 89.2 62.65 16.9 
소  계 5,1870 100.0 371.36 100.0 
주 : ｢한글맞춤법｣ 제44조에 따라 만, 억, 조 단위에 맞춰 4자리마다 콤마 표기한다.
자료: 산림청 산지관리과. 2004. 전게서. p22.
2)산지전용 현황
(1)산지전용 추이
산지전용 추이는 1986년도에 120㎢에 달한 후 감소하여 최근에는 년 80㎢ 정
도가 전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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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산지전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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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림청. 2004. ｢임업통계연보｣.
산지전용 용도별 전용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산지가 주로 전․답으로 전
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도시용지로의 전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99년도에는 
전용된 임야의 29.8%가 전․답으로 전용되었고 63.6%가 도시용지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2003년도의 경우 전용된 임야의 73.2%가 도시용지로 전용되었고, 14.2%
가 전․답으로 전용되어, 산지의 전용 목적이 시대적인 수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 산지전용 추이
                                                                   (단 위: ㎢, %)
구  분
합계 전․답1) 도시용지2)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99 60.83 100 18.13 29.80 38.66 63.55 4.04 6.64
2000 55.58 100 13.06 23.50 39.97 71.91 2.55 4.59
2001 60.21 100 10.07 16.72 43.42 72.11 6.72 11.16
2002 63.83 100 8.68 13.60 46.34 72.60 8.81 13.80
2003 57.51 100 8.19 14.24 42.09 73.19 7.23 12.57
주 : 1) 전․답 : 전, 답, 과수원, 목장
   2) 도시용지 : 대지, 공장, 학교, 도로, 제방, 구거, 유지, 공원, 운동장, 유원지, 종교, 묘지, 
잡종지.
자료 : 산림청. 2004.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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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된 산지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택지, 공장, 농지, 골프장 순
으로 많은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의 산지전용 사례를 보면, 
전용된 산지 중에서 도로가 23.4%로 가장 많다. 그 다음 택지가 18.8%, 공장이 
15.5%로 비교적 높고, 농지는 6.9%, 골프장이 6.0%이며 묘지가 1.2%이다.
<표 3-13> 산지전용 용도별 현황(2003년)
(단위 : 만㎢, %) 
용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농업용
농지 0.07 0.9 0.40 5.3 0.47 6.2 
초지 0.02 0.3 0.03 0.4 0.05 0.7 
소계 0.09 1.2 0.43 5.7 0.52 6.9 
비농업용
택지 0.07 0.9 1.35 17.9 1.42 18.8 
공장 0.20 2.7 0.96 12.8 1.17 15.5 
광업 0.03 0.4 0.11 1.4 0.13 1.8 
도로 0.71 9.4 1.05 14.0 1.76 23.4 
골프장 0.12 1.6 0.33 4.4 0.46 6.0 
스키장 0.00 0.0 0.03 0.4 0.03 0.4 
묘지 0.02 0.2 0.07 1.0 0.09 1.2 
기타 0.48 6.4 1.48 19.6 1.96 26.0 
소계 1.63 21.6 5.38 71.5 7.01 93.1 
합계 1.71 22.8 5.81 77.2 7.53 100.0 
자료 : 산림청 산지관리과. 2004. 전게서. p48.
전용된 산지 구성을 보면,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전산지가 전용되
는 비율은 1990년대부터 크게 감소하여 25% 정도이다. 반면에 준보전산지의 전
용비율은 약 75%로 준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준농림지역제
도의 영향과 농림부의 쌀산업발전 종합대책18)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8) 쌀산업발전종합대책(1996)은 농지대신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준보전산지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산지전용을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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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전까지 전용된 보전산지는 주로 농업용으로 전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비도시용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준보전산지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지전용 패턴을 요약하면 1990년대 이후부터 산지전용 패턴이 준보전
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용용도도 공공용지나 도시용지 등 비농업
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 전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3-5> 용도구분별 산지전용추이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보전 → 농업용 보전 → 비농업용 준보전 → 농업용 준보전 → 비농업용
자료 : 산림청. 2004. ｢임업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산지전용면적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충청남도, 강원도 순
으로 전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서울에 인접하여 가장 
높은 도시개발 압력을 받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토지를 산지 
전용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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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시도별 산지전용 추이(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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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림청 산지관리과. 2004. 전게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그림 3-7> 시도별 산지전용 추이(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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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림청 산지관리과. 2004. 전게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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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용된 산지의 특성(사례 분석)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산지가 주로 전용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산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전용산지의 특성은 향후 보전산지와 
개발 가능한 산지를 구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① 사례 지역 개요
전용된 산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파주시를, 비수도권에서 
남해군을 선택하였다. 파주시와 남해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개발압력
이 높으면서 동시에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
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서울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 접경 지역이어서 국가 안보적 측면과 비무장지대의 
특성상 자연생태 보전의 필요성도 높은 지역이다. 파주시의 산지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48.8%인 332.4㎢이고, 이중 보전산지가 65%를, 준보전산지가 35%를 차지
한다. 보전산지 중에서는 공익용산지가 6.4%이고, 대부분 임업용산지이다. 공익
용산지의 세부 지정 내역을 보면, 보안림이 3.4%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 
및 사찰림이 2.1%, 나머지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소수 
지정되어 있다. 
한편, 남해군은 섬의 넓은 면적이 해상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
정되어 있어 생태보전 필요성이 높은 반면, 주 5일 근무제, 사천대교 건설 등으로 
관광개발 압력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남해군은 64.7%인 230.4㎢가 
산지이다. 보전산지가 185.6㎢로 전체 산지의 80.6%를 차지하고, 준보전산지는 
19.4%인 44.8㎢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보전산지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산지는 9.8%인 21.3㎢에 불과하
고, 90.2%가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공익용산지의 세부 지정 내역을 보면, 
자연공원, 보안림, 문화재보호구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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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산지구분 일반 현황 - 파주시, 남해군
(단위 : ㎢, %)
산지구분
파주시 남해군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보전
산지
공익용
산지
보안림 11.23 3.38 20.07 8.71
천연림 - - 0.07 0.03
국민관광지 0.05 0.02 - -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6.84 2.06 13.27 5.76
야생동식물보호구역 1.56 0.47 - -
자연환경보전지역 0.31 0.09 3.5 1.52
상수원보호구역 1.29 0.39 - -
자연공원 - - 28.03 12.17
소  계 21.29 6.40 64.94 28.18
임업용
산지
요존국유림 1.89 0.57 12.41 5.39
기타 임업용산지 192.97 58.05 108.27 46.99
소   계 194.86 58.62 120.68 52.38
소   계 216.15 65.03 185.62 80.56
준보전산지 116.26 34.97 44.79 19.44
합  계 332.40 100.00 230.41 100.00
주 : 보전산지는 파주시와 남해군 산지과 자료(각 지번별 면적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준보전산지 
는 산림청 자료(대축척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이 자료는 필지 단위이며, 한 필지에 
산지가 30%이상 면적을 차지할 경우 산지로 분류하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은 한 필지 내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쪽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중첩될 경우에는 
자료가 정확한 보전산지 자료에 비중을 두어 보전산지로 보되, 준보전산지가 한 필지에 대하
여 50%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보전산지로 분류하였다.
② 전용된 산지의 특성
파주시와 남해군에서 전용된 산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된 산지의 특징은 
경사가 낮고 표고가 낮은 구릉성 산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산지 전용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특성을 보면, 경사도 20도 미만의 산지가 93.7%이고 20도 이상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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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3%로서 경사가 낮은 산지가 대부분 전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용산지는 
16.4%가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이다. 전용된 공익용산지 중에서 급경사지가 많은 
이유는 묘지로의 전용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표고가 
낮은 산지가 대부분 전용되었다. 파주시의 경우 전용된 산지의 86.7%가 표고 
100m 미만이고, 100m ~ 200m 사이가 12.8%이며 200m 이상은 0.5%에 불과하
다.(<부록표 4-4> 참조)
<표 3-15> 전용산지의 경사도 분석
(단위 : 만㎡, %)
구   분
파주시 남해군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산지별 비율 전체 비율 산지별 비율 전체 비율
보전산지
10도 미만 0.02 0.2 0.0 0.06 9.6 4.3 
10~20도 미만 11.58 83.4 14.1 0.11 16.4 7.3 
20~30도 미만 2.28 16.4 2.8 0.49 73.6 32.7 
30~40도 미만 0 0.0 0.0 0.00 0.4 0.2 
소  계 13.88 100.0 16.9 0.68 100.0 44.5 
준보전산지
10도 미만 31.41 46.1 38.3 0.17 19.8 11.0 
10~20도 미만 33.78 49.6 41.2 0.50 60.3 33.5 
20~30도 미만 2.91 4.3 3.6 0.16 19.2 10.6 
30~40도 미만 0 0.0 0.0 0.01 0.7 0.4 
소  계 68.10 100.0 83.1 0.83 100.0 55.5 
전  체
10도 미만 31.43 38.3 38.3 0.23 15.3 15.3 
10~20도 미만 45.35 55.3 55.3 0.61 40.8 40.8 
20~30도 미만 5.19 6.3 6.3 0.65 43.3 43.3 
30~40도 미만 0 0.0 0.0 0.01 0.6 0.6 
합  계 81.98 100.0 100.0 1.50 100.0 100.0 
주 : 1) 파주시 2003년 ~ 2004년간 산지전용 자료 540필지 중 도면자료와 결합이 가능한 320필지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남해군 2004년 산지전용 자료 160필지 중 도면자료와 결합이 가능한 158필지만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전용된 산지는 대부분 기개발지와 근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기개발지와 
500m 이내에 있는 산지의 전용 비율이 38.6%로 가장 많고 500 ~ 1000m가 28.4%
이며 기개발지와 2km 이상 떨어진 산지는 전용 비율이 6.4%에 불과하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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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적규제를 받는 지역과는 비교적 멀리 떨어진 산지가 
주 전용대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규제지역과 500m 정도 근접한 지역에 있는 
산지가 전용된 비율은 7.3%에 불과하고, 2km 이상 떨어진 산지는 40.7%, 1 ~ 2km 
정도 떨어진 지역은 35.7%이다. 그러나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
지역과 근접한 지역에서도 산지전용이 많이 일어났다. 이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지정리지역 인근의 산지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6> 전용산지의 기개발지 근접성 분석
(단위 : 만㎡, %)
구    분
파주시 남해군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산지별 비율 전체 비율 산지별 비율 전체 비율
보전산지
500m 미만 1.80 13.0 2.2 0.05 7.3 3.2 
500~1000m 미만 7.90 56.9 9.6 0.08 12.3 5.5 
1000~2000m 미만 3.12 22.5 3.8 0.44 65.8 29.3 
2000m 이상 1.06 7.6 1.3 0.10 14.6 6.5 
소  계 13.88 100.0 16.9 0.67 100.0 44.5 
준보전
산지
500m 미만 29.86 43.9 36.4 0.32 38.9 21.6 
500~1000m 미만 15.35 22.5 18.7 0.29 35.1 19.5 
1000~2000m 미만 18.72 27.5 22.8 0.09 10.5 5.9 
2000m 이상 4.17 6.1 5.1 0.13 15.5 8.6 
소  계 68.10 100.0 83.1 0.83 100.0 55.5 
전 체
500m 미만 31.67 38.6 38.6 0.38 24.8 24.8 
500~1000m 미만 23.25 28.4 28.4 0.37 24.9 24.9 
1000~2000m 미만 21.84 26.6 26.6 0.53 35.1 35.1 
2000m 이상 5.23 6.4 6.4 0.23 15.1 15.1 
합  계 81.98 100.0 100.0 1.50 100.0 100.0 
주 : 1) 파주시의 2003년 ~ 2004년간 산지전용 자료 540필지 중 도면자료와 결합이 가능한 320필
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남해군의 2004년 산지전용 자료 160필지 중 도면자료와 결합이 가능한 158필지만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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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전용산지의 경지정리지역 근접성 분석
(단위 : 만㎡, %)
구    분
파주시 남해군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산지별 비율 전체 비율 산지별 비율 전체 비율
보전산지
200m 미만 1.36 9.8 1.7 0.00 0.0 0.0 
200~500m 미만 2.08 15.0 2.5 0.03 4.9 2.2 
500~1000m 미만 1.74 12.5 2.1 0.47 71.2 31.6 
1000~2000m 미만 0.92 6.6 1.1 0.08 11.5 5.1 
2000m 이상 7.78 56.0 9.5 0.08 12.3 5.5 
소  계 13.88 100.0 16.9 0.67 100.0 44.5 
준보전산지
200m 미만 25.96 38.1 31.7 0.07 8.1 4.5 
200~500m 미만 21.84 32.1 26.6 0.20 23.8 13.2 
500~1000m 미만 11.97 17.6 14.6 0.08 9.3 5.2 
1000~2000m 미만 4.38 6.4 5.3 0.23 27.5 15.2 
2000m 이상 3.94 5.8 4.8 0.26 31.4 17.4 
소  계 68.10 100.0 83.1 0.83 100.0 55.5 
전  체
200m 미만 27.32 33.3 33.3 0.07 4.5 4.5 
200~500m 미만 23.93 29.2 29.2 0.23 15.4 15.4 
500~1000m 미만 13.72 16.7 16.7 0.55 36.8 36.8 
1000~2000m 미만 5.30 6.5 6.5 0.31 20.4 20.4 
2000m 이상 11.72 14.3 14.3 0.34 22.9 22.9 
합  계 81.98 100.0 100.0 1.50 100.0 100.0 
주 : 1) 파주시의 2003년 ~ 2004년간 산지전용 자료 540필지 중 도면자료와 결합이 가능한 320필
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남해군의 2004년 산지전용 자료 160필지 중 도면자료와 결합이 가능한 158필지만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전용산지의 특성을 요약하면, 대부분 기개발지에 근접해 있고, 규제를 받는 지
역과는 떨어져 있으며, 경사나 표고가 낮은 산지가 주로 전용된 것으로 분석된
다. 이러한 결과는 산지의 난개발 문제가 주로 기개발지 주변의 경사가 낮고 표
고가 낮은 산지에서 발생하며, 계획적 산지관리가 특히 필요한 곳이 이들 지역임
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사도가 높은 보전산지 중에서 전용되
는 경우의 상당부분이 묘지관련 시설인 바, 반영구적 구조물로 건설되는 납골당 
등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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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지 내 체육시설용지 분포 현황
산지 내 체육시설용지 입지현황을 보면, 골프장의 경우 전국의 골프장(235.9
㎢)에 속해 있는 산림면적은 164.8㎢이며, 골프장 내에 있는 산림의 52%가 보전
산지이고 48%가 준보전산지이다.19) 그리고 골프장 내 산림의 95%가 사유림이고 
5%가 국공유림이다. 골프장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49.5%(면적 기준)가 경기도, 
10.2%가 강원도에 분포해 있다.
20개소(22.7㎢)의 스키장에 속해 있는 산림은 약 20.2㎢이다. 스키장 내에 있는 
산림은 보전산지가 50.4%, 준보전산지가 49.6%로 비슷하나, 골프장과 달리 스키
장은 57.9%가 국공유림이고, 42.1%가 사유림이다. 이는 스키장이 골프장과 달리 
급경사지역이고 높은 산악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8> 시도별 골프장 분포 현황
(단위 : ㎢, %)
구분
골프
장수
(개)
총면적 산림면적
소유별 산지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 준보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서울 - - - - - - - - - - - - - - -
부산 4 5.27 2.23 3.63 2.20 0.04 0.91 - - 3.59 2.28 1.32 1.52 2.31 2.95 
대구 2 1.02 0.43 0.46 0.28 - - - - 0.46 0.29 - - 0.46 0.59 
인천 2 0.82 0.35 0.04 0.02 - - - - 0.04 0.03 - - 0.04 0.05 
대전 2 1.50 0.64 0.45 0.27 - - - - 0.45 0.29 - - 0.45 0.58 
울산 2 2.84 1.20 2.60 1.58 1 0.02 - - 2.60 1.65 - - 2.60 3.32 
경기 108 116.68 49.46 85.02 51.58 2.37 54.06 0.03 0.95 82.62 52.52 53.37 61.61 31.65 40.47 
강원 30 24.14 10.23 17.05 10.34 1.59 36.27 0.45 14.24 15.01 9.54 9.39 10.84 7.66 9.79 
충북 12 13.96 5.92 12.07 7.32 0.21 4.79 - - 11.86 7.54 8.71 10.05 3.36 4.30 
충남 6 6.85 2.90 3.43 2.08 3 0.07 0.86 27.22 2.57 1.63 1.71 1.97 1.72 2.20 
전북 10 5.64 2.39 3.87 2.35 - - 1.00 31.65 2.87 1.82 2.01 2.32 1.86 2.38 
전남 10 10.28 4.36 5.65 3.43 0.14 3.19 0.01 0.32 5.50 3.50 2.38 2.75 3.27 4.18 
경북 14 12.83 5.44 7.47 4.53 0 0.00 0.76 24.05 6.71 4.27 2.28 2.63 5.19 6.64 
경남 10 13.28 5.63 11.54 7.00 0.03 0.68 - - 11.51 7.32 5.46 6.30 6.08 7.77 
제주 26 20.80 8.82 11.56 7.01 - - 0.05 1.58 11.51 7.32 - - 11.56 14.78 
합계 238 235.91 100 164.84 100 4.38 100 3.16 100 157.30 100 86.63 100 78.21 100 
자료 : 산림청 산지관리과. 2004. 전게서. p52.
19) 이외에 2000년 이후 27개소(23.5㎢)가 14.9㎢의 산지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허가되었고, 27건(26㎢)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계획입안 중에 있다.(산림청 산지관리과. 2004. 전게서.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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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  H  ․  A  ․  P  ․  T  ․  E  ․  R  ․  4
 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산지관리제도와 산지관리 현황을 기초로 하여, 산지관리에 대
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산지관리의 문제점은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개념과 산지보전 개념을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산지관리제도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있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산지보전의 중
요 수단인 산지전용허가제도의 내재적 문제점과 산지개발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1.산지와 산지보전 개념의 문제
1)산지와 산림 개념의 미분화
산지와 관련된 용어에는 산지, 산림, 임야 등이 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
를 입목죽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과수원, 도로, 하천 등
은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산지관리법｣의 산지 정의는 임업
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정의가 되면서, 광범위한 산지의 범주가 개별 필지인  ‘나무
가 자라는 토지’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념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20)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지목 상 ‘임야’를 ‘산지’로 규정하지 않고 ‘입목․죽
이 자라는 토지’와 그 안에 있는 소택지, 임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전
용기준 등 실제의 산지관리기준은 필지 단위의 지목 상 임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 우리나라의 산림(山林)이란 용어는 “산에 있는 숲”, 또는 “산과 숲”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다. 
산림의 영문표기인 Forest란 교목류, 관목류 등의 식물과 기타 동물들이 살아가는 군집으로 정의된
다.  “A forest is a community of trees, other plants, and animals which live in and thrive on the forest 
environment” (encyclopedia of env'tal science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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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개발행위는 산지의 범주에 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산지의 이용 및 관
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용도 대부분 산지의 범주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제한적 산
지개념은 공간 계획적으로 산지를 관리하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지는 주변의 농지와 구별이 명확치 않아 해당 토지의 법령 간 
충돌이 생기고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 
예로 ｢산지관리법｣에서는 ‘집단으로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를 ‘산지’로 보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
물 재배지’를 농지로 보고 있어 잡종지, 한계농지, 한계산지의 경우 농지 또는 산
지의 구분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서 과수원, 차밭 등은 산지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
지법｣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삼․약
초․과수 등 다년생 작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
지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관
상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현황과 지목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농지인지 산지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필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지 인지 농지전용허가 대상지인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
며, 이에 따른 담당부서 간 업무영역의 문제도 야기된다.
<표 4-1> 산지와 농지의 개념 비교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조)
▪"산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
지.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 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시행령 제2조)
  -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接穗)의 
채취원(採取園)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유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
는 토지와 기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
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
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
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
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
삼․약초․과수 등 다년생 작물의 재배
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
인 토지” 및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
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
고 과수․유실수․관상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 것
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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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지, 농지, 초지의 개념 구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공무원의 35.5%가 농지와 산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업무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4-2> 산지․농지․초지의 모호한 개념으로 업무 혼선 발생 경험
구분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응답자수 (비율) 59 (35.5) 105 (63.3) 2 (1.2) 166
2)제한적 산지보전 개념과 산지보전체계
현행의 산지보전체계는 우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보전해야 할 
산지와 개발해도 좋은 산지를 구분하고, 그 다음 보전산지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
도를 산지전용허가 기준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를 들여다보면, 
산지 보전의 구체적 대상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산지보전에 대한 의문사항을 기초로 현행 산지보전체계의 근본적인 문
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표 4-3> 현행 산지보전에 관한 의문사항
▪ 무엇이 산지보전인가, 산지에 아무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보전인가? 
▪ 산지 보전의 대상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전하는가? 
▪ 산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의 면적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더 이상 산지가 아닌가?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는 것이 개발인가? 
   산지의 일부에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필지 전체가 다 산지가 아니어야 하는가? 
▪ 보전산지에서는 전용만 있고 개발은 없어야 하는가? 
▪ 그렇다면 보전산지 내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용도가 왜 규정되어야 하는가? 
▪ 산지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 산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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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개발해도 좋은 산지와 보전해야 할 산지를 
구분한 현행의 산지구분체계는 일종의 용도지역에 준하는 권역단위의 산지관리 
체계이다. 한편, 산지전용허가제도는 산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산지 내의 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보전산지의 경우 공익용산지 내에
서 허용되는 용도와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용도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보전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보전산지체계 내에서 관리되어
야 하나, 산지전용허가제도를 통하여 필지 단위로 관리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산지를 개념적으로 개별 필지의 지목 중심으로 관리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도, 주변의 보전산지 전체와는 관
계없이 조금이라도 개발을 해야 하는 산지는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한다. 산지
전용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전용된 산지는 더 이상 산지가 아니고, 
개발지로 간주되어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일단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나면, 주변지역의 산지와 관계없이 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개
별법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의 이용과 개발을 하게 됨에 
따라 보전적 측면의 사후적 산지관리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개발은 모두 산림과 양립 불가능
한 용도인가 하는 문제이다. 임업용산지나 공익용산지 중에서 산지전용이 허용
되는 용도의 상당부분은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이거나 산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또는 부속용도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즉, 국방․군사시설
의 설치,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의 공공용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임도․산림
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21)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탐
방로․등산로, 200평 미만의 농림어업인주택 및 그 부대시설 등22)이 허용된다.
또 다른 예로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21) 임도․운재로 및 작업로, 1만㎡ 미만의 임산물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3천㎡미만의 임산물 가공․
건조․보관시설, 1천㎡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200㎡미만의 산림
경영관리사(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22)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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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의 
공공용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등이 허용된다.23) 산
지전용제한지역 내에서 산지전용이 허가되는 시설물의 상당부분은 산지보전시설 
및 산림자원 이용시설이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도로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위하여 산지전용 절차를 밟도록 하고, 산지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산지보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4-4> 2004년도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기준
보전산지 해제대상
가. 보전산지 전용허가․협의․신고한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보전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2) 산지전용 신고 후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임산물 건조 보관시설, 비료․농약․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 및 임업및산촌  
    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의 생산․가공․유   
   통․시설로 보전산지 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나. 개별법률에 의해 지정된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가 해제된 경우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산지
  ․특정목적으로 지정되기 전 준보전산지였던 산지
  ․주변이 모두 준보전산지로 둘러싸인 산지
  ․도로․농경지 또는 준보전산지와 연접되어있고 경사 21도 미만인 산지
  ․산지관리법령상의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 구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 되는 지역
산림청에서 발표한 ｢2004년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기준｣을 보면, 보
전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와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등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전산지 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 시설물이 입지해 있는 
필지는 보전산지에서 해제함으로써, 보전산지 내에 점적으로 개발된 토지에 대
23) 산지관리법 제10조, 시행령 베10조, 시행규칙 제6조
24) 국토보전시설, 도로 등의 공공용 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임도․산림
경영관리사,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탐방로․등산로, 200평미만의 농림어업인주택, 누에
사육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 창고, 농축산물 창고 및 집하장, 묘지관련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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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전용된 산지 
주변의 생태환경과 산림경관을 동반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4-1>은 
파주시의 공익임지와 생산임지 내에서 전용된 필지를 도면상에 표시한 것이다. 
전용규모가 소규모인 것은 도면에서 거의 식별이 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식별이 
가능한 사례를 보면, 붉은색 점은 임업용산지에서, 파란색 점은 공익용산지에서 
전용된 것으로 보전산지 내에 점적으로 산재되어 있다.25)
<그림 4-1>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 내 전용된 필지(파주시 사례)
전용된 공익용산지
전용된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25) 파주시의 경우, 2003년 ~ 2004년 사이에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해제된 필지수는 41필지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묘지 및 납골당이었고, 군사시설 2건, 종교시설 1건, 공장용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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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지 중심의 산지구분체계
1)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산지관리체계
현행의 산지관리제도는 산지만을 고려하여 작성되어, 산지 주변의 농지 및 도
시용지 구분 체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만
을 대상으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
만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구분하고 있
어 산지구분체계와 농지구분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 토지이용과의 정합성이 부족하여 산지 주변의 농지나 도시
용지와 상호간에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농지와 산지의 보전지역 구분 기준을 보면, 보전산지는 경사도와 입목도를 기
준으로 경사도 36도와 21도 이상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농지는 경사도와 농지의 
집단화도를 기준으로 8∼9도 이하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다. 이에 따라 경사도 10도에서 21도 사이의 산지와 농지는 각각 보전산지나 보
전농지에서 제외되지만, 보전농지(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와 대부분 인접
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4-2>,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한 농지와 
산지 간에 제도적으로 상충적인 보전과 개발을 인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보전산지 인접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일 경우 보전산지 주변에 주택,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의 경우도 농업진흥지역 인근에 준보
전산지가 위치하여 주택, 공장, 등이 산발적으로 입지하여 농지 보전효과를 떨어
뜨리는 역작용이 발생한다.
<표 4-5> 보전산지․보전농지의 구분기준
구분 산지 농지
근거법 산림법 농지법
구분체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밖
보전산지⋅보전농지의 
구분기준
경사도
: 36도 이상
경사도
: 21-36도 논 : 3-4도
밭 : 약 4도
과수원 : 약8-9도
집단화도
: 3ha-10ha입목본수도
: 5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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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농업진흥지역 인접한 준보전산지의 토지이용(파주시 사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외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준보전산지
공익임지
생산임지
공업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업무용지
주거용지
산지
토지이용상황
농지
용도지역
기타0 0.6 Kilometers
용산
임업용산
전산지
<그림 4-3> 보전산지에 인접한 관리지역(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분포 예
도 시 지 역
준 도 시 지 역
준 농 림 지 역
농 림 지 역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산 업 단 지
농 업 진 흥 지 역 외
농 업 진 흥 지 역
경 지 정 리 지 역
준 보 전 산 지
공 익 임 지
생 산 임 지
공 업 용 지
주 상 복 합 용 지
상 업 업 무 용 지
주 거 용 지
산지
토지이용상황
농지
용도지역
기타0 0.7 Kilometers
용산지
임업용산지
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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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부족한 산지구분체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문제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산지관리의 통념과 내부적인 시각에 익숙해져서인지 예상보다 문제인식이 높
지 않아,  경사도와 입목도에 기초한 산지구분기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적
정하다는 응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표 4-6> 경사도와 입목도에 기초한 산지구분기준의 적정성
구    분 매우 적정함 적정함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응답자수
(비율)
8
(4.8)
73
(44.0)
80
(48.2)
4
(2.4)
1
(0.6) 166
2)공간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산지구분체계
현행의 산지관리체계는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와 같은 산지구분
체계는 경사도, 입목도, 임업생산 기능 및 역할 등에 기초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
러나 공간계획적인 시각이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토계획과 지역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개별적인 산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문
제가 있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화 이후 증가한 지자체별 산지개발 요구와 환경단
체의 산림보전 요청 등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산지관리
법｣만의 문제가 아닌 ｢국토계획법｣, ｢농지법｣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국토계획법｣은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한 산지는 농림지역으로 본
다. 이로 인해 위치나 규모, 특성면에서 보전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보전 효과가 
적은 소규모 보전산지가 산재하여 체계적인 산지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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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문요소 중심적 행위제한 문제
1)도시지역 내 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누적적 행위제한 문제
우리나라 산지의 22.9%에 달하는 준보전산지는 대부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
어 있거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2003년도 과세대상필지 2823
만 필지를 기초로 전국의 산지 분포 실태를 분석해보면, 도시지역 내에 전체 임
야의 약 10%인 6612㎢가 분포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보전산지로 관리되는 보전녹
지지역 내 산지를 제외한 약 3129㎢ 정도가 준보전산지로 관리되고 있다.
<표 4-7> 용도지역별 임야 분포
구    분 면적(만㎢) 비율(%)
주거․상업․공업지역 0.01 0.18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0.30 4.77
보전녹지지역 0.35 5.51
관리지역 1.13 17.77
농림지역 3.94 62.29
자연환경보전지역 0.60 9.49
계 6.33 100.0
자료 :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도시지역내의 산지 중 보전녹지로 지정된 산지는 보전산지로 관리되고 그 나
머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는 대부분 준보전산지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 준보전
산지에 대한 행위규제는 모두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
지만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은 장래의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개발 예비지 
또는 도시용지 공급원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지역 내의 주요한 녹지공
간으로서의 기능이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서 자연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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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누적적이어서 다양한 용도가 혼재하며 소규모 개발이 산재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즉, 자연녹지지역에는 주거용 건물부터 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쓰레기처리시설, 폐기물 투기 등이 모두 가능한 지역이어서 생활공간, 생산
공간, 자연생태공간이 모두 혼재되어 있다.26)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2002
년 제정된 산림기본법에서는 도시지역의 녹지도 산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산
림법에서 제외시켰던 도시지역이나 하천지역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27)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제한 등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의 용도제한을 따르고 있
고,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 내용이 이에 걸맞게 보완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효과
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도 경사가 낮은 구릉지가 대부분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다. 
비도시지역 내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준농림지역으
로 지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무분별한 난개발의 대상이 되어왔던 곳이다. ｢국토
계획법｣ 제정 이후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으나, 보전중심의 생산관리․보전관리
지역의 경우에도 행위제한 내용은 주택, 일정 규모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이 허용되고 있다. 파주시에서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년간 전용된 산지를 보
면, 92.4%(필지수 기준)가 준보전산지에서 전용되었고, 보전산지는 7.6%이다.
(<표 3-13> 참조) 준보전산지에서 전용된 용도를 전용 필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38.1%, 주택이 28.9%이다. 그러나 전용면적을 보면, 도로가 33%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4-9> 참조)  <그림 4-4>는 준보전산지에
서 점적으로 용도가 전용되어 소규모 개발지가 공간적으로 산재된 사례를 표시
한 것이다. 이 도면에서는 노란색의 준농림지역 중에서 준보전산지가 짙은 하늘
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개발된 지역은 붉은 색으로 표시되
어 있다.
26) 채미옥․정희남. 2002. ｢토지이용규제도와 환경규제도의 연계성 확보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105.
27) 산림기본법 제 18조(도시지역의 산림의 조성 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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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산지 분포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
구분
용도규제
주거용 1종근린 2종근린․판매영업 문화집회
교육․복
지․의료
․공공용
공장 창고․물건적치
쓰레기처
리시설,페
기물투기
자연녹지 ○ ○ ○7) ○ ○ ○ ○ ○
생산녹지 ○ ○ ○8) △12) △18) ○ ○ ○
보전녹지 △1) △4) ○9) △13) ×19) △22) △23) ×
보전관리 ○ △5) ○10) ×14) ×19) △22) △23) ×
생산관리 ○ △5) ○10) × ×18) △22) △23) ○
농림지역 ○ △5) ○10) ×15) ×20) × △23) ○
자연환경 △2) △6) ×11) ×16) ×21) × × ×
주 : 1.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허용 
     2. 지목 대인 토지에 농어가주택
     3. 지목대인 농어가주택 100㎡이하
     4. 연면적 500㎡미만   
     5. 휴게음식점제외   
     6. 주민공동이용시설  
     7.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8. 연면적 1,000㎡이하, 단란주점 제외  
     9.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1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11. 노래연습장 허용   
    12. 집회장, 전시장만 허용    
    13. 종교집회장, 전시장만 허용
    14. 종교집회장만 허용   
    15. 종교집회장, 동식물원만 허용  
    16.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
    17.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만 허용  
    18.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허용
    19.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에 한함. 도축장, 토계장, 농림축산업용 창고 허용
    20.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허용
   2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 비 발생공장   
    23. 농림축산업용에 한함
자료 : 채미옥․정희남. 2002. 상게서.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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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준보전산지의 점적인 산지전용(파주시 사례)
2)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상의 문제점
보전산지는 계속 보전이 필요한 산지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산지전용을 할 수 없
으나, 불가피한 특정행위에 대하여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
지만,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계획
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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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적
용토록 하고 있다.28)
그러나 이러한 보전 원칙과 달리 실질적인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사람중심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 산지보전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못한 경우가 있다. 즉, 보
전 목적의 용도지역을 지정하였다고 해도 행위제한 내용이 자연보전적 관점보다
는 인간생활 중심의 용도규제로 구성되어 있다.29) ｢국토계획법｣의 용도규제를 
차치하고라도, 보전산지의 71%를 차지하는 임업용 산지의 경우 <표 3-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 농림어업인
의 주택 및 부대시설, 묘지․화장장․납골시설만이 아니라, 1만㎡ 미만의 병원․
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
설,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등도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전산지 내에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적인 개발이 산재
하여 보전산지로서의 보전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파주시에서 2003년에서 2004년 까지 2년간 전용된 산지들을 대상으로 전용된 
산지들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전용된 산지의 92.4%(필지수 기준)가 준보전산지
이고 7.6%가 보전산지이다. 전용된 용도를 보면, 전용면적의 58.7%(필지수로는 
75.6%)가 묘지나 납골당이다. 묘지 다음으로 전용면적이 많은 것은 공장(20.3%), 
종교시설(12.9%)이고, 도로도 7.5%를 점하고 있다. 남해군은 2004년 한 해 동안 
보전산지에서 전용된 필지수의 93.6%(면적기준으로는 48.6%)가 묘지관련 시설
이다. 그 다음으로 도로가 27.9%(면적기준)이고, 임산물 재배시설 등 기타 (6.7%), 
근린생활시설(5.0%), 주택(1.5%) 등의 순이다.
따라서 보전산지의 경우 묘지나 납골당 등의 묘지관련시설이 보전산지 전용의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묘지관련 시설이 납골당과 같이 견고한 인공구
조물로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구분되고 있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8)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5항.
29) 채미옥․정희남. 상게서.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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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산지전용용도
(단위 : 필지, %, 만㎡)
용  도
파주시 남해군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총전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총전용산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위험
혐오시설 - -
7
(1.4)
0.43
(0.3)
7
(1.3)
0.43
(0.3)
주택 - - 144(28.9)
25.49
(17.2)
144
(26.7)
25.49
(16.8)
2
(1.3)
0.02
(1.5) - -
2
(1.3)
0.02
(1.5)
근린생활
시설 - -
190
(38.1)
32.48
(21.9)
190
(35.2)
32.48
(21.4)
2
(1.3)
0.07
(5.0) - -
2
(1.3)
0.07
(4.8)
공장 3(7.3)
0.62
(20.3)
27
(5.4)
4.58
(3.1)
30
(5.6)
5.20
(3.4)
창고 외 - - 1(0.2)
0.02
(0.0)
1
(0.2)
0.02
(0.0)
1
(0.6)
0.05
(3.4)
1
(33.3)
0.02
(39.1)-
2
(1.3)
0.07
(4.8)
야적장 - - 17(3.4)
5.28
(3.5)
17
(3.1)
5.28
(3.5) - - - - - -
도로 외 5(12.2)
0.23
(7.5)
17
(3.4)
49.10
(33.0)
22
(4.1)
49.32
(32.5)
2
(1.2)
0.40
(27.9) - -
2
(1.3)
0.40
(26.8)
종교시설 1(2.4)
0.40
(12.9)
5
(1.0)
0.63
(0.4)
6
(1.1)
1.03
(0.7) - - - - - -
의료시설 - - 3(0.6)
2.80
(1.9)
3
(0.6)
2.80
(1.8) - - - - - -
묘지 31(75.6)
1.80
(58.7)
38
(7.6)
3.23
(2.2)
69
(12.8)
5.04
(3.3)
147
(93.6)
0.70
(48.6)
1
(33.3)
0.007
(12.0)
148
(92.5)
0.71
(47.2)
축사 외 1(2.4)
0.02
(0.7)
9
(1.8)
2.00
(1.3)
10
(1.9)
2.02
(1.3) - - - - - -
목장 - - 3(0.6)
0.93
(0.6) 
3
(0.6)
0.93
(0.6) - - - - - -
골프
연습장외 - -
19
(3.8)
10.22
(6.9)
19
(3.5)
10.22
(6.7) - - - - - -
학교 - - 9(1.8)
3.93
(2.6)
9
(1.7)
3.93
(2.6) - - - - - -
기타 - - 10(2.0)
7.52
(5.1)
10
(1.9)
7.52
(5.0)
1
(0.6)
0.10
(6.7)
1
(0.6)
0.10
(6.5)
합   계 41(100)
3.08
(100)
499
(100)
148.64
(100)
540
(100)
151.72
(100)
157
(100)
1.44
(100)
3
(100)
0.06
(100)
160
(100)
1.50
(100)
주 : 1) 파주시 2003년 ~ 2004년 산지전용자료.
    2) 남해군 2004년 산지전용자료.
자료 : 파주시와 남해군 산지과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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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한계와 모호성
산지전용 기준은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산림형질 변경기준을 통합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다.30) 이 기준은 산지의 난개발
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림성공지 및 형질
이 우량한 산림의 산지전용 규모를 규정하고,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절개면은 토
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와 높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그 성격상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보다는  
허가권자의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업무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
다.(<표 3-4> 참조) 또한 산지개발기준이 아닌 전용기준이어서 산지보전기능이나 
산지개발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일단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나면 개별법의 개발기준에 의해 산지가 개발됨으로써 산지에 
대한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4.산지구분체계 및 구분기준의 문제점
1)생태적 측면의 산지구분기준 미흡
최근 들어 산림생물자원에 대한 보전․관리가 강화되고 자연생태요소로서 산
지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개별사업에서 생태․환경 측면이 중시되고 있다. 제4차 
30) 산림청고시 제2003-71호(2003. 11. 20).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산지관리법시행규
칙에 따라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 산림법에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의 형질변경제한지역, 조수보호구, 천연기
념물․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또는 상수
원보호구역의 경우는 보전임지 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행위제한에서는 가능하도록 하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이를 보완하여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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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계획에도 야생동식물과 산림생태 보전․관리방향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을 축으로 천연보호림을 확대하고, 야생조수보호구역
을 성역화하고, 서식환경 조성계획을 제시하고 있다.31) 
그러나 실제에 있어 전체 산지에 대한 생태보전적 관리를 위한 실천전략은 전
반적으로 미비되어 있다. 산지는 경사도와 입목도에 기초하여 구분되어 경사도 
36도 이상이거나, 21-36도 산지 중에서 입목본수도가 51% 이상인 산지를 보전산
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생태나 식생 등을 고려하는 기준은 없다. 이로 
인해 생태적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가진 지역 중의 상당부분이 공익용
산지보다 상대적으로 전용이 쉬운 임업용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그리고 경사가 낮은 산지가 대부분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경관생
태적 측면에서 산림이 단절되는 등, 녹지의 연결성, 생물의 이동통로 등이 산지 
구분 시에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경관생태적 측면만이 아니라 임업생산 측
면에서도 토양의 비옥도가 높아 수목의 생장이 빠르고 접근이 양호하여 임업경
영에 적합한 저산성 구릉지의 대부분이 도시용지로 전용하기 쉬운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문제가 있다. 
보전산지 구분의 주 기준인 경사도 36도의 경우, 강원도 등 산악지대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전대상에 해당하는 임야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림 4-5>과 
<그림 4-6>은 남해군과 파주시의 산지 경사도와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의 지정 
실태를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익용산지의 
지정비율은 20% 내외에 불과하고 임업용산지가 보전산지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사도 36도 이상 지역은 밤색으로 소수지역에 불과하고 대부분 21~36도 
사이의 산지이다. 경사도 36도 이상 지역도 실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는 많
지 않고 대부분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보전산지를 구분하는 현실적
인 기준으로서 경사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1) 산림청. 1997. 전게서. pp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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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산지구분과 경사도 분포 - 남해군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보전산지
<그림 4-6> 산지구분과 경사도 분포 - 파주시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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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림 기능에 따른 산지관리의 미흡
초기의 산지이용 구분인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는 초지 조성의 한계를 구획하
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32) 그 후 경사도, 입목도 등 물리적 기준에 의한 산지
구분은 다양한  산지이용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생산
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구분 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산지소유자들의 반
발로 산지구분체계의 전면적 재편을 단행하지 못하고, 종전의 보전임지를 생산
임지와 공익임지로 분류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림의 기능별 관리방안 등과 현실의 산지관리체계는 상당한 괴
리가 있다. 경사도와 입목도에 기초한 산지구분기준으로 인하여, 수질보전 및 수
자원함양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재해방지기능과 같은 산림의 기능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의 산지구분체계가 자연환경보전기능 측면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을 어느 정도 보전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파주시와 남해군의 생태자연
도 등급분포와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 체계를 비교해 보았다.33) 파주시의 
경우, 공익용산지 중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15.9%이고, 2등급지가 62.3%이
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보안림은 대부분 생태자연도 2․3등급지이다. 사찰
림은 100%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이고, 야생동물보호구역은 1등급지가 60.1%, 2
등급지가 31.5%이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0%가 2등급지인 반면, 상수
원보호구역은 2등급지가 58.8%이다. 한편 임업용산지는 1등급지가 9.9%, 2등급
지가 44.2%이고 3등급지가 8.9%이다. 임업용산지 중에서 요존국유림지의 경우 
87.4%가 1등급지이고 나머지 2등급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준보전산지는 생태
32) ｢산림법｣의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구분은 초지개발 확대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산지에서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하여 경사도와 입목본수도에 의하여 구분한 것이다. 즉 
경사도가 높고 수목의 생장이 양호한 곳은 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임업경영을 위한 산지로 보전하고, 
경사도가 낮고 수목의 생장이 불량한 산지는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초지 등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박영규. 2004. “산지이용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측정학회지｣ 제17권 1호.)
33) 생태자연도가 100% 정확한 생태정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생태자연도보다 나은 생태정
보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보전산지의 지정실태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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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 1등급지가 0.6%이고 2등급지가 62.9%, 3등급지가 9.7%이다. 이상을 보면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에 비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비율은 높지만 2등급지 비율
은 큰 차이가 없다.(<부록표 4-6>, <부록표 4-7>참조)
이를 도면으로 보면, <그림 4-7>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아주 소수지역이
며, 2등급지가 많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 중에서 공익용산지(초록색)로 지정된 
곳은 많지 않고, 대부분 임업용산지(하늘색)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생태자연
도 2등급지는 상당부분이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4-8>에서도 생태
자연도 1등급지는 소수이고 2등급지가 대부분이나, 2등급지는 임업용산지와 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산지구분체계와 생태분포와의 연계가 약한 것
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4-7> 생태자연도와 산지이용구분 분포도(파주시)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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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생태자연도와 산지이용구분 분포도(남해군)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등급
등급
등급
5.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의 미흡
1)개별법 중심의 산지개발체계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의 전용이 가능한 용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이 규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산지전용허가신청만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즉, ｢산지관리법｣은 보전에 중점을 
두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용도 구분과 산지가 전용되는 경우만을 규정하
고, 전용된 산지의 적정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은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84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산지관리법｣ 체계 내에서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 산지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개발기준 제시가 미약하다.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전용협의에 의해 개별법 규
정에 따라 개발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산지관리법
상의 전용협의기준도 상위법에 의거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나 공공사업 시행 시에 
수반되는 보전임지의 전용에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소규모 개발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나면 ｢국토계획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규
정에 의해 개발된다.
<그림 4-9> 산지개발 절차
산업단지 관광•휴양시설주택단지 공공시설
개별법에 따른 산지개발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 지
대규모 개발 소규모 개발
개 발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 • 교통 • 재해등
에 관한 영향 평가법
•
• • •평가대상
전용협의 전용허가
국토계획법 건축법
이와 같이 산지 이용은 산업, 주택, 관광 등 각 부문별 70여개의 개별법에 의하
여 분산 의제 처리된다. 때문에 체계적인 산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국적
인 차원에서 산림보전이나 토지이용을 위한 공급계획을 세우기가 곤란하다. 
산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별법에 의한 산지전용협
의 시에 산지의 보전목적과 가장 상충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41.8%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이하게도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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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5.4%로 개발관련 다른 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결
과가 나왔다. 이는 환경보전 목적의 개별법에서도 산지의 보전목적과 일치하지 
않은 규정이 다소 내재되어 있거나, 산지의 환경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
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4-10> 산지전용협의시 산지보전 목적과 상충되는 법
구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응답자(%) 68 (41.0) 13 (7.8) 14 (8.4) 5 (3.0)
구분 자연공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
응답자(%) 5 (3.0) 3 (1.8) 6 (3.6) 8 (4.8)
구분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기타 무응답
응답자(%) 8 (4.8) 5 (3.0) 2 (1.2) 29 (17.5)
주: 전체 응답자는 166명이다.
개별적인 개발관련 법률에 의해서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산지개발 및 이용 절
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산지이용 절차가 부분적으로 의제 처리되고 있다. 주택
단지 개발 중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보안림에서의 행
위허가, 입목․벌채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의제 처리하고, 특히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산림기본법｣과 ｢산지관리법｣의 산지 개
발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개별법에서 산지 이용과 개발사업의 승인과 인가를  의제 
처리하는 것은 산지에 대한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행의 
산지관리체계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산지보전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이러한 의제 처리가 산지의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산지의 친환경적 관리 및 개발산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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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개발용도별 산지관리법 의제현황
구분 관계법 개발행위
보전산지 산지전용 보안림 입목·벌채
변경·
해제
구역
지정
전용제한
지역 
지정해제
허가신고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지정
해제
행위
허가
국유림
불요존
국유림과 
국유림1)
기타
주택
단지
개발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사업 
계획승인 × × × ○ ○ × × ○ × × ○
주택법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 × × ○ ○ × × ○ × × ○
산업
단지
개발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개발 
계획승인 × × × ○ ○ × × × × × ○
산업집적활성
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공장설립등의 
승인 × × × ○ ○ × × × × × ○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
업육성에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 
지정 계획승인 × × × ○ ○ × × ×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발구역 및 개
발사업 계획승인 ○ × ○ ○ ○ ○ ○ ○ ○ ○ ○
관광
휴양
시설
개발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
업 등 사업계
획 승인․
관광지 및 관
광단지의 조성
계획 승인
× × × ○ ○ × × ○ × ○
자연공원법 공원계획 승인 × × × ○ ○ × × ○ × ○ ○
온천법 × × × × × × × × × ×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 사업
계획 승인 × × × ○ ○ × × × × × ○
공공
시설
개발
전원개발
촉진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 × × ○ ○ × × ○ × × ○
자연공원법 공원계획 승인 × × × ○ ○ × × ○ × ○ ○
장사등에관한
법률
가족묘지, 종
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의 설치·관리
를 허가
× × × ○ ○ × × × × × ○
도로법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 × ○ × ○ ○ ○ ○ ○ × × ○
고속국도법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 × ○ × ○ ○ ○ ○ ○ × × ○
주 : 1) 여기서의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 : 의제처리 조항이 있음, × : 의제처리 조항이 없음
제4장∙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87
2)친환경적 산지개발 기준의 미비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지역과 우량 산림 및 국공유림지 편
입비율, 건축물 높이(16m 이하), 절․성토 경사면 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제시된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기준이 많아 실무에서 판단하
기가 어렵고, 예외규정이 많아 산지의 난개발 방지에는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져 특정목적으로 개발될 경우 개별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개별법의 개발규정은 산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평지를 대상으로 규정한 것
이기 때문에 지형, 생태, 경관 등 산지의 고유 특성이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산지개발관련 개별법의 기준을 보면, 골프장과 스키장 개발은 산지의 무분별
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환경과 녹지 훼손을 최소
화 하는 친환경적 기준으로서의 효력은 미흡하다. 그 외의 개별법에서도 친환경
적 산지 개발을 유도하는 기준은 없다.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면 적용되는 ｢건
축법｣이나, ｢주택법｣ 등 개발관련법의 규정은 평지, 산지에 관련 없이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로 개발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의 관련법
도 적용되지 않고 건폐율과 용적률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소규모 택지개발이 계
속되어 녹지를 훼손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 즉, 산지에서 
20가구 이상을 개발할 경우 건축법, 하수도법 등이 적용되어 하수도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개발사업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20가구 미만으로 
개발허가를 받아낸 후 택지를 개발한다. 이러한 개발을 막기 위한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고, 연접개발 제한은 오히려 산지의 산발적 개발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1)체육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체적인 산지개발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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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장이나 스키장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지역과 보전산지와 국유림의 편입비율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친
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원형보전비율(사업계획면적의 
20%)와 산림 및 수림지비율(40%) 확보 규정뿐이다.
<표 4-12>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구분 허가기준
골
프
장
① 상수원보호구역과의 거리
․광역․일반상수원보호구역과의 거리를 상류방향으로 각각 유하거리 20km와 10km이
내 입지불가(광역 20km, 일반 10km)
․취수장과의 거리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하류방향 유하거리 1km 이내 입지불가
② 산림 및 수림지확보율 : 40%이상
③ 원형보전지확보율 : 20%이상
(2)산업단지 및 공장
산지에서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하위지침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해 개발한다. 이 지침은 공장 건축과정에
서의 공공녹지율,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도로율 등에 관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개발면적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변 산지와의 조화, 녹지훼손방지 등을 위한 기준은 없
다. 건폐율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70-80%, 농공단지는 60%에 
달하고, 확보하도록 규정한 공공녹지율도 매우 적어 최대로 확보해도 12%에 불
과하다. 이러한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국토계획법｣의 규정보다도 완화된 것으로, 
구릉성 산지에 산업단지가 개발될 경우 산지의 특성은 모두 배제될 수 밖에 없다.
<표 4-13> 산업단지의 공공녹지율  
부지면적 공공녹지율
3㎢ 이상 10% 이상 ~ 12% 미만 
1㎢ ~ 3㎢ 미만 7.5% 이상 ~ 9% 미만 
1㎢ 미만 5% 이상 ~ 6.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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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택지개발
산지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주거용으로 개발하는 방법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소규모 개발방식이 차이가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확정된 
후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건폐율, 용적률, 층고, 시설종류 등은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주택규모, 사업승인 대상 등의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규
정된다. 여기에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대부분 평지의 개발개념을 산지
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산지의 특성 및 지형과의 조화, 택지개발계획
지 내에 있는 산지의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은 극히 미미하고, 산지에서의 
주거지 개발을 위한 층수, 용적율, 건폐율 등의 기준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즉,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림이 양호한 지역에는 수용 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하고, 용적률 100%, 건폐율 50%, 층고 3층 이하로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14> 법제별 산지 개발기준
구분
산지 체육시설
산업단지2)
주거
전용협의 전용허가 골프장1) 스키장 대규모3) 소규모
불가
지역
산지전용제한
지역
▪상수원보호
구역 및 취
수장4)
▪조림성공지 
및 천연림5)
상수원보호
구역6)
요존국유림․
보안림․천연
보호림․채종
림․시험림
산지관
련규제
행위제한과 산
지전용허가기
준에 부합
▪녹지확보기준7)
▪공공녹지최
소규모
원형
보전
(산림 
및 
수림지)
골프장 20%8)
20%
(40%)
면적
제한
▪보전산지 
  총 면 적 의 
50% 미만9)
▪스키장
  국유림이 사
업계획부지 
면적의 50%
미만10)
▪골프장
  요존국유림
▪주택규모
  단독주택 :
  330㎡/호
  공동주택 :
  297㎡/호
▪사업계획 
대상
  단독주택 :
  20호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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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입불가
  불요존국유
림과 공유림
은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20%미만11)
  20세대
  대지면적 :
  1만㎡
표고 50%미만12)
건축물 
높이
16m 이하
건폐율 
및 
용적율
국토계획법보
다 상향조정13)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
적율 제한14)
기타
절․성토 경사
면 면적 : 50% 
이하
환경친화적
인 블록형 
단독주택용
지 방안15)
1) 문화관광부. 2005.2.19.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고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3)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에 의한 택지개발.
4) 산지전용허가기준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안으로서 하천 양
안 경계로부터 500m.
5) 2만㎡ 이상 집단화된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량한 천연림으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시․
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서는 골프장 설치시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취장상 상류방향 유하거리 15km 이
내와 하류방향 1km 이내로 되어있다.
7) 단지규모별 녹지비율 : ․3,000㎡ 이상 : 10% 이상 ~ 12% 미만
                        ․1,000㎡ 이상 ~ 3,000㎡ 미만 : 7.5% 이상 ~ 9% 미만
                        ․1,000㎡ 미만 : 5% 이상 ~ 6.5% 미만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 이상
8) 골프장,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을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
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하여야 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골프장은 예외이
다.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이 임업
통계연보상 당해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척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
의 범위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10) 스키장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다음에 해당하는 산림으로서 사업계획부지 면적의 50% 미만으로서 50만㎡ 
미만이어야 함
    ① 편입국유림 중 경사 30도 이상이 70% 이상인 경우
    ② 편입국유림 중 표고 500m 이상이 70% 이상인 경우
11) 골프장ㆍ관광시설ㆍ집단묘지ㆍ납골시설ㆍ산업단지ㆍ택지에 편입되는 국유림과 공유림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요존국유림은 편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까지 편입할 수 있다.
   ②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은 이를 합한 면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유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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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여 불요존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외한다)이 사업계획부지면적의 100
분의 20 미만으로서 20만제곱미터 미만(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으로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입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산지의 표고가 100m미만이거나 스키장, 송․배전철탑, 통신시설 또는 채광 등은 예외
13)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 건폐율이 70%에서 80%
   농공단지 : 건폐율 60%와 용적율 150%(도시지역 제외)
14)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부록표 4-3> 참조)
15) - 대상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완만한 경사지로 수림이 양호한 지역
   - 수용세대수 : 50세대 미만     - 용적률 : 100% 이하    - 건폐율 : 50% 이하
   - 층고 : 3층 이하             - 필지면적 : 165 ∼ 6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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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4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의 문제점을 국토관리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
향을 제시한다. 개선방향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산지개발의 원활화를 목표로 하여, 
산지관리제도의 첫 출발점인 산지의 개념과 산지보전 개념을 재조명한다. 그 다음 산
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지구분체계를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계획적으로 정
비하는 방안과 산지구분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소극적인 산지보전이 아닌 적극
적 산지보전 시각에 입각하여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편 및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 등
을 제시한다.
1.산지관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향후의 산지관리제도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지보전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산지를 계획적으로 보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이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보전대상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대상 산지는 친환경적으로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포괄적 산지개념과 적극적 산지보전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산지 중심의 산지관리제도에서 산지 주변 용도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
도록 산지관리에 공간계획 개념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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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생태 및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 및 도시개발, 임업생산의 경영기반 확
충 등과 같은 다양한 산지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산지구분기준을  
정비한다.
넷째, 산림의 기능과 이용 목적에 맞게 산지구분체계를 정비하여 친환경적 산
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자발적 산림조성 및 산림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지보전에 따른 부
담과 산지개발에 따른 혜택의 형평성 있는 분담체계를 구축한다.
<그림 5-1>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틀
기
본
방
향
개발 보전
• 유관제도, 법간의연계체계구축
• 개발이익및손실조정
• 행위제한내용합리화
• 산지전용및개발기준의구체화
개
선
방
향
친환경적산지관리체계구축
산지전용및개발기준산지의공간계획적정비
• 적극적보전개념의산지관리
• 산지주변과연계한포괄적
산지관리개념(농지, 도시용지)
• 국토이용계획체계와
연계
• 산지구분체계개선
산지구분기준개선
• 경관, 생태, 공간입지, 지
형, 입목, 산림기능고려
• 친환경적산지구분기
준구체화
• 공간계획적산지구분
• 기초정보구축
산지의계획적보전 산지개발의원활화
산지의보전과개발개념전환
산지관리체계의합리화
• 산지개발허가제도
• 친환경적인산지개발기준
• 친환경적개발시설보너
스지급
보전부담과개발분담체계구축
• 개발우선권
• 산림보전직불금
• 탄소세부과
• 인간과자연의공생관계구축
• 산지보전의질적수준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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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선방향
1)산지관리의 기본 개념 전환
(1)산지와 산림의 개념 분리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제도에서는 산지와 산림의 개념이 미분화되어 있다. 산지
는 우리나라 국토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적인 토지이나, 산림은 필지 단위
에서 나무의 유무나 지목 상 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산지’의 개념 정의를 보면, “입목죽이 집단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
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이들 지역 안에 있는 암석지나 소
택지, 임도 등”으로 되어 있다.34) 따라서 산지 내 주택지 등도 산지의 범주에 속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산지전용허가제도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산지개
념은 지목상 임야에 치중되어 있다.
앞으로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산지와 산림의 개념을 차
별화하여 필지 단위의 지목과 임업생산 중심의 산지 개념을 포괄적인 지역적 산
지개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전환 하에서는 산림은 나무의 
유무와 지목상 임야가 중심이 되지만, 산지는 산림과 함께 나무가 없는 토지도 
즉, 임야가 아닌 토지도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의 개념을 산림 개념에서 분
리하여 주변지역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입지성이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산지의 개념이 주변지역을 고려한 포괄적 개념
으로 전환되면, 산지의 일부가 개발되더라도 개발되지 않은 잔여 산지를 포함하
여 보전산지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어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2)적극적 산지보전 개념의 확립
이상의 포괄적 산지 개념과 함께 산지관리의 개념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
34) ｢산림법｣에서는 ‘산림’의 개념 정의로 사용되던 문구가 ｢산지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산지’의 개념정
의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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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는 적극적 산지관리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하지 않
고 보존하는 것만을 보전으로 보는 소극적 산지보존 개념에서, 개발도 동시에 보
전이 될 수 있는 적극적 산지보전 개념을 확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000평의 
산지를 개발할 경우 현행의 산지보전체계는 이를 보전산지에서 해제하고 산지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1000평 중의 일부 산림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산림은 남아있게 되어 산지로 관리할 경우 더 나은 산지보
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산지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개발되는 산림 중에
서 일정비율을 산림으로 보전한다는 조건하에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도록 유
도한다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면서 산지도 보전하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지보전의 개념을 좀 더 개방되고 적극적인 시각에서 정립하여 보전
산지 내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산
지의 일부에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이 보전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면, 형질변
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전산지 체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지 내 소
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분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
는 행위도 지양되어야 한다. 산도시개발과 같이 일정 규모이상의 대규모 개발사
업이나, 도시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용도지역이 바뀌는 경우만 산
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종합적 산지관리의 틀 구축
(1)산지구분체계의 개선
①장기적 개선
□ 공간계획체계와 연계된 산지구분체계 구축
산지구분체계는 산림만을 위한 산지 구분이나 산림계획에서 탈피하여 국토계
획이나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산림계획의 주
제 5장∙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97
요과제가 국토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산지구분체계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에 반영되어 종합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의 산지관리체계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계획과 주(州)계
획의 목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산림기본계획의 과제는 주(州)계획이나 국토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지관리계획이 주(州)계획이나 국토계
획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계획들이 산림법의 개발규제와 환경법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산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상세내용 <부록 Ⅱ> 참
조)
이를 통해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구분과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체계의  
비정합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개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공익용산
지는 개별법에서 보전 목적으로 지정한 산지를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
별법의 지정 목적을 산림의 기능과 경관생태적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검토
하여 산지구분체계에 맞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는 산지구분체계 구축
앞으로의 산지관리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는 적극적 산지보전 개념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구분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상술한 공간계획적 기초위
에 산지의 구분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체계보다는, 산림의 기능을 기초로 하
여 산림생태, 경관생태적 측면, 식생의 천이단계 등을 고려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즉, 절대 보전해야 할 산지, 산림보전을 조건으로 당해 산림의 일정규모를 개발
할 수 있는 산지, 개발지역, 복원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이 가능한 비율을 정
해 놓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발이 가능한 비율은 국토이용계획체계, 산림의 기능, 경관생태적 특성, 주변
지역 특성, 개발유형에 따라 설정함으로써, 산지가 산림의 기능, 국토이용계획체
계, 생태보전적 특성, 경관생태적 특성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산지는 전혀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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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산지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 조성을 기본 구도로 하여 산지의 제반 특성
과 기능에 따라 산림의 존치율과 개발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산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개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외에 해안이나 수
변지역과의 일정거리 이내 지역도 최소한의 개발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여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35) 반대로 도로 등으로부터의 가시권이 아닌 지역이나, 
재해발생위험이 없고, 생태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산지의 개발비율은 
다소 높여주어 자연의 수용가능 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개념은 보전산지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용도만 전용허가를 받
을 수 있고, 준보전산지는 거의 큰 제약 없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산지 구
분 및 관리체계와는 달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제외한 산지는 보전산지이
건 준보전산지이건 간에 산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림 5-2> 산지구분체계 개선 - 예시
생태적
특성
경관생태적
특성
물리환경적
특성
공간적 입지
특성
산림기능의
특성
0% 40%
구분요소
복원지역 조건부 개발가능 지역
절대보전
지역 개발지역
90% 60%
개 발 률
녹지율 및
원형보존율
법제적
특성
산지구분
35) 일본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산림은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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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단기적 개선 
그러나 이와 같이 산지의 구분체계를 바꾸는 작업은 산지소유자의 자산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작업이어서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산
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현행의 산지구분체계를, 산림의 기능, 국토이용
계획체계 및 생태측면을 고려하여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의 경계
를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주변지역 토지이용과의 정합성 제고
국토이용계획체계와 연계하여 농지 및 도시용지 등 산지주변의 토지이용과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업진흥지역 주변의 준보전산지는 녹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산림존치율을 조정하고 개발면적 비
율을 축소 조정한다. 그리고 생태계 통로와 상관이 없는 도시지역 주변의 준보전
<표 5-1> 산지구분체계 개선안 - 예시
현행 산지구분
개선(안)
산지구분 비고
보전산지
공익용산
지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
호림
자연휴양림, 사방지, 산
지전용제한지역, 야생동
물보호구역, 공원, 문화
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
구역, 개발제한구역, 보
전녹지지역, 생태계보전
지역, 습지보호지역, 특
정도서, 사찰림
절대보전
지역
수원함양림, 재해방지림, 자연환
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
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생
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산
림유전자원보호림, 야생동물보
호구역보전대상지역 등은 산지
전용 및 개발을 제한
임업용산
지
요존국유림․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복원지역
개발율
 - 0~10%
 - 10~20%
 - 20~30%
 - 30~40%
녹지율 및 
원형보존율
 - 90~80%
 - 80~70%
 - 70~60%
법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공간적 입지특성,
산림기능,
자연생태적 특성,
경관생태적 특성과 
개발유형을 고려하
여 개발율과 녹지보
전율 규정 
이외의 산지
준보전
산지
기타 수몰지역
도시 및
주거용
도시지역
전원개발구역 조건부
개발지역
농업용 농지개발촉진지역개간지역
개발지역공업용
공업지역,산업기지개발
구역,공업단지,공업유치
지역,공업개발장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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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는 개발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진
흥지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농업진흥지역 주변의 준보전산지
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하여 보전산지로 경계를 조정하고, 개발비율과 산지보전
비율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농업진흥지역 인접 준보전산지 토지이용(파주시 사례)
도 시 지 역
준 도 시 지 역
준 농 림 지 역
농 림 지 역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산 업 단 지
농 업 진 흥 지 역 외
농 업 진 흥 지 역
경 지 정 리 지 역
준 보 전 산 지
공 익 임 지
생 산 임 지
공 업 용 지
주 상 복 합 용 지
상 업 업 무 용 지
주 거 용 지
산지
토지이용상황
농지
용도지역
기타0 0.6 Kilometers
용산
임업용산
전산지
□ 미시적 산림기능을 고려한 부분적 경계 조정
산림의 자연환경보전, 수자원보전 및 수질정화기능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산림기능만이 아니라, 미시적인 산림기능도 고려한 산
지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36) 예를 들어 수원함양 기능을 하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의 큰 하천만이 아니라 지방1급 이하의 소하천
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국가하천과 소하천의 수계를 기초로, 분
수령을 분석하여 하천 주변의 산지 중에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집수구역에 속하
는 산지는 수질함양 차원에서 보전산지로 지정하거나 산림존치율을 대폭 상향 
36) 현행의 산림기본계획이나 산림자원관리지침에서는 한강, 낙동강 등의 4대 강 수계를 중심으로 산림
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기능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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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소하천, 저수지의 수계 
주변 지역의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지정 실태를 분석해보면, 하천 인근의 산지
들이 대부분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 상단의 상수원보호
구역 1km 이내 지역에는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하천 주변과 
호소․저수지 주변은 대부분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하천과 
호소․저수지와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준보전산지는 수질보전을 위한 산림복원 
개념에 기초하여 보전산지로 전환하도록 한다. 산지소유자의 반발로 준보전산지
를 보전산지로 변경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수계 주변의 준보전산지에 대해서
는 산림존치율을 높이고 개발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단기적 보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5-4> 수자원 함량 및 수질정화 기능제고 요소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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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지이용 구분 기준의 개선
제4차 산림기본계획변경(안)37)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38)에 의하
면, 새로운 산림자원 관리는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경제적 산물을 중심으로 하
는 산림자원 관리에서 벗어나 건전한 산림생태계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림관리의 기본방향은 산림의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의 생산력 유지 증진, 산림의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 증진, 산림내의 토
양 및 수자원의 보전 유지, 산림의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
회 경제적 편익 증진,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등 체계 정비로 설
정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5-2> 참조>)
<표 5-2> 산림기능별 구분
산림의 
기능구분  관   리   대   상
목재생산림 요존국유림,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림, 목재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림
수원함양림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산림으로
서 산림법에 의한 수원함양보안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산림, ｢한강(영산강․
섬진강, 금강,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의한 수계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댐으로 집수되는 자연경계구획 산림, 
그 외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산림
산지재해방
지림
사방지, 토사방비 보안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침엽수 단순림, 대형 산불이 우려
되는 침엽수 단순림, 병해충 우려가 있는 단순림, 산지재해방지기능 증진을 위
해 관리가 필요한 산림   
자연환경보
전림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 및 관리는 보건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
험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산림, 보전녹지지역 안의 산림, 자연공원 안의 산
림,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안의 산림, 조수보호구 안의 
산림, 습지보호지역안의 산림, 특정도서안의 산림, 사찰림, 문화재보호구역 안
의 산림, 수목원안의 산림, 연습림, 학교숲,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산림
산림휴양림 자연휴양림, 휴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산림
생활환경보
전림
풍치보안림, 비사방지 보안림, 도시공원 안의 산림,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 생
활환경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산림
자료 : 산림청. 2005.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37) 산림청. 2003. 전게서.
38) 2005년 4월 개정(산림청 훈령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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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침에서 제시한 산림생태계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
지를 구분하는 기준의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산지가 가진 자연생태기능, 관
광휴양기능, 임업자원기능 등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림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지를 구분하는 기초 요소에 경사도, 입목도 외에, 자연생태요소, 공
간적 입지성(국토이용계획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수계), 경관생태학적 요소(패
치크기 및 주변 패치와의 연결성), 산림기능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5-5> 산지구분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물리적 특성
환경•생태적 특성
법제적 특성
공간적 입지특성
생태학적 측면
산
지
구
분
경관생태학적 측면
물리•환경적 측면•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보전요소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등
: 토양, 경사, 지질 등
: 천이, 동식물상 등
: 패치크기(산림규모), 연결성,
산림경관 등
: 주변 용도지역, 용도별 면적(크
기), 수계 등 보전요소
이러한 산지구분 요소는 수치지형도, 피복도, 생태자연도, 국토이용계획도 등
의 도면 정보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특히, 생태관련 정보는 생태자연도, 임상
도, 식생도, 종다양성도 등이 있다. 이들 도면정보는 현재로서는 다소 부정확한 
단점이 있지만, 이를 기초로 산지구분에 필요한 자연생태관련 정보와 경관생태
학적 요소를 조사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생태자연도, 임상도, 식생도 등이 현지 생태현황을 정확히 반
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추후 산지 구분 시 생태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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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산지구분을 위한 지표 - 예시
구분 주요내용 지표 자료구축
이용가능 및 대체 
자료
지표의 
우선순위(안)
법제적 
특성
개별법상 보전․
개발지역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등 ○
물리적 
특성
물리적 측면
경사도 ○ 수치지형도 1
표고 ○ ″ 1
환경적 측면
수질 ○ ″ 1
토지피복 △ 피복도 3
토양 △ 토양도 3
공간적 
입지특
성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별법상의 규제
도시지역과의 거리 ○ 국토이용계획도,  토지적성평가도 2
농업진흥지역과의 거리 ○ ″ 2
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거리 ○ ″ 2
접근성(도로) ○ ″ 2
호소, 하천, 수원보호구역거리 ○ ″ 1
환경․
생태학
적 특성
생태학적 측면
천이단계
극상상태의 성숙림,
극상상태의 유령림,
자연상태의 양수림,
인공림,
관목림이나 2차초지
△
생태자연도, 
임상도,
식생도,
생물다양성도
1 
식생의 
계층구조
4층구조, 3층구조
교목과 초목 2층구
조,관목과 초목 2층
구조, 단층구조
△ 생태자연도, 임상도
보호대상 
생물 
서식지
서식지포함된 산지, 
인근지역, 학술적 희
귀생물군 분포지역,
학술적 회귀생물군 
인근지역,전혀 분포
하지 않은 산지
△
생태자연도, 
임상도, 
산림이용구분도
1
경관생태학적측면 패치크기, 연결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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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태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 검토 예
<그림 5-6>은 현행의 산지이용구분체계와 생태자연도, 임상도를 중첩 분석한 
것이다. ①, ②, ④번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초록색 격자무늬)이면서 임상도 
3영급(연두색 사선)인 지역이다. 현재는 이 지역 중에서 일부만 공익용산지(연두
색)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업용산지(하늘색)와 준보전산지(분홍색)로 지
정되어 있다. 이 생태자연도 정보가 정확하다고 가정할 때, 향후 생태자연도 1등
급지와 임상도 3영급지는 개발이 더 강력하게 통제될 수 있는 산지로 구분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림 5-7>에서는 붉은 점선 지역의 산지이용구분도와 토지이용을 비교하여 
표시하였고, 생태자연도, 임상도, 식생군락도를 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산지이용구분도 상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구분된 지역 중에서 하단부의 일부만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향후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이들 지역 중의 상당부분이 공익용산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이다
②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고려 가능성 검토 예
국토이용계획 측면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산지를 준보전산지
로 지정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지복원 개념에서 보전
산지로 지정해야할 것인지 등도 관련도면 정보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림 5-6>에서 ③, ⑤, ⑥번 지역은 일부에 임상도 3영급이 있는 지역이다. 그
러나 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섞여 있으므로,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⑤번지역은 임상도 0등급지이나 일부는 임업용산지, 일부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바, 생태적 측면 이외에 주변지역 토지이용과의 정합성, 녹지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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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측면에서 보전산지로 둘 필요가 없는 경우 이 지역의 임업용산지는 준보전
산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경관생태적 요소 고려 가능성 검토 예
이러한 자연생태요소 외에 경관 생태적 요소를 고려하여 산지구분체계를 개선
할 경우에도 국토이용계획도, 산지구분도, 생태자연도 등의 도면을 활용하여 추
진할 수 있다.39) 경관생태학에서 얘기하는 통로(Corridor) 즉 생태계 연결성을 확
보하려할 경우, 준보전산지와 농지로 단절된 산지의 일부를 보전산지로 관리하
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그림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④ 지점은 농업진흥지역, 준보전산지, 도
시용지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단절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 중에서 토지
이용,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준보전산지의 일부를 보전산지로 조정하여 산지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식물의 최소서식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 도면정
보를 중첩하여 일정면적 이하의 공익용산지는 일정 면적 이상으로 그 크기를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경관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면적은 2ha, 소형 초식동물의 경우 10개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면적
은 10ha로 제시된 기준이 있다.40)
이외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접해 있는 지역을 준보전산지로 지정해야 할 것
인지,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측면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지복원 
개념에서 보전산지로 지정해야 할 것인지 등도 위 도면정보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9) 이러한 도면을 모두 중첩하여 하나의 도면정보로 구축해놓은 토지적성평가기본도를 활용하면 쉽게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0) Triants et.al.. 2003. “A Model for the Species-area-habitat Relationship”. Journal of Biogeography Vol.30.  
pp19-27.; Kohn and Walsh. 1994. “Plant Species Richness-the Effect of Island Size and Habitat Diversity”. 
Journal of Ecology Vol.82 : pp337-377.(이동근. “생태보전적 측면에서의 산지관리방안”(본 연구 위탁
원고); 이동근 외. “보전가치 평가를 위한 경관생태학적 지표의 활용 및 적용”. ｢한국조경학회지｣ 
제32권 제6호. pp14~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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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산지구분과 생태자연도 및 임상도 분포
① ②
③
④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⑥
① ②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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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산지구분과 토지이용상황, 생태자연도, 임상도, 식물군락 분포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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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녹지 연결성 고려 - 예
① ②
③ ④
①
④
③
②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공익, 임용용산지 중첩
보전, 준보전산지 중첩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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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지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마련
(1)  산지 개발에 대한 인식의 확립
종래의 개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과 편
리성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및 생태계 파괴이다. 
이로 인해 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개발론과 보전론의 대립적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의 부분적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인 동시에, 산지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산지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상반적 이해를 통합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지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산지에 대한 개발은 개발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개발의 항구성과 지속성이 아
니라, 개발 후 그냥두면 일정 기간 이후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개념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에서의 개발은 자연생태 질
서를 최대한 유지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편리성보다는 불편성을 감수하는 개발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산지를 이용하는 사람도 도시적인 편리성은 도시지역
에서 추구하고, 산지개발에서는 자연적 리듬에 순응하는 자연성을 추구하는 형
태로 의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산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교육과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산지개발 패러
다임에 기초하여 산지개발기준과 방법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 
(2)행위제한 내용의 개선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제한 내용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 중에서 
도시지역 내 녹지는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어 있다. 
도시지역 내 녹지의 반 이상이 지정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행위제한 내용이 
매우 누적적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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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택 등이 입지하는 지역은 시설녹지지역으로 구
분하여 이들 시설물을 위한 개발이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서 개발 관리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 행위
제한 내용을 대폭 강화한다. 
또 다른 대안은 새로운 용도지역의 신설이 어려울 경우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임
상이 수려하고 생물다양성이 있는 지역, 수질함양에 필요한 지역,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용도지역의 하
향 조정을 통하여 도시 내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산지에서는 인간생활 편의성 중심에서 허용되고 
있는 용도를 생태 보전 중심의 행위제한 내용으로 전환하여,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의 개발을 불허하도록 하여야 한다.41)
(3)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산지개발허가제도로 개편
현행의 산지관리체계에서 산지보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가 산지전용허가제도
이다. 산지전용허가제도는 산지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개발도 할 수 없고, 산지에
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전용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지전용허가제도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
전하는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산지의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문제
점 분석 부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산지전용허가제도는 전향적 측면에서 산지개발허가제도로 근본적인 
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산지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타 지목으로 
전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를 산지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이루
어지는 개발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관리제도로 기본 개념과 체계가 개
편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바 있는 산지의 개념을 산림 개념과 분리하
고, 필지 단위의 산지관리에서 포괄적 지역개념의 산지관리 및 보전개념으로 전
환하고, 소극적 보전 개념에서 적극적 보전 개념을 채택하는 산지 및 산지보전 
41) 상세내용. 채미옥․정희남. 2002. 전게서. pp129~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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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전환과 연계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1974년 ｢삼림법｣을 개정하여 임지개발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는 산림에 대한 개발행위가 재해방지, 수해방지, 수원함양, 환경보
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해 준다.(상세내용. <부록Ⅱ> 참조)
(4)산지전용허가기준을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으로 개편
상술한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편과 연계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즉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허가기준이 
아니라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 자연이 가지는 수용력 이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기준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실제로 산지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과 개별법의 개
발기준을 통합하여 친환경적인 산지개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지개발기준은 일반적인 평지와 다른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생태보전기준, 개발면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산림의 스
카이라인 및 경관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산지개발기준은 일정
범위로 규정하여 수치로 제시하고, 산지개발에 따른 경관변화, 주변 생태변화 등
과 같이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산지
관리위원회,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위원회를 통하여 개발방법 및 
범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한다. 보전산지의 개발기준과 개발이 가능한 산
지(준보전산지)의 개발기준은 지역특성과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작성하여 
지형 및 생태계 특성이 유지되는 산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으로서 지역 특성과 개발유형에 따라 산지개발기준을 
차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주변지역과의 동질성, 주변 지표수의 수질, 생태적 안정성, 생태적 희소
성 및 고유성, 회복가능성, 다양성 등에 기초한 산지의 특성과 개발유형에 따라 차
등 적용하도록 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생태적 중요성, 보전지역과의 이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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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개발지와의 이격거리, 생태계 연결성, 패치크기, 수질보전과 같은 산림기능 
등에 따라 산림존치비율이나 원형보전비율, 개발비율 등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산지훼손 최소화 및 산지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산지개
발기준을 재정비한다.
□ 산림존치율 및 건폐율 규정 강화
우선 산지개발로 인한 산림생태계나 산지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
지 특성에 따라 산림존치율과 건폐율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그 예로, 산
업단지나 주거단지 개발 시 50 ~ 80%까지 허용되는 건폐율을 30% 이하로 강화
하고 산림조성 또는 산림존치율을 60 ~ 90% 수준으로 높이도록 한다.
□ 층고 기준의 개선
이러한 건폐율 및 산림존치율 강화와 함께, 산지개발 시의 층고 기준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 현행의 ｢산지관리법｣에서는 16m 층고 규제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단지의 경우 3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체육시설설치법｣42)에서는 체육시설에 들어
가는 숙박시설의 높이를 5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층고 기준은 개발의 경제
적 타당성 문제만이 아니라, 자연생태보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층고
가 낮으면 부지면적이 넓어져서 오히려 산지훼손 면적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지의 층고기준은 배경이 되는 산지정상부와의 높이 차로 규정하여 지
역 및 지형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방적인 높
이 규제는 폐지하고, 배경이 되는 산의 정상부와의 높이 차로 규정하는 것으로, 산
림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보호하면서 산지이용율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낮은 산에서는 낮은 건물이 높은 산에서는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산지이용율도 높이면서 산지개발로 인한 산림스카이라인의 훼손 문제
를 완화시킬 수 있다.
□ 절토량과 성토량 기준의 활용
산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공량을 기초로 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
4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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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골프장 건설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5부 능선 기준
은 하단부의 기준지점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또한, 표고가 높은 고원지대의 평
탄한 분지 등을 활용하기 어렵게 하여, 능선과 계곡 절단 등 보전이 필요한 산지를 
훼손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높이 기준보다는 당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토공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절토량과 성토량이 
최소화하여 산지지형을 크게 변형시키거나 훼손하지 않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외에 개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채석장 등은 단지를 지정하여 산발적인 산
지훼손의 최소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표 5-4> 사업별 개발부지․시설기준 및 건축물 기준 - 예시
구분
현행
기존의 검토안
본 연구의 검토 
대안 예김용웅외1) 이춘용외2) 조기성외3)
산지관
리법
체육
시설
산업
단지
주택
단지
주택
단지
산업․연
구단지
관광․휴
양시설 골프장 스키장
주택
단지 주택
산업
단지
관광․휴
양시설
개발률 50% 40% 40% 5~40%
건폐율 60~80% 50% 30% 40 20~40% 5∼30% 이하
용적률 150% 100% 100% 150% 150% 80%
표고차 600m 1,500m ▪층고제한 폐지▪절토량과 성토량 
기준 활용
▪정상부로부터의  
  높이차 규정
▪경관심의대상
층고 16m 3층 12층 20m 5층 200m 이상4)
녹지율 40% 25% 50%
60~90%산림존치
율(%)
골프
장 20
골프
장 20 30% 25% 40%
자연성
(경관):
인공시
설물
10 15 10 경관심의대상
대지
면적
면 적 
길 이 
폭
제한
단독
주택 :
 330㎡
공동
주택 :
 1만㎡
10만㎡ 
이하 -
5만㎡
이하  ×
이격
거리 30m 이상
보전지역과 일정거
리이격
주: 1) 김용웅 외. 1997. 전게서.
   2) 이천용 외. 1995. 전게서.
   3) 조기성 외. 1999.  산지개발 경관 평가 및 예측을 위한 경관요소의 정규함수 도출에 관한 연
구  . ｢공학연구｣ Vol.30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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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친환경적 시설기준의 마련 및 보너스 지급제도 실시
산지를 개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 홍수피해, 사태 및 붕괴,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시설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용적율이나 개발율 등에서 보너스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
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지에는 산지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홍수 및 토양침식 등의 문
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수장치 및 우수이용시설계획, 녹지포장면적 등에 대
한 시설기준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발지주변의 산림생태 및 동식물 생태보전을 
위해서는 대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대체에너지 활용시설기준, 개발로 인한 폐수
오염과 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기준, 축대 및 법면 구
배, 대체에너지 활용, 공원이나 공공공지 제공과 같은 공공이익을 위한 배려 수
준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산지 개발을 위해서는 ｢건축법｣의 도로인정 범위와 ｢주차장
법｣의 주차장설치규정을 산지 특성에 맞게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면, 현재는 소방도로 확보 등을 위하여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개발에서는 도로폭 규정을 4m로 축소하고 대신 소방대체시설을 갖
추도록 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골프장이나 유원
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개발할 경우에도 도로폭은 4m 수준으로 유지하
고, 산지 입구에 공공 주차장을 마련하여 개별적인 운송수단 접근을 통제하는 대
신 전기로 움직이는 셔틀버스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도로와 주차장 
규정의 개선을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지를 개발해서 이용하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반 
시설물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수준
에 따라 산지개발에 대한 보너스를 부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자
발적으로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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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친환경적 산지개발 및 시설기준 항목 - 예시
구   분 시  설  기  준 비   고
배수계획(site 
drainage)
우수이용계획
저수장치
녹지포장면적
산림훼손으로 인해 홍수, 사태 등의 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 
차원의 개발기준 필요
수질오염 하수오염(화장실)폐수오염(세탁 등)
산지개발 시 생활하수와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수질오염 방지 기
준 필요
대기오염
자동차 배기
보일러 가스
쓰레기 소각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대기오염 방지 기준
필요 
붕괴 축대법면 구배
산지개발의 경우 경사지에 대한 개발이 대
부분이어서 축대나 법면 발생이 많아 붕괴
방지 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
쓰레기오염 분리수거 등쓰레기 처리방법
산지내 시설물 개발로 인한 쓰레기수거 및  
처리기준
대체에너지 활용 태양열, 풍력, 수력 활용 시설
산지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을 최소활 할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 활용 
유도 및 관련 기준 마련  
생태보전 개발지 주변의 동․식물 보호 조치 개발지 주변의 동식물 보호조치 기준
공공을 위한 기여 공원, 공개공지 제공 공원, 공개공지 제공 등 공공을 위한 기여 유도 기준 마련
훼손면적 산림훼손 비율, 인공시설물 비율
산림훼손 비율을 낮추는데 따른 인센티브 
기준 마련
접근도로
도로폭원의 최소화(8m→4m)
산지 초반부에 주차장 설치
산지교통수단 활용
도로폭이 넓어질수록 산림훼손면적이 늘어
나므로, 도로폭 기준을 축소
대신, 골프장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경우,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개별적
인 자동차로 산지내로 접근하는 것을 최소
화하고, 전기로 움직이는 셔틀버스 등 산지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접근하도록 함  
4)자발적 산림 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1)형평성 있는 산림보전 부담과 산림개발 혜택의 분담체계 마련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하면, 산림조성 및 임업육성 등을 위하여 임업후계자
와 독림가를 전업임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43) 그러나 임업의 
43) 독림가는 1997년 345명에서 2007년 545명으로, 임업후계자는 1997년 337명에서 2007년 117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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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익성이 낮아 임업후계자 육성을 통한 산림의 조성 및 보전은 한계가 
있다. 산림현장에서는 오히려 엄격한 산지전용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
로 산지를 훼손하거나 조림을 기피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방법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즉, 우량한 산림이 조성된 산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일정면적 이상의 산림을 조
성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산림을 자발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할 수 있
도록 한다.
산지는 자연생태보전기능, 관광휴양자원기능, 수원함양기능, 국토보존기능, 탄
소고정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다. 산림청의 발표에 의하면, 산림의 물저장 
효과, 대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등 숲이 지닌 공익가치는 약 59조에 달
하며, 국민 1인당 숲으로부터 123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44) 이러
한 산지의 공익적 가치는 소유권과 시장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되지 못
하고 있다. 앞으로 산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으로 
향유하고 있는 환경가치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적 차원에서 자연생태를 보전하거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한 사
람에게는 그 보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산림을 조성하거나 보전한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
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산림을 조성한 면적 또는 조성된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산지에 대한 개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45) 
이렇게 될 경우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많은 나무를 심었거나, 또
는 우량한 산림이 있는 산지를 보전해온 사람이 개발우선권이 있으므로, 산림을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림조성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산
림보전직불금(가칭)이나 경관보전직불금 등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산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44) 숲의 공익기능은 1989년 17조 6000억원으로 평가된 이후 14년 동안 3.3배가 증가하였다.(한겨레신문. 
2005.3.30)
45) 이 우선권은 개발을 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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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할 경우 불필요하게 많은 면적을 개발하지 않고, 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하여 가능한 산림존치율을 자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일정면적과 일정비율 이
상(예: 70%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지의 경우 다양한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다. 2001년도에 도입된 논
농업직불제는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환경친화적 영농조건 준수 등 일정 조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ha당 53만원(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50만원(농업진흥지
역 외 논)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논농사직불금은 도입 초년도에는 ha당 지급액
(진흥지역 내 논 기준)은 25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50만원, 53만원으로 두 
차례 상향 조정되었다.46) 또한 쌀소득보전제는 2003년에 도입된 것으로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47) 
그리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경관보전직접지불제48) 실시도 추진되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나 ‘회복’개념을 넘어선 ‘생태환경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산림 파괴로 인한 사막화의 진전을 막기 
위하여 우량산림을 벌채하지 않고 보전할 경우 보조금을 산림 소유자에게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부터 ‘임업가속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공익림에 대한 벌목행위를 금지하는 대가로 지역에 따라 1무당 4 ~ 5원씩 보상금
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역과 방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요녕성의 경우 중앙삼림생태효익보상기금(中央森林生 效益 基金) 중 보상
금을 매년 매무당 4.5원(元)씩 지급하고 있다.49)
46) 근거 법령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47)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2005년 하반기 고시, 변동직불금지급 
단가는 2005년 수확기 쌀값을 조사하여 ‘06년 3월 이전에 고시한다. 직불금 대상농지는 1998.1.1∼
2000.12.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
률 제10조)
48)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49) 중앙정부의 《中央森林生 效益 基金管理 法》의 기초로 하여 운남성삼림생태효익보상기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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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퇴경(退耕), 퇴목(退牧), 환림환초(還林還草)정책을 시행하여 산림조성
을 장려하고 있다. 퇴경환림정책은 기존의 농경지 중에서 경사가 심하고 사막화
(沙化)가 심한 농경지를 임야와 초지로 환원시키고, 생태환경이 취약한 초지에서
의 방목을 금지하는 정책이다.50)
자료 : 박인성. 2005.   중국 서부지구의 생태환경건설정책  . ｢지속가능한 토지정책｣ 중한토지정
책연토회논문집. pp116-118.
리세칙(云南省森林生 效益 基金管理 施 ), 운남성 중점공익림생태효익보상항목관리잠정
방침(云南省重点公益林生 效益 目管理 行 法), 운남성 제1차 국가중점공익림삼림생태효
익보상업무 실시방안(云南省 施第一批 家重点公益! 林森林生 效益 工作方案), 운남성 중점
공익림생태효익보상 현급실시방안 수립세칙:시안(云南省 制重点公益林生 效益 施方案
操作 : 行）등의 규정( 章)과 지침(& #21150;法) 등이 있다.
50) 박인성. 2005. 상게서. pp116-118.
<표 5-6> 중국의 퇴경 환림․환초정책
※ 중국의 퇴경환림환초정책
 - 중국국무원은 2000년에 퇴경환림환초정책의 실험지구를 선정하고, ‘퇴경환림환초 업무의 
개선을 위한 약간의 의견“을 하달하였고, 2002년 4월 실험지구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
완하여 “퇴경환림환초 업무의 개선을 위한 약간의 의견”을 재시달하였음.
 - 2002년 시달 내용
   ․퇴경환림시에 조림하는 나무는 생태림 위주로 조림하며, 그 비율은 80% 이상으로 하
여 현이 선정하도록 한다. 
   ․규정비율을 초과한 경제림품종에 대해서는 종묘와 조림보조비만 지급하며 양식과 현
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퇴경환림 실시 이후, 퇴경한 농민이 보유한 퇴경토지 및 황산(荒山), 황무지에 심은 입
목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 수속을 이행한다. 농민이 도급한 경
지, 황산, 황무지에 조림한 이후에 도급기한을 일률적으로 50년까지 연장하고, 법에 의
한 상속, 양도, 기한만료 후 유관법률에 의해 도급을 계승할 수 있다.
   ․국가는 퇴경농가에 무상으로 양식을 제공하고 현금을 보조한다. 양식보조 표준은 매
년 퇴경지 1무당 장강유역과 남방지구는 150kg, 황하유역 및 북방지구는 100kg이며, 
현금보조는 매년 퇴경지 1무당 20위안이다. 
   ․양식과 현금보조기한은 초지로 조성할 경우 2년마다, 경제림은 5년마다, 생태림은 잠
정적으로 8년마다 계산한다.
   ․국가는 퇴경농가의 종묘와 조림비용을 보조한다.
   ․생태환경이 취약하고 기본적 생존조건을 상실한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태
이민을 실시한다. 이전한 지구내의 경지는 모두 퇴경조치하고, 초지는 방목을 금지하
고 봉쇄하여 임초식피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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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림보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산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교토의정서는 산
림에 의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입목이 30 ~ 40년생으로서 성장기에 있다. 따라
서 적절한 산림관리와 보전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탄소 흡수를 꾀할 수 있
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제1차 이행기간(2008-2012)에는 개발도상국으로 인정
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으나, 2차 이행 기간에는 우리나라에도 온실
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1)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 잠재력은 92만3천톤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가 1990년도 수준에서 배출량 5% 감축의무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의무이행 
감축량의 1/4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만일 국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이 정도의 감축량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약 414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52)
이와같이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생성되고 있다. 산림을 개발하는 것만이 경제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도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지
를 개발하더라도, 가능한 산림훼손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하며, 공
간계획적 측면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없거나, 개발효용이 낮은 잡종지, 한계농지  
등은 산림으로 환원하는 방법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53)
51) 교토의정서는 1997년 채택되어 2005년 2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1992)의 부속의정서로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제1차 이행기간(2008-2012)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채택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으나, OECD회원국이면서 탄소배출량 세계 9위, 단위 GDP당 배출량 세계2위여서 2차 이행
기간에는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경택.2005.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 산림자원관리전략”.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의 경제전략. 경제사회연구회. p153.)
52) 민경택. 상게서. pp162-163.
53)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산림관련활동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지용도변화를 수반하는 임
업활동으로서 신규조림(afforestation), 재조림(reforestation), 산림전용(deforestation)인데, 이는 농지, 초
지, 황폐지 등 지금까지 산림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에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여 대기 중 
탄소를 흡수 저장하거나 산림전용으로 배출된 탄소량을 계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지용도를 
유지하면서 탄소축적변화를 가져오는 활동, 즉 산림관리(forest management)로서 이는 산림이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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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림 보전의 이익을 향유하는 도시민에게 가칭 탄소세, 수질보전세, 산
림경관보전세 등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재원을 근거로 하여 
산림조성 및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
 
(3)산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및 기초정보 구축
이외에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권양도제와 개발권매입제도를 도입하여, 산
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전산지 관리에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권양도제는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내는 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부분적
인 경계 조정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의 생태적 특성이나 수
질함양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 수계 주변에 있는 준보전산
지의 일부를 보전산지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공간계획적 측면이
나 생태적 측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로 변경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부분적인 경계조정 시에는 대상지역의 면적
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로 전용될 경우 국가가 개발권
을 매입하여 산지 소유자의 반발을 막고 지속적인 산림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
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질 경
우,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로 변경된 산지 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개발권양도제를 통해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발권에 대한 평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공시지가와 입목본수도 
등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산지구분체계를 산림기능 및 생태,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정비하기 
회적, 생태적, 경제적 기능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어린 나무가꾸기, 간벌,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등 산
림작업을 실시했을 때 이 산림이 자라면서 흡수 저장한 탄소의 일부에 대해 감축량을 인정하는 것이
다.(민경택. 전게서.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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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정확한 산지이용 및 생태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5000의 
생태자연도만이 아니라, 상세생태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임상도, 식생도, 
생물다양성도 등도 정기적으로 수정․갱신되어 정확도를 높여야 하고, 이들 정
보를 기초로 산림생태 정보가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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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6장에서는 산지보전 개념의 재정립에 기초한 산지구분체계 및 구분기준의 개선의의
와 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맺음말에 대해 기술한다. 산지보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산지구분체계 및 산지구분기준의 개선의 의의는, 첫째 산지와 산림의 개념을 분리하
여 정의함으로써 필지 단위로 관리하던 산지관리를 지역단위의 포괄적 체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개념전환을 기초로 산
지구분기준과 산지구분요소를 공간계획적 측면, 산림이 가진 생태적 특성, 그리고 산
림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였다. 셋째 일반 도시개발과 구분되는 
산지개발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친환경적 산지개발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인간과 자
연의 공생관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자발적 산림조성 및 보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지보전 부담 및 개발이익의 분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1.산지관리제도 개선의 의의와 효과
이 연구는 산지 보전 및 개발과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산지관리상의 문제점
과 개선대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DB를 구축하
여 산지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대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
시한 대안은 크게 기본개념의 정립 부분, 산지관리체계의 개선 부분, 산지개발 
부분, 산림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들 개선대안은 다음과 
같은 의의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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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지 및 산지보전 개념의 재정립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제도는 산림녹화와 임업생산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과 산지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함으로써 국토의 65%가 넘는 
산지가 아닌 임업 및 산림관리제도의 범주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그로인해 광
역적인 산지가 나무의 유무와 지목구분의 틀에 갇혀있어  국토 공간 차원에서 
산지가 가진 공간 계획적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과 산지의 개념을 분리하여 산지의 개념을 주변지역을 고
려한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산지의 일부가 개발되더라도 개발되지 
않은 잔여 산지를 포함하여 보전산지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산지보전의 개념을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는 적극적 보전 개념으
로 확립하였다.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만을 보전으로 보는 소극적 산지보존
개념에서, 개발도 동시에 보전이 될 수 있는 적극적 산지보전개념을 확립함으로
써, 보전산지의 일부에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개발행위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
전산지관리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산지보전 개념을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에서 확립함으로써, 산지보전과 이용의 대립적 구도를 
상생적 구도로 정립할 수 있다.
2)종합적 산지관리체계의 구축
현행의 산지는 경사도와 입목도에 기초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
어 있어 산지가 가진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경사도, 입목도 외에, 자연생태요소, 공간적 입지성, 산림기능, 경관
생태학적 요소를 산지구분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종합적
인 요소를 기초로 보전산지와 개발이 가능한 산지를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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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산지이용구분체계를 장기적인 대안과 단기적인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장기적으로 자연생태적 특성, 산림기능,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을 기초
로 절대보전지역, 복원지역, 조건부 개발가능지역, 개발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 
성격에 따라 개발비율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산
림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부분
적인 경계조정 하는 방안을 실증적인 자료를 기초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산지이용구분 기준과 산지이용구분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임업생산
물 관리차원의 산림자원관리에서 벗어나 국토자원으로서의 산지 및 산림생태계
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틀을 구축하였다. 이는 산지에 대한 보
전 필요성과 개발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틀로 활용될 수 있
다.
3)산지 보전과 이용의 친환경적인 관리체계 확립
첫째, 일반적인 도시개발과 구별되는 산지개발의 패러다임을 정립하였다. 산
지개발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인간 우위의 도시개발 패러다임과 달리, 
불편함과 친환경성을 추구하는 자연생태 우위의 패러다임을 개발의 전제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산지개발의 기본 패러다임을 설정함으로써, 산지에서 이루어지
는 각종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정립할 수 
있다. 이는 산지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추구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써, 이를 기
초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구출할 수 있다.
둘째,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 자연이 가지는 수용력 이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를 개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 홍수피해, 사태 및 붕괴, 대
기 및 수질 오염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평지 개발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건폐율 용적률 규정만이 아니라, 도로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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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반시설 규정, 재해방지를 위한 우수저장시설 기준 및 법면 기준,  산림존치
율 및 인공개발비율,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등을 제시하여  산
지개발에 따른 영향을 실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적 개발 및 시설설치 기준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보너
스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셋째, 적극적 산지보전 개념과 친환경적 산지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지
전용허가제도를 산지개발허가제도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발되거
나 개발될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에서 배제시키는 소극적 산지보전제도가 아니
라,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보전․관리제도로 
기본개념과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4)자발적 산림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엄격한 산지전용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산지를 훼손하거나 조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량한 산림이 조성된 산지를 소유하고 있거
나, 일정면적 이상의 산림을 조성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산림을 조성하거나 보전한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산림을 조성한 면
적 또는 조성된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산지에 대한 
개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산림보전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등을 산림소유자에
게 지불하는 방법이다. 
자연환경보전 필요성 증대 및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배출 감소의무 등 
앞으로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센티브제
도는 산지보전에 따른 부담과 산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자발적인 산림조성 및 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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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특징과 한계
1)연구의 특징
그 동안의 산지관리제도는 임업생산, 산림녹화, 산불예방 행정중심의 산림관
리가 중심이 되었고, 국토자원으로서의 산지관리는 도외시된 문제가 있었다. 그
로 인해 산지 주변 토지이용과의 부정합성 문제나 산지의 난개발 문제 등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연구는 최초로 국토관리 차원에서 산지관리 문제를 조명하였고, 이에 따라 
산지관리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산지와 산지보전의 기본적인 개념규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이
용계획도, 산지이용구분도, 생태자연도 등을 구축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산지의 자연 생태적  
기능, 수질함양기능, 주변지역 토지이용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산지구분기준 
및 구분체계 개선안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구축을 통해 개발논리와 보전논리의 갈등구조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서 도시개발과 구별되는 산지개발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자연의 수용력 이내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
설기준과 개발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환경보전 및 휴양기능, 수질 및 대기
정화 기능 등 증대되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자발적인 산림조성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토 제시한 기본개념과 산지구분기준 및 산지구분체계, 산지개
발 기준 등은 종합적인 관점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한 것으로, 향후 산지관리제
도의 기본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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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1년 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산지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틀을 재설정한 기초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산지개념과 산지보전개념, 그
리고 산지구분체계,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편은 기존의 산지관리제도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개혁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해나가야 하고, 이를 통해 산지관련 법령이
나 각종 지침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 등은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방향 제시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앞으로 개발 및 보전 관련 전문가들에 의
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맺음말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구성된 산악국가이다. 따라서 산지를 이
용․개발하고자 하는 시도와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대립적인 갈등관계를 
유지해왔다. 향후 2020년까지 필요한 도시용지 수요가 약 3700㎢ 이고, 202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도시용
지로 개발해야 할 산지의 면적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규정, 산림의 자연환경보전 및 휴양기능, 수질 및 
대기정화 기능 등 증대하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산지를 잘 
보전하는 것은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효용측면에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향후의 산지관리는 개발과 보전의 대립적 갈등관계보다는, 좀 더 질 높
은 산지개발과 보전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추구하는 데에 더 많은 
논의와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전향적인 관점
을 기초로 종합적인 국토관리 차원에서 산지관리제도의 틀을 재정비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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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산지개발기준과 개발 파라다임을 확
립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상생구도 구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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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U   ․   M   ․   M   ․   A   ․   R   ․   Y
  SUMMARY
Policy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Forestland
Mie-Oak Chae, Hyeong Min Yeom, Ha Seung Song
As forestland takes up 65%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ve been 
continuing conflicts between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forest 
land. As the income level has changed over time, the usage of forestland 
in society has changed—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s for forest 
land for urban development and recreational use. On the other hand, 
a large proportion of the land is required to be preserved for the forest 
and the natural ecosystem in it.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 for the forestland has been 
designed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the trees on the land, and not 
the land itself. Due to this limitation,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forestland has failed toprotect the forest land from being developed 
indiscreetly, making it difficult to conserve and develop the forest land 
in an efficient way. 
To guide these conflicting demands on the forestl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forest l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ighboring urban and agricultural land, not just the forest 
land alone. This study reviews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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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land such as the classification and conversion systems, and the 
development standards of forestland. 
First of all, to harmonize the development with conservation of 
forestland, the concept of forestland should be redefined to include the 
land under the trees as well as the forest.
Secondly, the current forestland is divided into 3 sub-areas: Forest 
Land for Conservation (FLC), Forest Land for Forestry (FLF) and Forest 
Land for Development (FLD). Among these areas, the FLC has the 
strictest regulation, and the FLD is relatively easy to develop. However, 
this classification system is neither complex nor flexible enough to 
efficiently control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forestland.
In the long term,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forest land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more specified areas could be included in the system, 
and each area should be managed flexibly by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ratio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st land and 
development type. In the short term, the boundary of FLC, FLF, and 
FLD should be readjusted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use of 
their neighboring land. 
Thirdly,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of forestland should be changed. 
Currently forestland is classified mainly based on the slope, altitude, and 
the density of trees on the land. However, forestland should be 
re-categorized incorporating the comprehensive factors involving the 
natural environment, ecological factors, scenic aspects of forest land, the 
functions of the forest, and the neighboring land use plan as well as 
the slope and altitude of the land.
Fourth, the development paradigm of forestland that is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flat area regarding topography and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a pro-environmental manner. This 
means while basic principles of urban development aims to achieve 
convenience and efficiency for humans, the paradigm of forestland 
development also needs to be based on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cosystem. Therefore, forestland should be developed in a wa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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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ngly submits to the inconvenience rather than urban convenience.
Fifth, with this paradigm shift, the conversion system of forestland 
should be reformed to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The current 
conversion system is very passive and it has failed to manage the 
forestland properly. 
Sixth, the pro-environmental development standard of forestland 
should be created, which can minimize the development effect within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development ratio 
of a land should be reduced while the ratio of green area and 
conservation area should be raised from the current 60% to 90%. Height 
restrictions on buildings should also be more flexible so that they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mountain behind them. 
And the standards of development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to 
accomplish the development in a pro-environmental manner. For 
example, the standards for water recycling facilities and the utilizing 
facilities of solar energy should be provided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development. In order to reduce air pollution, the regulations of 
the road width should be revised to narrow it down, and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s and public parking space be stimulated. 
Seventh,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the incentive system 
giving incentives to developers who construct pro-environmental 
facilities. This could encourage a pro-environmental development. 
Eighth, development gains and conservation losses of forestland 
should be controlled to create a voluntary atmosphere for conservation. 
Payment should be given to those who conserve forest or plant trees 
beyond certain amount. And the development priority in the developable 
area should also be given to those who own a large amount of 
conservation area. 
Due to various circumstances including the Koyto Protocol coming 
into an effect, the forestland conservation is becoming more significant 
than ever not only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cosystem but also 
for the economic reasons such as the Carbon Tax. Therefor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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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establish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forestland through 
which forestland can be conserved or developed in an appropriat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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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부록Ⅰ: 설문조사
1.조사의 개요
◦ 조사대상 : 산지관련 공무원
◦ 조사일시 : 2005년 6월 17일 ~ 18일
◦ 조사부수
배포 부수 회수 부수(회수율) 분석사용 설문부수
350부 186부(53%) 166부(47%)
2.조사목적
◦ 산지관리, 산지별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현행 산지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국토관리의 틀 내에서 
산지이용과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산지구분 
기준 및 구분지표 개발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140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3.분석결과
1)설문응답자 일반사항
         도시규모
 근무년수
특별·
광역시
시
군 합계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6개월 이하 10(6.0)
1
(0.6)
7
(4.2)
3
(1.8)
12
(7.2)
33
(19.9)
6개월 ~ 1년 5(3.0) -
7
(4.2)
8
(4.8)
7
(4.2)
27
(16.3)
1년 ~ 2년 9(5.4)
2
(1.2)
4
(2.4)
7
(4.2)
12
(7.2)
34
(20.5)
2년 이상 8(4.8)
9
(5.4)
12
(7.2)
13
(7.8)
30
(18.1)
72
(43.4)
합계 32(7.2)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2)현재의 산지․농지․초지의 관리 방향
         도시규모
 근무년수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산지 3.7 3.8 4.2 4.2 3.8 3.9
농지 3.4 3.3 2.4 3.8 3.4 3.3
초지 3.9 3.2 2.9 3.3 3.3 3.3
주 : 6점 척도이며, 개발은 1점, 보전은 6점이고 중간값은 3.5점임
3)산지, 농지, 초지 구분에 따른 업무혼선 발생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합계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있 다 3(1.8)
6
(3.6)
11
(6.6)
13
(7.8)
26
(15.7)
59
(35.5)
없 다 29(17.5)
6
(3.6)
18
(10.8)
18
(10.8)
34
(20.5)
105
(63.3)
무응답 1(0.6)
1
(0.6)
2
(1.2)
전 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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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지구분
(1)산지구분 기준
□ 경사도 기준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합계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상향조정 8(4.8)
3
(1.8)
8
(4.8)
5
(3.0)
11
(6.6)
35
(21.1)
적   정 19(11.4)
8
(4.8)
14
(8.4)
21
(12.7)
45
(27.1)
107
(64.5)
하향조정 5(3.0)
1
(0.6)
8
(4.8)
5
(3.0)
5
(3.0)
24
(14.5)
전   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 23.3 25.8 23.2 21.1 25.0 23.5
□ 산지의 보전 및 개발관리를 위한 산지구분체계(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적정성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
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매우 적정함 2(1.2)
3
(1.8)
3
(1.8)
5
(3.0)
13
(7.8)
적정함 23(13.9)
8
(4.8)
18
(10.8)
20
(12.0)
45
(27.1)
114
(68.7)
적정하지 않음 7(4.2)
3
(1.8)
8
(4.8)
7
(4.2)
8
(4.8)
33
(19.9)
전혀 적정하지 
않음
1
(0.6)
1
(0.6)
1
(0.6)
3
(1.8)
6
(3.6)
전체 32(19.3)
12
(7.2)
30
(7.2)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점) 2.2 2.4 2.2 2.2 2.1 2.2
주 : 4점척도이며, 매우 적정함이 1점, 전혀 적정하지 않음이 4점이고 중간값은 2.5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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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도와 입목도에 기초한 산지구분기준의 적정성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매우 적정함
1
(0.6)
1
(0.6)
2
(1.2)
4
(2.4)
8
(4.8)
적정함
15
(9.0)
7
(4.2)
14
(8.4)
13
(7.8)
24
(14.5)
73
(44.0)
적정하지 않음
14
(8.4)
5
(3.0)
14
(8.4)
15
(9.0)
32
(19.3)
80
(48.2)
전혀 적정하지 않음
1
(0.6)
1
(0.6)
1
(0.6)
1
(0.6)
4
(2.4)
무응답
1
(0.6)
1
(0.6)
전체
32
(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점) 2.5 2.4 2.5 2.5 2.5 2.5
주 : 4점척도이며, 매우 적정함이 1점, 전혀 적정하지 않음이 4점이고 중간값은 2.5점임
□ 산지구분기준 개선방향도출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녹지율 3.6 3.6 4.0 3.7 3.8 3.7
산림존치율 4.2 3.9 4.0 4.2 4.2 4.1
물리적특성 3.4 3.9 3.8 4.0 4.2 3.8
공간입지특성 3.7 3.6 3.7 3.8 3.6 3.6
지역적 특성 3.9 4.1 3.8 3.6 3.6 3.8
생태특성 4.2 3.6 3.9 3.7 4.3 4.0
경관특성 3.8 3.8 4.2 4.0 4.1 4.0
주 : 6점 척도이며, 중요도가 높을수록 6점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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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지전용허가
(1)산지전용허가기준
□ 보전산지편입비율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합계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상향조정 7(4.2)
2
(1.2)
5
(3.0)
9
(5.4)
23
(13.9)
적정 20(12.0)
8
(4.8)
17
(10.2)
24
(14.5)
45
(27.1)
114
(68.7)
하향조정 5(3.0)
2
(1.2)
8
(4.8)
7
(4.2)
5
(3.0)
27
(16.3)
무응답 2(1.2)
2
(1.2)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 59.0 43.3 38.0 30.0 52.5 46.3
□ 산지전용허가 표고기준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합계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상향조정 8(4.8)
3
(1.8)
6
(3.6)
6
(3.6)
8
(4.8)
31
(18.7)
적정 20(12.0)
7
(4.2)
16
(9.6)
20
(12.0)
42
(25.3)
105
(63.3)
하향조정 4(2.4)
2
(1.2)
7
(4.2)
5
(3.0)
10
(6.0)
28
(16.9)
무응답 1(0.6)
1
(0.6)
2
(1.2)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부 능선) 6.1 6.0 5.8 6.1 5.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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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보전 및 개발관리를 고려한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기준의 적정성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매우 적정함
적정함
15
(9.0)
4
(2.4)
15
(9.0)
16
(9.6)
27
(16.3)
77
(46.4)
적정하지 않음
15
(9.0)
8
(4.8)
14
(8.4)
15
(9.0)
30
(18.1)
82
(49.4)
전혀 적정하지 않음
2
(1.2)
4
(2.4)
6
(3.6)
무응답
1
(0.6)
1
(0.6)
전체
32
(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점) 2.6 2.7 2.5 2.5 2.6 2.6
주 : 4점척도이며, 매우 적정함이 1점, 전혀 적정하지 않음이 4점이고 중간값은 2.5점임
□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기준의 단순성과 모호성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어려움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매우 어려움 4(2.4)
1
(0.6)
3
(1.8)
1
(0.6)
7
(4.2)
16
(9.6)
어려움 21(12.7)
8
(4.8)
19
(11.4)
18
(10.8)
36
(21.7)
102
(61.4)
어렵지 않음 7(4.2)
2
(1.2)
7
(4.2)
11
(6.6)
17
(10.2)
44
(26.5)
전혀 어렵지 않음 1(0.6)
1
(0.6)
무응답 1(0.6)
1
(0.6)
1
(0.6)
3
(1.8)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점) 2.1 2.3 2.1 2.3 2.2 2.2
주 : 4점척도이며, 매우 어려움이 1점, 전혀 어렵지 않음이 4점이고 중간값은 2.5점임
부록   145
□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선방향도출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개발대상지
일반조건
녹지율 3.2 3.4 3.9 3.7 3.7 3.6
산림존치율 4.0 3.7 4.1 4.2 3.9 4.0
물리적특성 3.8 4.3 4.0 3.8 4.2 4.0
공간입지특성 3.8 3.8 3.7 3.7 3.7 3.7
지역적 특성 3.8 3.8 4.0 4.0 3.8 3.9
생태특성 4.3 3.8 4.0 4.2 4.2 4.1
경관특성 4.2 3.8 4.1 4.2 4.3 4.2
개발대상지
전용허가
세부조건
개발면적 4.0 4.3 4.3 4.3 4.5 4.3
이격거리 3.4 3.3 3.8 3.6 3.5 3.5
산지개발율 3.7 3.7 4.1 3.9 4.1 3.9
건폐율 3.0 3.8 3.5 3.4 3.6 3.4
용적율 3.1 3.8 3.5 3.5 3.5 3.5
층고(높이) 3.5 3.0 3.3 3.7 3.4 3.4
주 : 6점 척도이며, 중요도가 높을수록 6점에 가깝고 중간값은 3.5점임
(2)산지관리법 규정 중 개선 우선순위
□ 산지구분기준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합계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1순위 8(4.8)
5
(3.0)
15
(9.0)
11
(6.6)
30
(18.1)
69
(41.6)
2순위 6(3.6)
5
(3.0)
2
(1.2)
6
(3.6)
19
(11.4)
3순위 10(6.0)
2
(1.2)
1
(0.6)
6
(3.6)
2
(1.2)
21
(12.7)
4순위 8(4.8)
3
(1.8)
8
(4.8)
12
(7.2)
21
(12.7)
52
(31.3)
무응답 2(1.2)
1
(0.6)
2
(1.2)
5
(3.0)
전  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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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행위제한내용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합계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1순위 9(5.4)
1
(0.6)
4
(2.4)
7
(4.2)
8
(4.8)
29
(17.5)
2순위 11(6.6)
4
(2.4)
11
(6.6)
7
(4.2)
18
(10.8)
51
(30.7)
3순위 4(2.4)
1
(0.6)
4
(2.4)
4
(2.4)
12
(7.2)
25
(15.1)
4순위 2(1.2)
1
(0.6)
5
(3.0)
11
(6.6)
19
(11.4)
무응답 6(3.6)
5
(3.0)
11
(6.6)
8
(4.8)
12
(7.2)
42
(25.3)
전  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 산지전용협의기준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합계
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1순위 5(3.0)
2
(1.2)
2
(1.2)
1
(0.6)
4
(2.4)
14
(8.4)
2순위 5(3.0)
4
(2.4)
11
(6.6)
11
(6.6)
31
(18.7)
3순위 7(4.2)
3
(1.8)
9
(5.4)
4
(2.4)
20
(12.0)
43
(25.9)
4순위 9(5.4)
2
(1.2)
5
(3.0)
7
(4.2)
14
(8.4)
37
(22.3)
무응답 6(3.6)
5
(3.0)
10
(6.0)
8
(4.8)
12
(7.2)
41
(24.7)
전  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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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기준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합계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1순위 4(2.4)
3
(1.8)
6
(3.6)
5
(3.0)
11
(6.6)
29
(17.5)
2순위 4(2.4)
3
(1.8)
2
(1.2)
4
(2.4)
16
(9.6)
29
(17.5)
3순위 11(6.6)
2
(1.2)
6
(3.6)
12
(7.2)
15
(9.0)
46
(27.7)
4순위 7(4.2)
1
(0.6)
6
(3.6)
2
(1.2)
8
(4.8)
24
(14.5)
무응답 6(3.6)
3
(1.8)
10
(6.0)
8
(4.8)
11
(6.6)
38
(22.9)
전  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6)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1)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시 타부서와의 협조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매우 원활
1
(0.6)
1
(0.6)
2
(1.2)
4
(2.4)
원활
19
(11.4)
5
(3.0)
13
(7.8)
17
(10.2)
31
(18.7)
85
(51.2)
원활치 않음
12
(7.2)
6
(3.6)
17
(10.2)
12
(7.2)
27
(16.3)
74
(44.6)
전혀 원활치 않음
1
(0.6)
1
(0.6)
1
(0.6)
3
(1.8)
전체
32
(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점) 2.4 2.4 2.6 2.4 2.4 2.5
주 : 4점척도이며, 매우 원활이 1점, 전혀 원활치 않음이 4점이고 중간값은 2.5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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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서 협조가 원활치 않은 이유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산지관리법과 
관련법과의 연계체계 
미흡
9
(12.2)
3
(4.1)
5
(6.8)
5
(6.8)
12
(16.2)
33
(44.6)
담당인력 및 전문가 
부족
1
(1.4)
5
(6.8)
4
(5.4)
9
(12.2)
18
(24.3)
장시간소요 및 
절차복잡
2
(2.7)
2
(2.7)
2
(2.7)
6
(8.1)
많은 확인 서류 1(1.4)
2
(2.7)
3
(4.1)
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기준 모호
1
(1.4)
2
(2.7)
3
(4.1)
2
(2.7)
1
(1.4)
8
(10.8)
기타 1(1.4)
1
(1.4)
무응답 2(2.8)
1
(1.4)
1
(1.4)
1
(1.4)
5
(6.8)
전체 13(17.6)
6
(8.1)
17
(23.0)
13
(17.6)
28
(37.8)
74
(100.0)
(2)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처리 업무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매우 어려움 1(0.6)
5
(3.0)
5
(3.0)
9
(5.4)
13
(7.8)
33
(19.9)
어려움 26(15.7)
6
(3.6)
22
(13.3)
18
(10.8)
40
(24.1)
112
(67.5)
어렵지 않음 5(3.0)
3
(1.8)
4
(2.4)
7
(4.2)
19
(11.4)
전혀 어렵지 않음 1(0.6)
1
(0.6)
2
(1.2)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평균(점) 2.1 1.8 1.9 1.8 1.9 1.9
주 : 4점척도이며, 매우 어려움이 1점, 전혀 어렵지 않음이 4점이고 중간값은 2.5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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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처리 업무가 어려운 이유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확인을 요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많음
2
(1.4)
1
(0.7)
3
(2.1)
1
(0.7)
3
(2.1)
10
(6.9)
현지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도고 복잡함
4
(2.8)
4
(2.8)
5
(3.4)
9
(6.2)
22
(15.2)
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절차복잡
1
(0.7)
1
(0.7)
5
(3.4)
3
(2.1)
5
(3.4)
15
(10.3)
기준이 모호해서 
판단이 어려움
12
(8.3)
6
(4.1)
11
(7.6)
11
(7.6)
25
(17.2)
65
(44.8)
기타 1(0.7)
1
(0.7)
무응답 8(5.5)
3
(2.1)
4
(2.8)
6
(4.1)
11
(7.6)
32
(22.1)
전체 27(18.6)
11
(7.6)
27
(18.6)
27
(18.6)
53
(36.6)
145
(100.0)
(3)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의 효율성 제고 방안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
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신청서류의 간소화 1(0.6)
3
(1.8)
1
(0.6)
2
(1.2)
7
(4.2)
전용협의 및 
전용허가권한 위임의 
폭 확대
3
(1.8)
4
(2.4)
5
(3.0)
2
(1.2)
7
(4.2)
21
(12.7)
관련법 및 제도의 
연계화
10
(6.0)
1
(0.6)
9
(5.4)
5
(3.0)
19
(11.4)
44
(26.5)
협의 및 
전용허가기준의 
구체화
18
(10.8)
6
(3.6)
13
(7.8)
22
(13.3)
33
(19.9)
92
(55.4)
기타 1(0.6)
1
(0.6)
2
(1.2)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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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시, 중점확인 사항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
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관련 법규규정과의 
부합
26
(7.8)
9
(2.7)
24
(7.2)
27
(8.1)
52
(15.7)
138
(41.6)
산지의 지형특성을 
고려한 개발
5
(1.5)
2
(0.6)
8
(2.4)
8
(2.4)
23
(6.9)
46
(13.9)
해당 지자체에 도움 1(0.3)
1
(0.3)
민원발생 15(4.5)
3
(0.9)
13
(3.9)
13
(3.9)
22
(6.6)
66
(19.9)
개발사업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4
(1.2)
8
(2.4)
9
(2.7)
5
(1.5)
9
(2.7)
35
(10.5)
공공성 2(0.6)
3
(0.9)
3
(0.9)
2
(0.6)
10
(3.0)
생태계훼손 5(1.5)
1
(0.3)
1
(0.3)
3
(0.9)
6
(1.8)
16
(4.8)
무응답 7(2.1)
1
(0.3)
2
(0.6)
3
(0.9)
7
(2.1)
20
(6.0)
전체 64(19.3)
24
(7.2)
60
(18.1)
62
(18.7)
122
(36.7)
332
(100.0)
(5)대규모 산지전용협의와 소규모 산지전용허가시 고려사항의 차이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많은 차이가 있음 2(1.2)
2
(1.2)
6
(3.6)
1
(0.6)
9
(5.4)
20
(12.0)
차이가 있음 15(9.0)
9
(5.4)
13
(7.8)
17
(10.2)
25
(15.1)
79
(47.6)
차이가 없음 14(8.4)
1
(0.6)
9
(5.4)
12
(7.2)
27
(16.3)
63
(38.0)
거의 차이가 없음 1(0.6)
1
(0.6)
1
(0.6)
3
(1.8)
무응답 1(0.6)
1
(0.6)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점) 2.4 1.9 2.2 2.4 2.3 2.3
주 : 4점척도이며, 많은 차이가 있음이 1점, 거의 차이가 없음이 4점이고 중간값은 2.5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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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권한의 위임 적정성
□ 산지전용협의 권한위임의 적정성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더 많이 위임
3
(1.8)
4
(2.4)
10
(6.0)
7
(4.2)
18
(10.8)
42
(25.3)
적정
22
(13.3)
6
(3.6)
19
(11.4)
21
(12.7)
38
(22.9)
106
(63.9)
위임 폭이 축소
7
(4.2)
2
(1.2)
1
(0.6)
3
(1.8)
5
(3.0)
18
(10.8)
전체
32
(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 산지전용허가 권한위임의 적정성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더 많이 위임
3
(1.8)
3
(1.8)
9
(5.4)
6
(3.6)
20
(12.0)
41
(24.7)
적정
21
(12.7)
7
(4.2)
19
(11.4)
21
(12.7)
36
(21.7)
104
(62.7)
위임 폭이 축소
8
(4.8)
2
(1.2)
1
(0.6)
3
(1.8)
5
(3.0)
19
(11.4)
무응답
1
(0.6)
1
(0.6)
2
(1.2)
전체
32
(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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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지전용협의와 타법과의 관계
□ 산지전용협의가 가장 잦은 법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21
(12.7)
7
(4.2)
21
(12.7)
23
(13.9)
40
(24.1)
112
(67.5)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
1
(0.6)
2
(1.2)
3
(1.8)
8
(4.8)
14
(8.4)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5
(3.0)
4
(2.4)
2
(1.2)
6
(3.6)
17
(10.2)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
2
(1.2)
4
(2.4)
3
(1.8)
9
(5.4)
자연공원법
1
(0.6)
3
(1.8)
4
(2.4)
환경정책기본법(사전
환경성평가)
1
(0.6)
1
(0.6)
환경․교통․재해등
에관한영향평가법
3
(1.8)
3
(1.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에관한특별
법
3
(1.8)
1
(0.6)
1
(0.6)
1
(0.6)
6
(3.6)
체육시설의설치및이
용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기타
전체
32
(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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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규모
 응답 수도권 충청남․북도 기타 지역 전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
(6.0)
15
(9.0)
87
(52.4)
112
(67.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4
(2.4)
3
(1.8)
7
(4.2)
14
(8.4)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1
(0.6)
3
(1.8)
13
(7.8)
17
(10.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
6
(3.6)
3
(1.8)
9
(5.4)
자연공원법
1
(0.6)
3
(1.8)
4
(2.4)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평가)
1
(0.6)
1
(0.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3
(1.8)
3
(1.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
1
(0.6)
2
(1.2)
3
(1.8)
6
(3.6)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기타
전체
23
(13.9)
24
(14.5)
119
(71.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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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협의시 산지보전 목적과 가장 상충되는 법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20
(6.6)
8
(4.8)
9
(5.4)
15
(9.0)
16
(9.6)
68
(4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
2
(1.2)
1
(0.6)
3
(1.8)
2
(1.2)
5
(3.0)
13
(7.8)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3
(1.8)
1
(0.6)
1
(0.6)
4
(2.4)
5
(3.0)
14
(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
1
(0.6)
2
(1.2)
2
(1.2)
5
(3.0)
자연공원법
1
(0.6)
1
(0.6)
3
(1.8)
5
(3.0)
환경정책기본법(사전
환경성평가)
3
(1.8)
3
(3.0)
환경․교통․재해등
에관한영향평가법
1
(0.6)
2
(1.2)
3
(1.8)
6
(3.6)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에관한특별
법
2
(1.2)
1
(0.6)
5
(3.0)
8
(4.8)
체육시설의설치및이
용에관한법률
1
(0.6)
3
(1.8)
1
(0.6)
3
(1.8)
8
(4.8)
관광진흥법
1
(0.6)
2
(1.2)
2
(1.2)
5
(3.0)
기타
2
(1.2)
2
(1.2)
무응답
5
(3.0)
1
(0.6)
6
(3.0)
5
(3.0)
12
(7.2)
29
(17.5)
전체
32
(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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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규모
 응답
수도권 충청남․북도 기타 지역 전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7(4.2)
11
(6.6)
50
(30.1)
68
(4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3(1.8)
1
(0.6)
9
(5.4)
13
(7.8)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2(1.2)
2
(1.2)
10
(6.0)
14
(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
2
(1.2)
2
(1.2)
1
(0.6)
5
(3.0)
자연공원법 5(3.0)
5
(3.0)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평가) 1(0.6)
2
(1.2)
3
(3.0)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0.6)
5
(3.0)
6
(3.6)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 2(1.2)
6
(3.6)
8
(4.8)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4(2.4)
4
(2.4)
8
(4.8)
관광진흥법 5(3.0)
5
(3.0)
기타 2(1.2)
2
(1.2)
무응답 5(3.0)
4
(2.4)
20
(12.0)
29
(17.5)
전체 23(13.9)
24
(14.5)
119
(71.7)
166
(100.0)
□ 산지전용협의가 가장 많은 개발사업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주택단지 12(7.2)
5
(3.0)
7
(4.2)
6
(3.0)
11
(6.6)
41
(24.7)
산업단지 및 공장 4(2.4)
1
(0.6)
6
(3.6)
4
(2.4)
9
(5.4)
24
(14.5)
관광휴양시설 1(0.6)
1
(0.6)
1
(0.6)
1
(0.6)
1
(0.6)
5
(3.0)
체육시설 1(0.6)
1
(0.6)
3
(1.8)
5
(3.0)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13
(7.8)
5
(3.0)
15
(9.0)
19
(11.4)
35
(21.1)
87
(52.4)
기타 1(0.6)
2
(1.2)
3
(1.8)
무응답 1(0.6)
1
(0.6)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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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규모
 응답 수도권 충청남․북도 기타 지역 전체
주택단지 7(4.2)
7
(4.2)
27
(16.3)
41
(24.7)
산업단지 및 공장 5(3.0)
6
(3.0)
13
(7.8)
24
(14.5)
관광휴양시설 1(0.6)
4
(2.4)
5
(3.0)
체육시설 1(0.6)
4
(2.4)
5
(3.0)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10
(6.0)
10
(6.0)
67
(40.4)
87
(52.4)
기타 3(1.8)
3
(1.8)
무응답 1(0.6)
1
(0.6)
전체 23(13.9)
24
(14.5)
119
(71.7)
166
(100.0)
□ 산지전용협의 개발사업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교차분석
◦ 산지전용협의 개발사업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χ2값의 유의확률
이 0.039로 유의수준 0.05와 비교해서 작은 값을 가지므로, 지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개발사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수도권(수도권+충청권) 수도권이외 지역 전체
주택단지, 산업단지 및 
공장(%) 55.6 37.4 42.8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44.4 62.6 57.2
χ2 4.274 df 1
점근 유의확률(양측검정)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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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산지전용허가와 타법과의 관계
□ 산지전용허가에 가장 영향이 큰 법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24
(14.5)
8
(11.4)
19
(12.0)
20
(12.0)
32
(19.3)
103
(62.0)
건축법 6(3.6)
3
(1.8)
3
(1.8)
2
(1.2)
6
(3.6)
20
(12.0)
환경정책기본법(사전
환경성평가)
4
(2.4)
5
(3.0)
10
(6.0)
19
(11.4)
환경․교통․재해에
관한영향평가법
1
(0.6)
2
(1.2)
1
(0.6)
7
(4.2)
11
(6.6)
지방조례 1(0.6)
1
(0.6)
기타 2(1.2)
2
(1.2)
1
(0.6)
5
(3.0)
무응답 2(1.2)
1
(0.6)
4
(2.4)
7
(4.2)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도시규모
 응답 수도권 충청남․북도 기타 지역 전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7(4.2)
17
(10.2)
76
(45.8)
103
(62.0)
건축법 5(3.0)
1
(0.6)
15
(9.0)
20
(12.0)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평가) 1(0.6)
3
(1.8)
10
(6.0)
19
(11.4)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 2(1.2)
9
(5.4)
11
(6.6)
지방조례 10(6.0)
1
(0.6)
1
(0.6)
기타 1(0.6)
2
(1.2)
5
(3.0)
무응답 6(3.0)
7
(4.2)
전체 23(13.9)
24
(14.5)
119
(71.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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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12
(7.2)
2
(1.2)
13
(7.8)
6
(3.6)
18
(10.8)
51
(30.7)
건축법 8(4.8)
2
(1.2)
3
(1.8)
3
(1.8)
1
(0.6)
17
(10.2)
환경정책기본법(사전
환경성평가)
5
(3.0)
4
(2.4)
8
(4.8)
11
(6.6)
20
(12.0)
48
(28.9)
환경․교통․재해에
관한영향평가법
4
(2.4)
3
(1.8)
4
(2.4)
7
(4.2)
11
(6.6)
29
(17.5)
지방조례 1(0.6)
1
(0.6)
기타 2(1.2)
3
(1.8)
5
(3.0)
무응답 3(1.8)
1
(0.6)
2
(1.2)
2
(1.2)
7
(4.2)
15
(9.0)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도시규모
 응답 수도권 충청남․북도 기타 지역 전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3.0)
7
(4.2)
39
(23.5)
51
(30.7)
건축법 4(2.4)
13
(7.8)
17
(10.2)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평
가)
6
(3.6)
11
(6.6)
31
(18.7)
48
(28.9)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
가법
4
(2.4)
3
(1.8)
22
(13.3)
29
(17.5)
지방조례 1(0.6)
1
(0.6)
기타 1(0.6)
4
(2.4)
5
(3.0)
무응답 3(1.8)
3
(1.8)
9
(5.4)
15
(9.0)
전체 23(13.9)
24
(14.5)
119
(71.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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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전용용도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
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주택
16
(9.6)
6
(3.6)
12
(7.2)
9
(5.4)
21
(12.6)
64
(38.4)
공장
1
(0.6)
3
(1.8)
1
(0.6)
1
(0.6)
6
(3.6)
관광휴양시설
2
(1.2)
1
(0.6)
1
(0.6)
1
(0.6)
5
(3.0)
골프장․스키장
1
(0.6)
2
(1.2)
2
(1.2)
5
(3.0)
근린생활시설
2
(1.2)
1
(0.6)
3
(1.8)
3
(1.8)
4
(2.4)
13
(7.8)
물류창고
숙박시설
1
(0.6)
1
(0.6)
축사․농임업시설
1
(0.6)
1
(0.6)
1
(0.6)
5
(3.0)
8
(4.8)
16
(9.6)
묘지․납골당
2
(1.2)
1
(0.6)
1
(0.6)
13
(7.8)
17
(10.2)
기타 도시계획시설
6
(3.6)
6
(3.6)
10
(6.0)
8
(4.8)
30
(18.0)
기타
1
(0.6)
2
(1.2)
2
(1.2)
5
(3.0)
무응답
3
(1.8)
1
(0.6)
4
(2.4)
전체
32
(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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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규모
 응답 수도권 충청남․북도 기타 지역 전체
주택
10
(6.0)
8
(4.8)
46
(27.7)
64
(38.4)
공장
2
(1.2)
1
(0.6)
3
(1.8)
6
(3.6)
관광휴양시설
1
(0.6)
4
(2.4)
5
(3.0)
골프장․스키장
5
(3.0)
5
(3.0)
근린생활시설
4
(2.4)
1
(0.6)
8
(4.8)
13
(7.8)
물류창고
숙박시설
1
(0.6)
1
(0.6)
축사․농임업시설
3
(1.8)
13
(7.8)
16
(9.6)
묘지․납골당
2
(1.2)
5
(3.0)
10
(6.0)
17
(10.2)
기타 도시계획시설
2
(1.2)
2
(1.2)
26
(15.7)
30
(18.0)
기타
1
(0.6)
3
(1.8)
1
(0.6)
5
(3.0)
무응답
1
(0.6)
1
(0.6)
2
(1.2)
4
(2.4)
전체
23
(13.9)
24
(14.5)
119
(71.7)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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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난개발방지에 기여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이 난개발 방지에 기여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많이 기여 1(0.6)
1
(0.6)
2
(1.2)
4
(2.4)
8
(4.8)
기여 19(11.4)
7
(4.2)
17
(10.2)
25
(15.1)
41
(24.7)
109
(65.7)
기여하지 않음 11(6.6)
3
(1.8)
9
(5.4)
4
(2.4)
12
(7.2)
39
(23.5)
전혀 기여하지 않음 1(0.6)
1
(0.6)
3
(1.8)
3
(1.8)
8
(4.8)
무응답 1(0.6)
1
(0.6)
2
(1.2)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 2.4 2.3 2.5 2.1 2.2 2.3
주 : 4점척도이며, 많이 기여가 1점, 전혀 기여하지 않음이 4점이고 중간값은 2.5점임
□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기준이 난개발 방지에 기여
         도시규모
 응답
특별·
광역시
시
군 전체인구50만
이상
20만~
50만
20만 
미만
많이 기여 1(0.6)
1
(0.6)
2
(1.2)
2
(1.2)
6
(3.6)
기여 18(10.8)
6
(3.6)
21
(12.7)
21
(12.7)
39
(23.5)
105
(63.3)
기여하지 않음 12(7.2)
5
(3.0)
7
(4.2)
7
(4.2)
16
(9.6)
47
(28.3)
전혀 기여하지 않음 2(1.2)
2
(1.2)
4
(2.4)
무응답 1(0.6)
1
(0.6)
2
(1.2)
4
(2.4)
전체 32(19.3)
12
(7.2)
30
(18.1)
31
(18.7)
61
(36.7)
166
(100.0)
평균 2.5 2.3 2.2 2.2 2.3 2.3
주 : 4점척도이며, 많이 기여가 1점, 전혀 기여하지 않음이 4점이고 중간값은 2.5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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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제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에서는 기본과제로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와 관
련하여 『산지관리제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
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은 엄격히 보
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www.krihs.re.kr)
▣ 연 락 처 : 국토연구원 송하승 연구원 (031) 380-0323
소    속  □ 중앙정부             □ 지방정부
근무지역
 □ 수도권               □ 강원도              □ 충청남․북도
 □ 경상남․북도         □ 전라남․북도        □ 제주도
근무도시
 □ 특별시․광역시       □ 시(인구 50만 이상)  □ 시(인구 20만 이상~ 50만 미만)
 □ 시(인구 20만 미만)   □ 군
산지담당 업
무년수
 □ 6개월 이하   □ 6개월 ~ 1년    □ 1년 ~ 2년    □ 2년 이상
직    위  □ 국장         □ 과장           □ 계장         □ 주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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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의  산지․농지 관리는 보전과 개발의 양 측면 중에서 어느 쪽에 중점
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표시를 해 주십시요.)
구분
개발 ← → 보전
① ② ③ ④ ⑤ ⑥
산지
농지
초지
2) 산지, 농지, 초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해 업무 혼선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2-1) 업무 혼선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번 질문에서 ① 있다 에 답변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요.
   (                                                           )
3) 산지관리법의 규정 중에서 산지를 보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입니까?
① 산지구분기준              ②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내용
③ 산지전용협의기준       ④ 산지전용허가기준     ⑤ 기타(            )
4) 산지관리법의 규정 중에서 산지를 개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입니까?
① 산지구분기준              ②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내용
③ 산지전용협의기준       ④ 산지전용허가기준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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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산지리법상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
별로 순서를 적어주십시요.)
① 산지구분기준(   )    ② 행위제한(   )  ③ 산지전용협의기준(   )   ④ 산지전용허가기준(   ) 
6) 다음의 산지구분 및 전용허가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표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적정기준이 얼마인지를 응답해 주십시요.
질      문 상향조정되어야 함 적정하다
하향조정되어
야 함 적정기준
1. 보전산지의 구분 기준이 되는 경사
도
   (현재, 21도)
(    )도
2. 산지전용허가시의 보전산지편입비
율
   (현재, 50%)
(    )%
3. 산지전용허가시의 표고 기준 (  )부 능선
7) 현행의 산지구분체계와 산지구분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표시를 해 주
십시요.)
질      문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행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산지의 보전 및 개발관리에 
적정하다고 봄
2. 현행의 산지를 경사도와 입목도에 기초하여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3.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의 구분이 산지의 난개발 확산을 막
는데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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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산지의 구분기준을 개선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산지구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
해 주십시요.(해당 점수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요.)
구분기준
점수
1 2 3 4 5 6
녹지율
산림 존치율
물리적 특성 (경사도, 표고, 토양)
공간입지 특성 (기개발지와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생태보전지역과의 거리 
등)
지역적 특성 (생태자연도등급 비율, 도시화율 등)
생태특성 (생태적 안정성, 건전성, 회복가능성, 
고유성, 희소성 등)
경관특성 (경관미, 시각흡수력, 자연성, 역사성, 
다양성)
기타   (                           )
□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
니다.
9)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를 할 때 타부서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9-1) 원할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9번 질문에서 ③과 ④에 답변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요.
   ① 산지관리법과 관련법과의 연계체계가 미흡    ② 담당인력 및 전문가 부족
   ③ 전용협의 및 전용허가에 장시간 소요와 절차 복잡   ④ 확인을 요하는 서류가 많음
   ⑤ 전용협의 및 전용허가기준이 모호함    ⑥ 기타 (                   )
10)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처리 업무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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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번 질문에서 ③과 ④에 답변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요.
    ① 확인을 요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많음        ② 현지조사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함
    ③ 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절차 복잡    ④ 기준이 모호해서 판단이 어려움  
      ⑤ 기타(         )
11)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신청 서류의 간소화    ② 전용협의 및 전용허가권한 위임의 폭 확대
③ 관련법 및 제도의 연계화  ④ 협의 및 전용허가기준의 구체화  ⑤ 기타 (      )
12) 현행의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표시를 해 
주십시요.)
질      문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산지의 보전과 개발측면을 고려한 산지 관리에 현행의 산지
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기준이 충분함
2.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모호하여 
업무처리가 어려움
3.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기준이 산지의 난개발 방지에 기여
하고 있음
13)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선택해 주십시요)
① 관련 법규 규정과의 부합여부   ② 산지의 지형특성을 고려한 개발인지의 여부
③ 해당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   ④ 민원발생의 여지
⑤ 개발사업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⑥ 공공성이 있는지의 여부
⑦ 생태계 훼손의 정도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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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규모 산지전용협의와 소규모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까?
① 많이 있다              ② 있다        ③ 없다           ④ 전혀 없다
   14-1)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14번 질문에서 ③과 ④에 답변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요.
        (                                                               )
15)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권한의 위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V표를 해 주십시요.)
   ※ 현재의 권한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질      문 현재보다 더 많이 위임되어야 함 적정하다
현재보다 위임 폭이 
축소되어야 함
1. 산지전용협의 권한 위임
2. 산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16) 산지전용협의와 타법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③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⑤ 자연공원법
⑦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⑨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  
⑪ 관광진흥법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④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⑥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평가)
⑧ 유통단지개발촉진법
⑩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⑫ 기타
질문 응답
1. 가장 빈번하게 산지전용협의를 해준 법은 무엇입니까? 
2. 산지전용협의를 할 때,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보전목적과 가장 많이 상충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2-1. 상충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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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지전용협의가 가장 빈번하게 들어오는 개발사업을 무엇입니까?
① 주택단지개발     ② 산업단지 및 공장 개발      ③ 관광휴양시설개발  
  ④ 체육시설개발       ⑤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개발(도로, 전원개발, 묘지, 공원 등)
⑥ 기타 (                )
18) 산지전용허가와 타법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응답에 해당
하는 관련법을 아래 상자에서 고르십시요.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③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평가)
⑤ 지방 조례
② 건축법
④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⑥ 기타
질문 응답
1. 산지전용허가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은 무엇입니까?
2. 산지전용허가시에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19) 어떠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장 많습니까?
① 주택           ② 공장            ③ 관광휴양시설        ④ 골프장․스키장
⑤ 근린생활시설   ⑥ 물류창고        ⑦ 숙박시설            ⑧ 축사, 농임업시설  
⑨ 묘지․납골당   ⑩ 기타 도시계획시설    ⑪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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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산지의 전용허가기준을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해 볼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점
수를 부여해 주십시요.(해당 점수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요.)
허가기준
점수
1 2 3 4 5 6
개발대
상지 
일반조
건
녹지율
산림 존치율
물리적 특성 (경사도, 표고, 토양)
공간입지 특성 (기개발지와 거리, 
농지정리지역과의 거리 등)
지역적 특성 (지역의 생태자연도등급 비율, 
도시화율 생태보전지역과의 거리 등)
생태특성 (생태적 안정성, 건전성, 회복가능성, 
고유성, 희소성 등)
경관특성 (경관미, 시각흡수력, 자연성, 역사성, 
다양성)
개발대
상지
전용허
가
세부조
건
개발면적
이격거리
산지개발율
건폐율
용적율
층고(높이)
기타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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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외국의 산지관리제도
1.일본54)
1)산지이용구분
(1)산림소유별 관리
일본의 산림관리는 기본적으로 국유림과 민유림 구분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임야청의 산지관리업무도 국유림과 민유림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분되어 있을 정
도이다. 산림의 구성은 산림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67%인 2492만 ha로서 한국의 
4배에 달하며, 이 중에서 국유림이 29.6%인 738만 ha, 민유림이 70.4%인 1754만 
ha를 차지하고 있다.
<부록표 2-1> 일본의 산림면적 변화추이
(단위 : 만ha)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산림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80년 2519.8 752.4 29.9 1767.4 70.1 67.6
1990년 2502.6 744.5 29.7 1758.1 70.3 67.1
2000년 2491.9 738.4 29.6 1753.5 70.4 67.0
주: 신준환 외. 2003. ｢지속가능 발전시대의 산림관리 방향｣. 임업연구원. p376.
국유림 관리는 ｢삼림법｣에 의거 전국산림계획에 의하여 그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된다. 전국산림계획은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세우는 전국차원의 15년 장기
54) 일본의 산지관리제도는 신준환 외(2003), 유병일․박영규 외(2000), 박영규․권순덕․유병일(2005)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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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국토보전림, 자연유지림, 목재생산림, 산지공간이용림 등 4개 용도지역
으로 구분한다. 국토보전림은 재해방지, 환경보전 등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으로 적극적인 조림 등 치산이 시행되며, 자연유지림은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원
칙적으로 인공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유림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는 목재생산은 다양한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이다. 산림이용
공간림은 국유림 중 전용의 대상이 되는 산림으로 주로 레크레이션 이용을 목적
으로 하는 곳이다.
민유림은 기본적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보안림제도
와 임지개발허가제에 의하여 관리된다. 국유림 역시 보안림제도와 임지개발허가
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전 산림은 보안림제도 및 임
지개발허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보안림제도에 적용되는 산림은 전 산림의 약 39%이며 임지개발허가제에 적용
되는 산림은 약 61%에 달한다. 보안림의 구성분포는 전체 보안림의 52%가 민유
림이고, 48%가 국유림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매년 다양한 보안림을 확
보함으로써 대형화하고 있는 재해발생에 대응하고, 양질의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환경보전을 고려하고 국민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림 정
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안림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산림기능별 관리
일본은 산림의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산림을 기능으로 구분하여 기능
별로 관리하고 있다. 1973년 제2차 산림자원기본계획부터 산림기능별 정비목표
를 책정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산림기능구분제도가 시작되어, 산림을 목재생산기
능, 국토보전기능, 수자원함양기능의 3개 기능으로 나누고 기능의 정도를1~3으
로 나누어 상대평가를 하였다.
그 후 1980년 제3차 산림자원기본계획에서 목재생산기능, 수원함양기능, 산지
재해방지기능, 보건보전기능의 4개의 기능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능정도를 고, 
중, 저로 표시하였다. 1987년 제4차 산림자원기본계획에서는 목재생산기능,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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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기능, 산지재해방지기능, 보건문화기능 외에 생활환경보전기능을 추가하여 
5개의 기능으로 구분하였고, 1996년 제5차 산림자원기본계획에는 보건문화기능 
내에서 생물의 서식․생활환경유지 및 창출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산
림을 별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산림기능구분은 국․공유림은 물론 사유림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시
업을 전제로 한 임소반 단위의 산림기능 구분은 국유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
다. 일본의 산림계획제도는 전국단위, 지역단위, 임분단위의 3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계획은 산림기능 구분을 기초로 하여 상위법인 임업기본법에 명시
된 산림기능별 정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2)임지개발허가제도
(1)도입배경
일본은 1960년대 후반 고도의 경제성장, 도시화의 진전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
라 산림이 지니고 있는 다각적 기능을 종합적이며 고도로 발휘시키는 일이 국민생활
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삼림법에 의해 공익적인 기능이 높은 산림에 대해서는 보안림제도에 근거하여 
보전 및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보안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림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규제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골프장, 레저시설 등 산림을 대상으로 하
는 개발행위가 급증하여 지역사회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74
년 삼림법을 개정하여 임지개발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보안림 이외의 산림이라 할지라도 국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산림 내에서의 개발
행위가 산림이 지니고 있는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은 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당연한 책무
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적정한 규제를 행하여 보안림제도와 연계를 도모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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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산림에 대한 적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기본구상이었다. 즉 보안림 이외의 
산림이라 할지라도 수원함양, 재해방지,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지니고 있
으므로, 보안림 이외의 산림에 대해서도 이용과 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임지개발허가제도의 대상산림
임지개발허가제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된 민유림에 적용되지만 국유림 중 보
안림 이외 지역을 민간에게 임대하여 개발할 때도 이 제도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
하도록 되어있다. 적용대상의 규모는 개발면적 1ha 이상, 도로 폭 3m 이상 등 일
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내의 개발은 
벌채신고만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일정규모 이내의 개
발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1ha 기준을 축소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3)임지개발허가 기준
기본적으로 산림에 대한 개발행위가 재해방지, 수해방지, 수원함양, 환경보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있다.
우선, 개발행위 대상산림이 현재 지니고 있는 토지에 관한 재해방지기능으로 
보아, 개발행위로 인해 산림 주변지역에 토사유출, 방지, 그 밖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해당지역의 개발로 인해 수해를 발생시켜 수해방지기
능을 약화, 수자원 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원함양기능이 감퇴, 해당 산
림 주변지역 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어 환경보전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를 면밀
히 검토하는 것이 임지개발허가시에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다.
구체적인 임지개발허가 기준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운용방침과 세칙에 기술되
어있다. 여기서는 임지개발허가제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개발용도에 따른 
산림존치율, 산림율, 개발규모, 산림배치 등을 <부록표 2-2>에 예로써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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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존치산림율｣은 잔존산림(잔존하는 산림)중 유령림(15년생 이하 산림)을 제외한 면적의 사
업구역 내 산림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 ｢산림율｣은 잔존산림 및 조성산림(식재에 의한 조선된 산림으로, 경암 절토면 등 성림이 
될 가능성이 없는 개소를 제외) 면적의 사업구역 내 산림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자료: 박영규․권순덕․유병일. 2005.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 pp29~31. 재인용.
3)보안림제도
일본의 보안림제도는 삼림법(1962)에 근거하여 산림이 갖는 공익적 기능에 착
안하여, 수원함양, 재해방비, 생활환경의 보전․형성 등 안전과 쾌적한 국민생활
<부록표 2-2> 개발목적에 따른 산림조성 및 배치 기준
개발목적 존치 및 조성산림율 산림의 배치 등
별장지의 
조성 존치산림율 60%이상
◦ 주변부에 30미터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 배치
◦ 구획면적 약 1000㎡, 건축면적은 약 30%이하
스키장의 
조성 존치산림율 60%이상
◦ 주변부에 30미터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 배치
◦ 활주코스의 폭 50미터이상, 활주코스를 병렬하여 설치하
는 경우 중앙부에 폭 100m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 배치
골프장의 
조성
산림율 50% 
존치산림율 40%이상
◦ 주변부에 30미터 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존치삼림 
20미터 이상)을 배치
◦ 홀 사이에 30미터 이상의 존치삼림 및 조성삼림(존치
삼림 20미터 이상)을 배치
숙박, 
레저시설의 
설치   
산림율 50%
존치삼림율 40%
◦ 주변부에 10미터 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배치
◦ 건축면적은 사업구획 면적의 40%이하, 사업구역내의 복
수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분산시킴
◦ 레저시설면적은 5ha이하로 하며, 사업구역 내 복수로 설
치하는 경우 약 30미터 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 배치
공장 
사업장의
설치
산림율 25%이상
◦ 개발면적 20ha이상의 경우 주변부에 30미터 이상의 삼
림 혹은 조성삼림 배치
◦ 개발면적은 20ha이하로 하며, 사업구역 내에 복수의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30미터이상의 존치 혹은 조성삼림 배치
주택단지의 
조성
산림율 20%이상
녹지대 포함
◦ 개발면적이 20ha이상의 경우 주변부에 30미터이상의 
삼림 혹은 조성삼림, 녹지대를 배치
◦ 개발면적은 20ha이하로 하며, 사업구역 내에 복수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0미터이상 존치 혹은 조성삼
림, 녹지대를 배치
토석 등의 
채굴
◦ 주변부에 30미터 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 배치
◦ 채굴 후 복토, 녹화, 법면은 가능한 한 녹화하고 소단에
는 객토 후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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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주: 1) 지정면적에 0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안림으로는 지정되어 있으나 소면적인 경우임.
  2) 신준환 외. 2003. 전게서. p377. 재인용.
자료: 임야청. 2003. 업무자료.
보안림은 중앙정부의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에 의해 지정․관리된
다. 보안림은 지정목정에 따라 17개 용도로 지정된다. 이 중에 수원함양, 토사유
<부록표 2-3> 일본 보안림의 종류별 면적
(단위 : 만ha, %)
구분
합계 국유림 민유림
면적 비율 면적 면적
수원함양 652.2 67.3 337.5 314.7
토사유출방비 214.1 22.1 79.3 134.8
토사붕괴방비 5.3 0.5 1.7 3.6
비사방비 1.6 0.2 0.4 1.2
방풍 5.5 0.6 2.3 3.3
수해방비 0.1 0.0 0 0.1
조해방비 1.4 0.1 0.5 0.8
간해방비 8.7 0.9 3.5 5.2
방설 0 0.0 0 0
방무 5.9 0.6 0.9 5.0
산사태방지 2.0 0.2 0.5 1.5
낙석방지 0.2 0.0 0 0.2
방화 0 0.0 0 0
어부 3.1 0.3 0.8 2.3
항행목표 0.1 0.0 0.1 0
보건 66.2 6.8 33.6 32.6
풍치 2.7 0.3 1.3 1.4
합계 969.0 100.0 462.2 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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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방지, 산사태방지 등 세 가지 유형이 농림수산대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부
분으로 전체 보안림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토사이동, 방풍 등 
14개 유형은 국유림일 경우 농림수산대신, 민유림일 경우 도도부현지사에 의해 
지정․관리된다. 그리고 보안림으로 지정되면 입목의 벌채방법, 입목의 벌채의 
한계(수령), 입목벌채 후 식재방법, 기간 등에 대한 관리를 받는다.
보안림의 해제는 최대한 제한되나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소멸되었을 경우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해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즉, 현재 보전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 경사가 급한 곳, 
붕괴 위험이 있는 곳, 해안으로부터 일정거리의 산림과 이전에 해제된 부분 외 
존치된 산림은 계속해서 보안림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
가능하다. 보안림이 해제되는 지역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하며 기타 보안림 해제 
시 갖춰야 할 개발기준은 임지개발허가와 병행하여 설정된다.
보안림 해제시의 보안림 전용기준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지개발 
허가시의 개발목적에 따른 산림조성 및 배치기준 보다 강화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부록표 2-4> 보안림 전용기준
개발목적 존치 및 조성산림율 산림의 배치 등
별장지의 
조성 존치산림율 70%이상
◦ 주변부에 50미터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 배치
◦ 구획면적 약 200㎡
◦ 건물부지면적은 약 200㎡이하, 건물부지 기타 부대시
설 면적은 구획 면적의 20%이하
스키장의 
조성 존치산림율 70%이상
◦ 주변부에 30미터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 배치
◦ 활주코스의 폭 50미터이상, 활주코스를 병렬하여 설치
하는 경우 중앙부에 폭 100m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 
배치
◦ 활주코스 상, 하부에 설치하는 스키연습장은 50,000㎡/
개
◦ 게렌데 등과 주차장과의 사이에 폭 30m 이상의 잔존산
림 또는 조성산림배치(원칙적으로 주변부에 폭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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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존치산림율｣은 잔존산림(잔존하는 산림)중 유령림(15년생 이하 산림)을 제외한 면적의 사
업구역 내 산림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 ｢산림율｣은 잔존산림 및 조성산림(식재에 의한 조선된 산림으로, 경암 절토면 등 성림이 
될 가능성이 없는 개소를 제외) 면적의 사업구역 내 산림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게렌더 등｣은 활주코스 상, 하부의 스키어의 대기장소로 리프트 승강장, 휴게소 등의 시
설용지를 포함한 구역을 말한다.
자료: 유병일․박영규 외. 2000. ｢한국과 일본의 산지관리 제도｣. pp121~122. 재인용.
이상의 잔존산림 또는 조성산림배치)
◦ 활주코스 조성시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하
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절토량은 약 1,000㎥이하로 함
골프장의 
조성
산림율 70% 
존치산림율 60%이상
◦ 주변부에 50미터 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존치삼림 
40미터 이상)을 배치
◦ 홀 사이에 50미터 이상의 존치삼림 및 조성삼림(존치
삼림 40미터 이상)을 배치
숙박, 
레저시설의 
설치   
존치삼림율 70%
◦ 주변부에 50미터 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배치
◦ 건축면적은 사업구획 면적의 20%이하, 사업구역내의 
복수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분산시
킴
◦ 레저시설면적은 5ha이하로 하며, 사업구역 내 복수로 
설치하는 경우 약 50미터 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 배
치
공장 
사업장의
설치
산림율 35%이상
◦ 개발면적 20ha이상의 경우 주변부에 50미터 이상의 삼
림 혹은 조성삼림 배치
◦ 개발면적은 20ha이하로 하며, 사업구역 내에 복수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0미터이상의 존치 혹은 조성삼
림 배치
주택단지의 
조성
산림율 30%이상
녹지대 포함
◦ 개발면적이 20ha이상의 경우 주변부에 50미터이상의 
삼림 혹은 조성삼림, 녹지대를 배치
◦ 개발면적은 20ha이하로 하며, 사업구역 내에 복수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0미터이상의 존치 혹은 조성삼
림, 녹지대를 배치
토석 등의 
채굴
◦ 주변부에 50미터 이상의 존치 및 조성삼림 배치
◦ 채굴 후 복토, 녹화, 법면은 가능한 한 녹화하고 소단에
는 객토 후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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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55)
1)산림현황 및 산림관리
독일의 산림면적은 총 1074만ha로 전체 국토면적 3565만ha의 약 30%에 불과하
며, 국민 1인당 산림면적도 0.13ha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독일은 이처럼 낮은 산
림율 때문에 산림정책의 목표를 산림의 보전 및 확대에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2차대전 후 현재까지 산림면적이 매년 약 0.3%씩 증가하고 있다. 임상은 독일 전
체적으로 약 60%가 침엽수이며, 활엽수는 약 34%이다. 그리고 입목축적은 높은 
장령림비율 때문에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소유별 산림면적을 살펴보면,  전체 
산림면적에 국유림이 34%, 공유림이 20%, 사유림이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
역별로는 구동독에 국유림이 많고 공유림 비율이 낮다. 
주: 1) 구동독의 사유림에는 현재는 국가 소유이나 사유화 중에 있는 430천ha가 포함되었다.
자료: 신준환 외. 2003. 전게서. p386. 재인용.
55) 위탁원고(박영규. 국립산림과학원)와 신준환 외(2003)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부록표 2-5> 독일의 산림현황
구분 단위 독일 구서독 구동독
일반현황
인구 백만영 81 63 18
국토면적 만ha 3565 2485 1080
산림면적 만ha 1074 775 298
산림율 % 30 31 28
입목축적 ㎥/ha 268 302 212
소유형태별
국유림 만ha(%) 362.0 (33.7) 235.8 (30.4) 126.2 (42.3)
공유림 만ha(%) 212.5 (19.8) 186.9 (24.1) 25.6 (8.6)
사유림 만ha(%) 499.6 (46.5) 353.0 (45.5) 146.51)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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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연방제를 표방하는 국가이므로 헌법에 의거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한 
산림분야 업무는 주 정부 소관으로 되어있는데다, 국유림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
부분이 주 소유산림이므로 주정부가 경영목표를 설정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
로 주별 국유림의 경영목표간에 차이는 없다. 이는 연방산림법에서 제시하고 있
는 산림정책목표가 주산림법을 통해 국유림 경영목표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각 주정부가 기본법 성격의 연방산림법(Bundeswaldgesetz)에 근거하여 
각 주 여건에 부합하는 산림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가능하다. 
2)산지이용구분
독일의 산지이용구분은 산림의 제기능 확보와 증진을 과제로 하여, 연방산림
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을 기초로 산림기능구분과 그에 따른 산림시업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1974년 바이에른州 산림법은 산림기능계획을 산림기본계획 내에 작성하도록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바이에른州에서는 산림기능을 목재생산기능, 국토보전기
능(수원보전림, 토양보전림, 공기오염차단림, 기후보전림, 경관보전림, 소음방지
림, 도로보전림), 휴양기능으로 구분하여 산림기능도를 작성하고 기능에 따른 산
림경영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산림기능구분은 국․공․사유림 모두 실시하고 
있지만, 산림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산림시업은 국유림에서는 강제조항이고 사
유림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바덴뷔르덴베르그州에서는 산림법에서 규정한 산림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서 산림이 지닌 레크리에이션기능을 평가하여 축적 1/50,000 산림기능도를 작성
하여 관리하고 있다. 1975년에 바덴뷔르덴베르그州의 각 영림국이 연방 전체의 
산림기능구분의 방침서에 따라 절대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5개 유형의 기능으로 
구분(수자원보호림, 토양침식보호림, 기후와 공해보호림, 자연보호림 및 경관보
호림, 휴양기능보호림)하였다.(<부록표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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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산림기능도를 작성할 때, 산림의 보호와 레크레이션 기능의 파악
에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산림을 제
외하고, 모든 산림에 목재생산 등의 이용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림기
능도는 주로 행정기관이나 민간개발업자의 토지이용조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
림관청은 기능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전용 금지나 허가 판단을 내리고 있다.
<부록표 2-6> 절대 보전 산림녹지지역으로서 제안될 수 있는 산림의 주요기능
구분 주요기능
수자원 보호림
․수자원보호림은 지하수, 정체된 또는 흐르는 지표수를 깨끗하게 정화시
키는 기능을 하며 물의 수급을 항시 용이하게 해주는 산림
․도면에 표시하는 수자원보호림은 약수구역, 샘터 또는 호소(수자원댐) 
등의 식수로 이용되는 부분을 포함하며 그들의 유입구 등을 도면화하는
데, 1급지(수자원 밀접지역)와 2급지(수자원 근접지역)로 구분
․또한 잠재적인 식수원을 제공하는 산림이나 수자원 보호구역으로서 계
획된 식수자원의 산림 등을 표시. 홍수가 나기 쉬운 계곡 및 하천유역과 
홍수조절용 댐 주위 등은 용도변경을 자제
토양침식 보호림
․토양침식보호림은 주로 비(물), 눈, 바람 등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
․산림에서 침식에 대한 보호기능은 무엇보다 40% 이상의 경사를 가진 지역
이나 토양침식이 쉬운 지역 또는 바람에 영향을 받는 건조지역 등도 포함
․ 토양침식보호림은 부근의 농경지 및 취락지역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
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인 수력발전, 도로, 교통시설 등의 
보호를 겸함(도로보호림, 취락보호림, 눈사태방지림 등으로 구분)
기후와 
공해보호림
․기후보호림이란 주로 주거지역, 휴양공간 및 중요 농경지에 찬바람이나 
거센 바람을 차단하거나 감속시키는 기능과 도심의 미기후를 조절해주
는 역할을 담당하는 산림
․주요 오염원(시멘트공장, 주요도로, 공업단지 등) 부근의 산림은 공해보
호림 또는 소음방지림으로 지정
자연보호 및 
경관보호림
․자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에서 지정된 보전지역인 자연생태계보전지
역, 천연기념물지역, 경관보호구역 등을 따로 구분하여 이들을 산림기능
도에 표시
․자연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산림구역을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동․식물 biotope, 천연림, 야생조수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성이 깊고 경관적 가치가 있는 산림지역과 채
종림 및 시험림 등이 포함
휴양기능보호림
․휴양 및 요양적 가치가 있는 산림들로서, 하루 평균 방문객 수로 등급을 
산정(독일 Hessen주에서는 하루 평균 ha당 10명 이상이면 휴양림 1급지
로, 1-10명이면 2급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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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지개발허가제도
1975년에 제정된 독일연방산림법은 임업정책의 큰 틀을 정하고, 상세한 것은 
주(州)의 산림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연방산림법은 산림의 목재생산 등 
이용구조, 환경․물 순환계․대기정화 등 보호기능, 레크리에이션 기능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 임업정책이 환경보전과 레크리에이션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또한, 산림기본계획의 책정에서 국토계획과 주(州)계획의 목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산림기본계획상의 과제는 주(州)계획이나 국토계획에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관리계획이 주(州)계획이나 국토계획과 관련하여 이루어
진다. 산림의 전용은 소관관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고, 산림을 관광휴양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주(州)는 관광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산림법의 개발규제와 환경법으
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산림이 관리될 수 있게 한다.
<부록그림 2-1> 독일 헤센주의 산림계획체계 - 예
국토개발계획(종합계획)
↔
국가산림계획(전문계획)
▪주 국토계획법 근거
▪국토의 정비 및 개발과제
▪주 산림법 근거
▪주 전체의 산림정책 목표설정
⇓ ⇓
지역개발계획 ↔ 산림기본계획
▪전문계획을 고려 ▪국가산림계획의 구체화(지방정부)
⇓ ⇓
건축기본계획(건축법) 산림경영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시․군 및 영림서 차원의 구체화
자료: 신준환 외. 2003. 전게서. p39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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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가장 충실한 주(州)산림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1976년 제정된 
바덴뷰르덴베르그의 산림법이다. 바덴뷰르덴베르고의 주(州)산림법은 10부 91조
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을 특히 배려한 산림법으로 독일에서도 독보
적인 법이었다.(<부록표 2-7> 참조)
<부록표 2-7> 독일의 바덴뷰르덴베르그주의 산림법의 주요내용
독일에서 가장 자연친화적 주(州)산림법56)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1995년 주(州)산림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친환경적 산림법 내용을 강화 
․ 첫째, 산림의 기능을 산림기능도에 의해 파악하고, 귀중한 동․식물 등 산림의 비오톱은 
비오톱지도화에 의해 파악하도록 규정
․ 둘째, 산림내의 귀중한 식물생태계나 동․식물 서식지역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비오
톱보안림을 신설, 산림비오톱지도에 의해 장소와 경계가 지정되게 함
․ 셋째, 개벌에 대한 허가를 4ha에서 1ha로 변경하여 1ha이상의 개벌은 산림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도록 하여 벌채규제를 한층 강화
3.미국57)
1)산림현황 및 산림관리
미국의 산림면적은 1907년 이후에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1997년 현재 전체 미국 
토지면적의 33%인 3,0200만ha가 산림면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면적은 1630년도
의 산림면적의 70% 정도로서 1630년 이후 약 1200만ha의 산림이 타용도, 특히 농
지로 전용되었으며, 산림전용의 약 75%가 19세기에 발생하였다.
56) 첫째, 산림소유자는 연방의 규정에 따라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시업하도록 규정, 
둘째, 산림시업상의 사전배려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업을 하는 경우 자연보호, 자연의 순환계, 자연의 
이로움을 유지․개량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셋째, 4ha이상의 개벌은 산림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 넷째, 보존림(Bannwald)과 보호림(Shonwald)으로 구성된 산림보호제도를 책정하고, 이를 통해 자
연보호를 임정과제로 추진토록 하였다.
57) 위탁원고(이명우. “산림경관 차원에서의 산지관리방안”; 박영규. “산림관리 측면에서 본 산지구분체
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와 신준환 외(2003)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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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2-8> 미국의 토지면적과 산림면적 추이
(억ha)
구분
산림 토지
1630년 1907년 1953년 1977년 1987년 1997년 1997년
면적 4.23 3.07 3.06 3.01 2.99 3.02 9.16
자료: 신준환 외. 2003. 전게서. p363. 재인용.
산림면적 중 보전임지의 면적은 1953년 이후 증가되어 현재 전체 산림면적의 
7%에 달하는 2100만ha가 보전임지이다. 특히, 1964년 야생법(Wilderness Act)의 제
정 이후 보전임지의 면적이 크게 증가되었다. 보전임지를 제외한 산림은 임지의 
생산성에 따라 용재림과 기타 임지로 구분하고 있다. 임지생산력이 연간 1.4㎥/ha 
이상이면 용재림으로 구분하고 이보다 적으면 기타 임지로 구분한다. 용재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68.7%이며, 미국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있다. 그러나 전체 산림면
적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기타 산림은 대부분 서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부록표 2-9> 미국의 용재림지, 보전임지 및 기타임지 면적 추이
(단위 : 억만ha)
구분 연도 전체면적
지역별 면적
북부 남부 서부
용재림지
1953 2.06 0.62 0.83 0.61
1963 2.08 0.63 0.84 0.61
1977 1.99 0.62 0.81 0.56
1987 1.97 0.62 0.80 0.54
1997 2.04 0.65 0.81 0.58
보전임지
1953 0.11 0.01 0.01 0.08
1963 0.11 0.02 0.01 0.09
1977 0.14 0.02 0.01 0.11
1987 0.19 0.03 0.01 0.15
1997 0.21 0.03 0.02 0.16
기타임지
1953 0.90 0.01 0.08 0.80
1963 0.89 0.02 0.07 0.79
1977 0.87 0.02 0.06 0.79
1987 0.83 0.01 0.04 0.77
1997 0.77 0.01 0.04 0.72
자료: 신준환 외. 2003. 전게서. p36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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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산림면적의 42%가 공유림이며 이 중 산림
청(Forest Service)이 전체 공유림 면적의 46%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어 가장 
큰 공유림관리기관이라 할 수 있다. 기타 내무부의 토지관리국, 국립공원청, 국방
부, 에너지부 및 기타 연방기관과 주 및 시․군유림이 나머지 54%의 공유림을 
소유하고 있다. 전체 산림면적 중 58%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중 16%를 임산업체
가 소유하고 있다.
<부록표 2-10> 미국의 소유별 산림면적
구분
사유림 공유림
전체
기업림 개별산주 소계 국유림 기타 공유림 소계
면적
(억만ha) 0.27 1.47 1.74 0.59 0.69 1.28 3.02
비율
(%) 9 49 58 20 22 42 100
자료: 신준환 외. 2003. 전게서. p365. 재인용.
미국에서의 산림관리는 20세기 초부터 국유림을 대상으로 목재생산을 중심으
로 하는 산림자원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어 왔다. 그 후 1950~60년에 들어서
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과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산림이용에 대한 요구도 점차 다양화 되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산림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확정하고, 이용목적간의 이해를 조정한 산림관리가 필요하게 되
었다. 1960년 수렵, 레크리에이션, 목재생산, 수자원함양, 야생생물․어류의 서식
처 등의 다양한 이용목적을 수용해야하는 산림의 다목적이용에 대한 법률로 국
유림경영에 적용되는 다목적 이용․지속수확법(Multiple Use and Sustained Yield 
Act)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었고, 산림관리도 이법에 따라 현재까
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지소유별로 산림관리를 살펴보면, 우선 연방토지는 연방법에 의해 관리한
다. 1969년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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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연방 산림의 경영에 대한 민간참여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1976년 국유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NFMA)에 의
해 수정된 재생가능자원법(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RPA)도 재생가능자
원의 관리에 공공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주와 군의 소유 산림은 지역 경제발전에 
초점을 두고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주 및 지방정부들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소득과 고용안정을 유발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림은 여러 목적을 갖고 경영되고 있다. 사유림에 영향을 주는 법규는 주마
다 상이하다. 약 44개 주가 산림시업법(Forest Practice Law)을 제정하여 사유림지
내 유역의 수질보호 및 산림생산성의 유지를 위해 임도설치 및 유지, 간벌, 주벌, 
재조림 등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2)산림경관을 고려한 산지관리 구분체계
미국은 장기적인 산림계획의 작성을 규정한 RPA와 NFMA에 의해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차원의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해 왔다. 1974년 제정된 RPA에는 재생가
능자원의 이용 및 수급추이와 전망을 실시하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10년 동
안 국가 전체산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76년부
터 매 5년마다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임산물 및 서비스의 예상 수준을 평가
(RPA Assessment)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림기본계획(RPA Program)을 수립하였
다. 
이 때, RPA Act를 시행하면서 산림청에서 용재생산관리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하였던 것이 산림경관에 대한 대표적인 경관모형인 시각자원관리체계
(Visual Resource Mangement System; VRM)이다. 이 모형은 도로건설에 따른 경관
통로(Corridor)분석과 다양한 형태의 산림벌채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한 경관영향
평가를 위한 경관적 흡수능력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VRM에서는 지형, 암석
의 형태, 식생 등에 관한 경관적 요소를 형태, 선, 색채, 질감 등의 미학적 요소로 
변환시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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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경관모형과 관련해서는 토지관리국에서 개발한 모형(BLM)과 토양보전국
에서 개발한 모형(LMS)가 있다. BLM은 경관차원에서 연방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관
차원에서 개별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허용하는 범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그리고 LMS는 소유역 개발에 따른 토양보전을 위해서 개발되어 소유자 등에게 경
관자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지역을 자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2-2> VRM의 구성체계
물리적 환경속성
식생
지형
수자원
시각경관자원
야생동식물
레크레이션
현황조사
속성유형 : 다양성 유형
(Variety Class: 물리적속성
: 
( ri ty l : 
민감도 등급 : 경관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도
: 
최종결과물
시각경관질 관리목표:
경관변화 수용정도의
파악
:
(1)산림경관을 고려한 산지관리 구분체계의 부여
경관을 고려한 산지구분 항목은 유보(Retention:R), 부분적 유보(Partial 
Retnetion:PR), 변경(Modification:M), 대폭변경(Maximum Modification:MM)의 4등
급 체계로 구분한다. 여기서 변경(M)은 산림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의 
도입이나 벌채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경관 
다양성(Variety Class)와 경관 민감도(Sensitivity Level)과 함께 주요 시점으로 부터
의 경관위치(전경, 중경, 원경)특성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BLM이나 
LMS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최종적인 토지구분체계를 갖는데, 이와 같은 
구분체계에서는 산림경관의 보전가치에 대해서 상대적인 특성을 평가하게 된다.
<부록표 2-11> 산지구분 매트릭스
구분
민감도1 민감도2
민감도3
fg mg bg fg mg bg
다양도 A R R R PR PR PR PR
다양도 B R PR PR PR M M MM
다양도 C PR PR M M M MM MM
주: 전경: Forgeround; fg, 중경: Midground; mg, 원경: Background; 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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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관영향평가와 시각경관흡수능의 설정
VRM에 따라 산지구분도가 작성이 되면 실제 도로개발이나 산림시업 등을 수
행할 경우 경관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시각경관흡수능력
(Visual Absorptive Capasity:VAC)이다.  경관도로(Scenic way), 공원도로(Park way)
와 같은 도로시설이 도입되는 경우 주변지역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나, 
산림을 벌채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준다. VAC 는 
도로 주변에 산림이 울창하고, 언덕 등에 의해서 둘러 싸여 있음으로 인해서 도
로에서 부터 도로변 시설물들이 밖으로 들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이 경우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들의 규모와 형태 등에 의해서 차이가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산지경관조례(Mountain View Ordinance)
의 제정, 경관관련 특별지역지구의 지정, 경관지역권(Scenic Easement)의 설정 등
을 통해서 도로변 개발을 규제(건물의 높이, 색채, 크기, 개수 등)하고, 산림경관
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분석단계는 1) 경관구간의 설정과 연속경관의 
list화, 2) 경관의 선호도 우선순위 결정,  3) 우선순위에 따른 관리방안의 제안이
다. 그린웨이 노선 설정, 기타 적지분석 등을 수행할 때, 이 시각자원분석은 항상 
중요한 항목이 된다(Steiner:2000, Shannon etal: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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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Ⅲ: 조선시대의 산지이용구분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로 산림을 용도로 구분했던 것은 조선시대의 금산(禁
山)․봉산(封山)제도라고 할 수 있다.58) 조선시대의 금산․봉산제도는 현재의 산
지이용구분제도 또는 용도림 지정제도로 볼 수 있다59). 이러한 제도는 산림산출
물에 대한 국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산림을 매개로 한 백성들의 지배를 확립
하고자 역제도, 진상공물제도, 잡세제도 등을 결합하여 국가주도의 산림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60)
1.조선전기의 금산제도
조선전기의 봉산제도는 과전법체제 아래서 연료채취지인 시지지급(柴地支給)
이 중단되고 경국대전에 산림공유제를 법문화하는 등 국가주도의 산림관리․이
용체계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산림공유제 아래에서 국용 목재확보와 도읍의 경
관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산림인 금산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지의 안정된 
국용 임산물 확보를 위하여 특정산림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였다.61) 
가장 먼저 백성들의 산림이용을 제한한 곳은 도성 내외의 서산(西山)이었으며 
이와 같이 금산으로 지정된 산림에 대해서는 경관, 기맥의 보호, 산사태방지 등
을 위해 벌채는 물론 토석채취와 경작도 금지하였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엄하게 
58) 외부원고 위탁내용을 인용하였다.(박영규. 2005. ｢산림관리 측면에서 본 산지이용구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배재수. 1995. 조선후기 봉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pp29-44. 
60) 김선경. 1994. 조선전기의 산림제도. 국사관 논총 제56집. pp87-125
61) 특정용도로 구분된 산림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풍수사상에 입각하여 한성부의 경관, 비보를 위해 
설정한 도성내외의 서산, 둘째 조선용재 등 소나무 수요를 위한 금산, 셋째 국가의 군사훈련과 국왕
의 수렵을 위하여 금하였던 강무장, 넷째 국가기관의 땔감 등 관용재료를 조달하기 위한 시장, 다섯
째 말을 방목하기 위한 목장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박경석. 1998. 조선시대금산봉산제도의 성
립과 변천. 산림과학논문집 57 : 8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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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렸다.
2.조선후기의 봉산제도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두 차례의 전란을 거치면서 
산림의 사점․독점은 성행하였고 생산력 발전으로 말미암아 산림천택의 형질변
경, 즉 산림을 대상으로 개간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후기에 들어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을 해결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개간을 
통해 산림천택을 형질변경하여 농경지로 전환하면 개간자의 소유를 인정한 정책
에 힘입어 지배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농민층의 분해가 심화되면서 산
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게 됨에 따라 산림을 파괴하게 되었는데 금산이라고 해
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더 이상의 목재고갈을 막기 위하여 
소나무용도를 중요시하여 일률적으로 지정되었던 금산을 다양한 수요에 따라 용
도별로 분화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산을 대체한 봉산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였다62). 
이와 같이 조선후기의 정부는 국가특정용도의 산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상벌로서 식목을 권장하는 등 종식․금양토록 하는 노력
도 기울였다. 그러나 산림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 공유제를 고수하는 상
태에서 국가 주도의 산림체제는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용임산물을 직접 조달코자 하였던 봉산제도의 기능은 자율적 산림보
호의식이 생성되지 못하고 권세가들에 의한 불법사점, 도․남벌 등에 의해 봉산
제도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63).
62) 황미숙. 1994. “조선후기 목재수요의 증대와 국용목재의 조달”.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외논문. p55.
63) 임업연구원. 1995. ｢한국임업사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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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Ⅳ: 기타
□ 시․도별 산지전용 추이
<부록표 4-1> 시․도별 산지전용면적(1999년∼2004년 6월)
(단위 : ㎢,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서울 30 0.0 40 0.0 70 - 0.0 30 100.0 30 60 75.0 20 25.0 80 
부산 110 28.2 280 71.8 390 580 72.5 220 27.5 800 330 53.2 290 46.8 620 
대구 50 38.5 80 61.5 130 10 14.3 60 85.7 70 30 37.5 50 62.5 80 
인천 300 37.5 500 62.5 800 30 3.8 770 96.3 800 30 2.3 1290 97.7 1320 
광주 20 10.5 170 89.5 190 570 53.3 500 46.7 1070 20 5.3 360 94.7 380 
대전 50 10.6 420 89.4 470 60 26.1 170 73.9 230 80 53.3 70 46.7 150 
울산 680 43.3 890 56.7 1570 390 33.9 760 66.1 1150 640 69.6 280 30.4 920 
경기 2750 13.2 1,8040 86.8 2,090 2070 12.9 1,3970 87.1 1,6040 3340 20.7 1,2790 79.3 1,6130 
강원 2330 36.0 4150 64.0 6480 1930 26.6 5330 73.4 7260 1620 27.3 4310 72.7 5930 
충북 1360 23.5 4430 76.5 5790 680 14.6 3990 85.4 4670 1870 22.0 6630 78.0 8500 
충남 1680 22.5 5780 77.5 7460 890 16.2 4610 83.8 5500 1130 17.2 5440 82.8 6570 
전북 3240 36.8 5560 63.2 8800 1650 27.5 4340 72.5 5990 1290 23.9 4110 76.1 5400 
전남 2090 25.5 6120 74.5 8210 2110 28.6 5260 71.4 7370 2790 32.8 5720 67.2 8510 
경북 1610 23.9 5140 76.1 6750 2300 31.6 4990 68.4 7290 1810 22.6 6190 77.4 8000 
경남 2170 37.4 3630 62.6 5800 1480 40.3 2190 59.7 3670 1750 35.1 3230 64.9 4980 
제주 100 3.6 2640 96.4 2740 20 0.3 7230 99.7 7250 - 0.0 2240 100.0 2240 
소계 1,8570 24.3 5,7870 75.7 7,6440 1,4770 21.3 5,4420 78.7 6,9190 1,6790 24.1 5,3020 75.9 6,9810 
지방청 190 5.9 1340 41.4 3240 1350 53.8 1160 46.2 2510 3130 77.3 920 22.7 4050 
합계 1,8760 23.5 5,9210 74.3 7,9680 1,6120 22.5 5,5580 77.5 7,1700 1,9920 27.0 5,3940 73.0 7,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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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말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서울 10 25.0 30 75.0 40 50 71.4 20 28.6 70 - 0.0 50 100.0 50 
부산 1760 88.9 220 11.1 1980 160 30.8 360 69.2 520 30 23.1 100 76.9 130 
대구 40 20.0 160 80.0 200 20 10.5 170 89.5 190 20 12.5 140 87.5 160 
인천 40 5.6 670 94.4 710 40 4.8 790 95.2 830 30 7.5 370 92.5 400 
광주 210 32.3 440 67.7 650 50 7.2 640 92.8 690 30 17.6 140 82.4 170 
대전 50 29.4 120 70.6 170 90 39.1 140 60.9 230 40 28.6 100 71.4 140 
울산 770 54.2 650 45.8 1420 270 37.0 460 63.0 730 460 58.2 330 41.8 790 
경기 1870 9.4 18060 90.6 1,9930 2250 11.6 1,7080 88.4 1,9330 1730 15.8 9210 84.2 1,0940 
강원 1470 17.5 6910 82.5 8380 1600 28.7 3970 71.3 5570 930 25.3 2740 74.7 3670 
충북 1400 26.4 3900 73.6 5300 1370 21.3 5050 78.7 6420 1020 37.0 1740 63.0 2760 
충남 1140 14.5 6700 85.5 7840 2100 24.7 6390 75.3 8490 430 10.4 3720 89.6 4150 
전북 2200 37.4 3680 62.6 5880 1080 21.0 4060 79.0 5140 710 19.7 2900 80.3 3610 
전남 2350 31.5 5110 68.5 7460 1200 22.1 4220 77.9 5420 460 21.4 1690 78.6 2150 
경북 1550 24.2 4850 75.8 6400 2220 25.8 6370 74.2 8590 760 25.5 2220 74.5 2980 
경남 750 20.2 2970 79.8 3720 2180 32.8 4460 67.2 6640 690 43.1 910 56.9 1600 
제주 80 0.0 1360 0.0 2240 - 0.0 3260 100.0 3260 20 2.4 800 97.6 820 
소계 1,5690 21.9 5,5830 78.1 7,1520 1,4680 20.4 5,7440 79.6 7,2120 7360 21.3 2,7160 78.7 3,4520 
지방청 2920 74.3 1010 25.7 3930 2460 78.3 680 21.7 3140 4830 74.5 1650 25.5 6480 
합계 1,8510 24.7 5,6840 75.3 7,5450 1,7140 22.8 5,8120 77.2 7,5260 1,2190 29.7 2,8810 70.3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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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법에서의 행위제한
<부록표 4-2>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법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
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
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
다. <개정 2002.2.4, 2005.1.2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
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 철도 및 상 · 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 · 제방 · 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 ·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 · 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 · 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안
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
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
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7. 모래 · 자갈 · 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 돌 · 모래 · 자갈을 채
취하는 행위 
3.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수량)을 늘거
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있
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
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할 것 
4.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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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
<부록표 4-3>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10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15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200~300
준주거지역 70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400~1,500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근린상업지역 70 200~900
유통상업지역 80 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300
일반공업지역 70 200~350
준공업지역 70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50~80
생산녹지지역 20 50~100
자연녹지지역 20 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50~80
생산관리지역 20 50~80
계획관리지역 40 50~100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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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특성분석(파주시 및 남해군 사례)
<부록표 4-4> 전용산지 표고 분석
(단위 : 만㎡, %)
구  분
파주시 남해군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산지별 비율 전체 비율 산지별 비율 전체 비율
보전산지
50m 미만 1.66 12.0 2.0 0.03 3.7 1.7 
50~100m 미만 3.84 27.7 4.7 0.04 5.2 2.3 
100~150m 미만 1.85 13.4 2.3 0.13 19.5 8.7 
150~200m 미만 6.07 43.7 7.4 0.06 8.3 3.7 
200~250m 미만 0.20 1.4 0.2 0.40 60.3 26.8 
250~300m 미만 0.27 1.9 0.3 0.02 3.0 1.3 
소  계 13.88 100.0 16.9 0.67 100.0 44.5 
준보전
산지
50m 미만 49.63 72.9 60.5 0.43 51.6 28.6 
50~100m 미만 15.9 23.4 19.4 0.33 39.2 21.8 
100~150m 미만 2.14 3.1 2.6 0.07 8.0 4.5 
150~200m 미만 0.43 0.6 0.5 0.00 0.0 0.0 
200~250m 미만 0.00 0.0 0.0 0.01 1.2 0.7 
250~300m 미만 0.00 0.0 0.0 0.00 0.0 0.0 
소  계 68.10 100.0 83.1 0.83 100.0 55.5 
전  체
50m 미만 51.29 62.6 62.6 0.45 30.3 30.3 
50~100m 미만 19.75 24.1 24.1 0.36 24.1 24.1 
100~150m 미만 3.99 4.9 4.9 0.20 13.1 13.1 
150~200m 미만 6.49 7.9 7.9 0.05 3.7 3.7 
200~250m 미만 0.20 0.2 0.2 0.41 27.5 27.5 
250~300m 미만 0.27 0.3 0.3 0.02 1.3 1.3 
합  계 81.98 100.0 100.0 1.5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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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4-5> 전용산지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분석
(단위 : 만㎡, %)
구   분
파주시 남해군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산지별 비율 전체 비율 산지별 비율 전체 비율
보전산지
200m 미만 0.02 0.1 0.0 0.00 0 0 
200~500m 미만 0.07 0.5 0.1 0.05 7.3 3.2 
500~1000m 미만 1.82 13.1 2.2 0.08 12.3 5.5 
1000~2000m 미만 2.66 19.1 3.2 0.44 65.8 29.3 
2000m 이상 9.31 67.1 11.4 0.10 14.6 6.5 
소  계 13.88 100.0 16.9 0.67 100.0 44.5 
준보전
산지
200m 미만 1.19 1.7 1.5 0.00 0 0 
200~500m 미만 4.71 6.9 5.7 0.32 38.9 21.6 
500~1000m 미만 11.54 17.0 14.1 0.29 35.1 19.5 
1000~2000m 미만 26.60 39.1 32.4 0.09 10.5 5.9 
2000m 이상 24.06 35.3 29.4 0.13 15.5 8.6 
소  계 68.10 100.0 83.1 0.83 100.0 55.5 
합계
200m 미만 1.21 1.5 1.5 0.00 0 0 
200~500m 미만 4.78 5.8 5.8 0.37 24.8 24.8 
500~1000m 미만 13.36 16.3 16.3 0.37 24.9 24.9 
1000~2000m 미만 29.26 35.7 35.7 0.53 35.1 35.1 
2000m 이상 33.38 40.7 40.7 0.23 15.1 15.1 
합  계 81.98 100.0 100.0 1.5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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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구분과 생태자연도등급 비교분석(파주시 및 남해군 사례)
<부록표 4-6> 산림이용구분과 생태자연도등급 비교 - 파주시
(단위 : 개, %, ㎡)
산림이용구분 
생태자
연도
필지 면적
필지수 비율 전체비율
생태자
연도
비율
면적 비율 전체비율
생태자
연도
비율
보전
산지
공
익
용
산
지
보안림
포함외 173 30.5 0.4 0.8 126,5704 11.3 0.4 1.2 
1등급 0 0.0 0.0 0.0 0 0.0 0.0 0.0 
2등급 278 48.9 0.7 1.9 765,2889 68.2 2.3 4.4 
3등급 117 20.6 0.3 4.2 230,9941 20.6 0.7 7.2 
전체 568 100.0 1.5 1.5 1122,8534 100.0 3.4 3.4 
국민관
광지
포함외 0 0.0 0.0 0.0 0 0.0 0.0 0.0 
1등급 0 0.0 0.0 0.0 0 0.0 0.0 0.0 
2등급 1 50.0 0.0 0.0 4,8103 96.8 0.0 0.0 
3등급 1 50.0 0.0 0.0 1573 3.2 0.0 0.0 
전체 2 100.0 0.0 0.0 4,9676 100.0 0.0 0.0 
문화재
보호구
역
포함외 10 9.7 0.0 0.0 23,0836 4.4 0.1 0.2 
1등급 1 1.0 0.0 0.5 5,9192 1.1 0.0 0.2 
2등급 84 81.6 0.2 0.6 463,1384 87.7 1.4 2.7 
3등급 8 7.8 0.0 0.3 35,8237 6.8 0.1 1.1 
전체 103 100.0 0.3 0.3 527,9648 100.0 1.6 1.6 
사찰림
포함외 1 25.0 0.0 0.0 6,0245 3.9 0.0 0.1 
1등급 3 75.0 0.0 1.4 150,3017 96.1 0.4 6.3 
2등급 0 0.0 0.0 0.0 0 0.0 0.0 0.0 
3등급 0 0.0 0.0 0.0 0 0.0 0.0 0.0 
전체 4 100.0 0.0 0.0 156,3263 100.0 0.5 0.5 
조수보
호구역
포함외 16 37.2 0.0 0.1 26,6330 7.4 0.1 0.3 
1등급 4 9.3 0.0 1.8 215,3056 60.1 0.6 9.0 
2등급 12 27.9 0.0 0.1 112,8328 31.5 0.3 0.6 
3등급 11 25.6 0.0 0.4 3,7223 1.0 0.0 0.1 
전체 43 100.0 0.1 0.1 358,4937 100.0 1.1 1.1 
자연환
경보전
지역
포함외 0 0.0 0.0 0.0 0 0.0 0.0 0.0 
1등급 0 0.0 0.0 0.0 0 0.0 0.0 0.0 
2등급 14 100.0 0.0 0.1 31,2535 100.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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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0 0.0 0.0 0.0 0 0.0 0.0 0.0 
전체 14 100.0 0.0 0.0 31,2535 100.0 0.1 0.1 
상수도
보호구
역
포함외 26 15.0 0.1 0.1 4,3598 3.4 0.0 0.0 
1등급 0 0.0 0.0 0.0 0 0.0 0.0 0.0 
2등급 102 59.0 0.3 0.7 75,7952 58.8 0.2 0.4 
3등급 45 26.0 0.1 1.6 48,8392 37.9 0.1 1.5 
전체 173 100.0 0.4 0.4 128,9942 100.0 0.4 0.4 
소계
포함외 226 24.9 0.6 1.0 186,6712 8.0 0.6 1.8 
1등급 8 0.9 0.0 3.6 371,5266 15.9 1.1 15.6 
2등급 491 54.1 1.3 3.4 1453,1191 62.3 4.3 8.4 
3등급 182 20.1 0.5 6.6 319,5366 13.7 1.0 10.0 
전체 907 100.0 2.3 2.3 2330,8534 100.0 7.0 7.0 
임
업
용
산
지
요존국
유림
포함외 0 0.0 0.0 0.0 0 0.0 0.0 0.0 
1등급 10 55.6 0.0 4.5 165,4793 87.4 0.5 7.0 
2등급 8 44.4 0.0 0.1 23,9268 12.6 0.1 0.1 
3등급 0 0.0 0.0 0.0 0 0.0 0.0 0.0 
전체 18 100.0 0.0 0.0 189,4062 100.0 0.6 0.6 
기타
임업용
산지
포함외 4006 53.3 10.3 18.5 7197,8279 37.3 21.5 68.6 
1등급 123 1.6 0.3 55.7 1772,5025 9.2 5.3 74.5 
2등급 2679 35.6 6.9 18.6 8586,8779 44.5 25.7 49.4 
3등급 709 9.4 1.8 25.7 1739,3752 9.0 5.2 54.6 
전체 7517 100.0 19.2 19.2 1,9296,5835 100.0 57.7 57.7 
소계
포함외 4006 53.2 10.3 18.5 7197,8279 36.9 21.5 68.6 
1등급 133 1.8 0.3 60.2 1937,9818 9.9 5.8 81.4 
2등급 2687 35.7 6.9 18.7 8610,8048 44.2 25.7 49.5 
3등급 709 9.4 1.8 25.7 1739,3752 8.9 5.2 54.6 
전체 7535 100.0 19.3 19.3 1,9485,9897 100.0 58.3 58.3 
준보전산지
포함외 1,7440 57.0 44.7 80.5 3109,2600 26.7 9.3 29.6 
1등급 80 0.3 0.2 36.2 70,8927 0.6 0.2 3.0 
2등급 1,1227 36.7 28.7 77.9 7316,4853 62.9 21.9 42.1 
3등급 1863 6.1 4.8 67.6 1129,0146 9.7 3.4 35.4 
전체 3,0610 100.0 78.4 78.4 1,1625,6526 100.0 34.8 34.8 
전체
포함외 2,1672 55.5 55.5 100.0 1,0493,7592 31.4 31.4 100.0 
1등급 221 0.6 0.6 100.0 2380,4010 7.1 7.1 100.0 
2등급 1,4405 36.9 36.9 100.0 17380,4091 52.0 52.0 100.0 
3등급 2754 7.1 7.1 100.0 3187,9264 9.5 9.5 100.0 
전체 3,9052 100.0 100.0 100.0 3,3442,4957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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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4-7> 산림이용구분과 생태자연도등급 비교 - 남해군
(단위 : 개, %, ㎡)
산림이용기본도
생태자연
도
필지 면적
필지수 비율 전체비율
생태자
연도
비율
면적 비율 전체비율
생태자
연도
비율
보전
산지
공익용 
산지
문화재보
호구역
1등급 15 22.1 0.0 1.2 546,6243 41.2 2.4 42.1 
2등급 34 50.0 0.1 0.2 774,6663 58.4 3.4 4.7 
3등급 8 11.8 0.0 0.2 2,5485 0.2 0.0 0.1 
포함 외 11 16.2 0.0 0.1 3,3341 0.3 0.0 0.2 
전체 68 100.0 0.2 0.2 1327,1731 100.0 5.8 5.8 
천연보호
림
1등급 0 0.0 0.0 0.0 0 0.0 0.0 0.0 
2등급 0 0.0 0.0 0.0 0 0.0 0.0 0.0 
3등급 0 0.0 0.0 0.0 0 0.0 0.0 0.0 
포함 외 4 100.0 0.0 0.0 7,2152 100.0 0.0 0.4 
전체 4 100.0 0.0 0.0 7,2152 100.0 0.0 0.0 
자연생태
계보전지
역
1등급 0 0.0 0.0 0.0 0 0.0 0.0 0.0 
2등급 62 37.6 0.2 0.3 46,4005 13.2 0.2 0.3 
3등급 65 39.4 0.2 1.6 299,2475 85.4 1.3 9.0 
포함 외 38 23.0 0.1 0.3 4,7514 1.4 0.0 0.3 
전체 165 100.0 0.4 0.4 350,3993 100.0 1.5 1.5 
자연공원
1등급 245 4.6 0.6 19.2 138,5486 4.9 0.6 10.7 
2등급 2992 56.5 7.4 13.9 2167,9553 77.3 9.4 13.0 
3등급 358 6.8 0.9 8.7 302,4272 10.8 1.3 9.1 
포함 외 1696 32.1 4.2 12.5 194,1845 6.9 0.8 10.8 
전체 5291 100.0 13.1 13.1 2803,1156 100.0 12.2 12.2 
보안림
1등급 198 7.2 0.5 15.5 202,3811 10.1 0.9 15.6 
2등급 1555 56.5 3.8 7.2 1425,2858 71.0 6.2 8.6 
3등급 231 8.4 0.6 5.6 2,7,6535 14.3 1.2 8.7 
포함 외 770 28.0 1.9 5.7 91,7080 4.6 0.4 5.1 
전체 2754 100.0 6.8 6.8 2007,0283 100.0 8.7 8.7 
소계
1등급 458 5.5 1.1 35.8 887,5540 13.7 3.9 68.3 
2등급 4643 56.1 11.5 21.5 4414,3078 68.0 19.2 26.6 
3등급 662 8.0 1.6 16.1 891,8767 13.7 3.9 26.8 
포함 외 2519 30.4 6.2 18.6 301,1931 4.6 1.3 16.7 
전체 8282 100.0 20.5 20.5 6494,9315 100.0 28.2 28.2 
임업용 
산지
요존국유
림
1등급 1 0.7 0.0 0.1 1,1490 0.1 0.0 0.1 
2등급 65 47.4 0.2 0.3 1064,4284 85.8 4.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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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15 10.9 0.0 0.4 160,3684 12.9 0.7 4.8 
포함 외 56 40.9 0.1 0.4 15,2152 1.2 0.1 0.8 
전체 137 100.0 0.3 0.3 1241,1611 100.0 5.4 5.4 
기타
임업용
산지
1등급 375 2.8 0.9 29.3 296,8211 2.7 1.3 22.9 
2등급 8697 65.5 21.5 40.3 8353,7065 77.2 36.3 50.3 
3등급 1,874 14.1 4.6 45.7 1758,7728 16.2 7.6 52.9 
포함 외 2340 17.6 5.8 17.3 417,2326 3.9 1.8 23.1 
전체 1,3286 100.0 32.8 32.8 1,0826,5330 100.0 47.0 47.0 
소계
1등급 376 2.8 0.9 29.4 297,9701 2.5 1.3 22.9 
2등급 8762 65.3 21.6 40.6 9418,1349 78.0 40.9 56.7 
3등급 1889 14.1 4.7 46.1 1919,1412 15.9 8.3 57.8 
포함 외 2,396 17.8 5.9 17.7 432,4478 3.6 1.9 24.0 
전체 1,3423 100.0 33.1 33.1 1,2067,6940 100.0 52.4 52.4 
중계
1등급 834 3.8 2.1 65.3 1185,5241 6.4 5.1 91.3 
2등급 1,3405 61.8 33.1 62.1 1,3832,4427 74.5 60.0 83.2 
3등급 2551 11.8 6.3 62.2 2811,0178 15.1 12.2 84.6 
포함 외 4915 22.6 12.1 36.4 733,6410 4.0 3.2 40.7 
전체 2,1705 100.0 53.6 53.6 1,8562,6256 100.0 80.6 80.6 
준보전산지
1등급 444 2.4 1.1 34.7 113,1219 2.5 0.5 8.7 
2등급 8195 43.6 20.2 37.9 2786,1330 62.2 12.1 16.8 
3등급 1550 8.2 3.8 37.8 511,0990 11.4 2.2 15.4 
포함 외 8599 45.8 21.2 63.6 1069,0346 23.9 4.6 59.3 
전체 1,8788 100.0 46.4 46.4 4479,3886 100.0 19.4 19.4 
전체
1등급 1278 3.2 3.2 100.0 1298,6461 5.6 5.6 100.0 
2등급 2,1600 53.3 53.3 100.0 1,6618,5757 72.1 72.1 100.0 
3등급 4101 10.1 10.1 100.0 3322,1168 14.4 14.4 100.0 
포함 외 1,3514 33.4 33.4 100.0 1802,6756 7.8 7.8 100.0 
전체 4,0493 100.0 100.0 100.0 2,3042,0142 100.0 100.0 100.0 
